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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주철안 한국교육행정학회장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인 오월에 우리 학회의 춘계학술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구, 교육, 학생 지도 등 다양한 업무로 여념이 없으시겠지
만 공들여 마련한 학술 제전에 다 참석하여서 학문적으로 뿐 아니라 교류와 소통을 위한 
휴먼 네트워크도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한국교육행정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 때문
에 우리 학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조로 한 해 동안의 학술대회 대주제가 설정되었습니
다. 이러한 학술대회 기조에 따라 일차적으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미래사회에서의 한국교육
행정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이념, 인구 구조, 정치 및 
경제 체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
래사회의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이념, 교육행정체제, 
교육리더십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재설계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실제를 향상시켜나가는 것
은 우리 학회가 설립된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래 사회에서의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육행정, 미래 
경제체제 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이념의 탐색, 미래 인구변동에 따른 교육행정체제의 변화, 
사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리더십과 같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학술행사에는 기조강연 뿐만 아니라 각 주제에 대한 연구를 주도해온 저명한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토론, 좌장을 맡으셨습니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북카
페”라는 특별 세션을 마련하여 최근에 국내에 소개된 교육정책 및 혁신을 다루는 명저에 
대한 담론이 역자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주최하고, 가천대가 주
관하여 유서 깊고 아름다운 가천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립니다.  

학회 회원, 교육전문가, 대학원생 등 미래사회의 교육행정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
여하서서 오월의 학술 향연의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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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어서 오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샘, 가천(嘉泉) 동산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지킴이’ 이길여 총장입니다. 

주철안 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대학을 찾아주신 교육행정학회 회원 모두를 진심으
로 환영합니다.

교육행정학회는 1967년 창립 이래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현장에 걸쳐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있는 학회의 학
술대회를 저희 가천대학교가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시대는 ‘정답 없는 세상’입니다. 20세기 모범답안식의 
‘낡고 굳은 지식’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 사회 변화에 따
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과 실천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함으로써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한 교
육행정학회의 선도적 역할이 재확인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식과 사고력, 모험심과 호기심, 여유, 긍정심이 넘치는 도전적인 인재를 가꾸고자 하는 
저희 가천대도 이 학술대회에서 지혜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천대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한 학술적 충전 외에도 소찬이지만 준비한 
점심을 드시면서 가천 동산이 주는 휴식과 여유도 함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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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재춘입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미래 사회의 교육패러다임 
변화와 교육행정”이란 주제로 2017년도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술대회를 주최하신 주철안 한국교육행정학회장님과 주관해주신 이길여 가천대학
교 총장님, 기조발제를 해 주시는 가천대학교 김신복 이사장님, 그리고 학술대회 준비를 위
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
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들려주실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과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이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
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변화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학술대회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사회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에 대응하는 교육행정의 역할 변화와 교육행정체제의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시의적절
하고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을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
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여 국가적 교육 어젠다를 개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역량을 한데 모
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경청하여 우리 교육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글로벌 교육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교육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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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7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
니다.



∥기조강연

미래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육행정

김신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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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미래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육행정

김신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교육제도 및 정책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교육정책은 본디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신중
하게 합리적으로 수립 변경되어야 하며, 특히 향후 20-30년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교육의 변화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데는 수많은 기관과 개
인들이 참여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결집시키는 활동이자 제도적 장치가 되는 것이 교육행
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
져야 하며 그에 따라 우리 교육행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방향과 과제들이 필요
한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들을 몇 가지 규정하고자 한다. 교육(행정)에 있어
서의 이념(ideology)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즉 바람직한 지침이나 원리를 말한다. 일관
성 있고 발전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원칙이 명
료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가치나 원칙이 행정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이해되고 수용되어 내면화되면 비로소 교육(행정)이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패러다임(paradigm)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
나 개념의 집합체를 말한다(두산백과, 2016). 따라서 행정 및 정책의 패러다임은 해당 분야
의 지배적인 접근 방법이나 관점을 가리킨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관계자들로 하여금 그 분
야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해 줌으로써 문제 선정과 해답의 방향 탐색에 있어 일관
성을 갖게 해 준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기존의 관료제와 달리 그동안 정부가 독점했던 의사결정과정을 
외부행위자들, 곧 시민과 기업에게 개방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할 우선순위를 함께 설정하며(joint agenda building), 그 해결방식을 더불어 결정함은 물
론,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공공문제의 해결
을 위한 사회적 조정기제로서의 거버넌스는 1)관료제적 특성을 가진 계층제 거버넌스, 2)자
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시장 거버넌스, 3)신뢰와 참여 및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
버넌스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은재호·이광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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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관련 환경변화의 미래전망과 시사점

가. 인구구조의 변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각각 1982년, 1985년, 1986년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국면에 있으며 초등학교는 2014년, 중학교는 2020년, 고등학교는 2023년
까지 감소한 후 그 이후에는 일정 정도의 학생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김경애 외, 
2015).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학교교육을 둘러싸고 공급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요자
들의 선택권은 넓어질 것이며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18세 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고교 졸업생 수는 2013년 63.2만 명에서 2020년 약 46만 명
으로 급감할 것이다. 10년 후인 2030년에는 약 41만 명, 2040년에는 약 39만 명까지 감소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반상진 외, 2013).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의 급감 위기
가 지역 소재 대학이나 전문대의 신입생 충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 인구 중 50~64세의 고령인구가 25~49세에 비해서 2000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
하고 2050년에는 39.1%로 급증하게 된다. 15~2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산 및 젊은 노동인구의 부족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 인구의 비율이 2018년에는 14%가 되면
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
로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학생 개개인이 장래에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단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하게 육성하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해질 것이다. 또 인간수명이 길어지면서 특히 은퇴 이후 성인들의 질 높
은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높아 
질 것이다. 한편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각급 학교
의 학령인구 및 입학생수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교원 및 교실의 신규수요가 감소되어 
교육재정에의 압박은 덜해질 것이며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변화
알파고 등의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촉발된 제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주도

했던 ICT(전자통신기술) 등의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 물리학, 생물공학의 경
계가 희석되며 기술융합에 이르는 시대를 의미한다(WEF, 2016b).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CPS(Cyber-Physical System) 등이다. 이들을 
기반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은 시스템 지능성이 월등해지고(초지능성), 모든 사물과 시스템이 
연결되며(초연결성),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역시 가능하게(예측 가능성) 된다(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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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신연구원, 2015).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초기단계에 있지만 벤 고르첼(Ben Geortzel)의 
주장처럼 2030년경에는 오늘날의 휴대폰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제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인공지능혁명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지식이나 경험이 점점 확충되면서 더 똑똑해
지고 결국 인간보다 주어진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조만간 인공지능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협력도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박영숙 글렌 제롬, 세계미래보고서: 2055, 
2017).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지금까지의 생산, 관리, 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
템의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따라서 산업･인력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발달은 단순업무를 자동화함은 물론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예측 등의 업무도 대체하여 막대한 양의 일자리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
러나 의사결정, 기획, 인간간의 상호작용, 창조와 관련된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 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셜 미디어와 사물 인터넷(IoT)의 출현, 웨어러블(wearable) 기기와 같은 IT 
지원 기기의 발전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주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이며 
설명이나 강의가 필요한 경우는 특출한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에서 코칭, 맞춤형 컨설팅 등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인공
지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가질 수 없는 능력과 강점을 인간에게 길러주는 교육이 
강조될 것이다. 예컨대 오감, 공감, 비판, 창의, 감성, 인성, 개성 등을 말한다. 이는 학습의 
중심축을 지식의 양적 증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능력과 창의력으로 이동시킬 것
이다. 이러한 교육목표의 전환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에 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창조
적으로 파괴하고,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Shift)’을 불가피하게 하여 공급자
(교수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학습자) 중심의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자기주도적으로 흥미롭게 배우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사회구조의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세계적인 고용불안 현상이 공통적인 문제로 부상하였다. 고용불

안과 사회적 불평등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과 부의 양극화, 불합
리한 고용시장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간의 불평등 등의 문제가 지속적
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남녀 임금격차, 노인 빈곤율,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
상위 계층과 같은 저소득 계층 등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전체의 경제
적 불평등성도 악화될 뿐 아니라 여성, 노인, 저소득 계층 등의 디지털 불평등성도 악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 확대 등 교육양극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해질 것이며 이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대학진학열이 매우 높았던 것은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직 
관리직 취업과 상향적 계층이동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데도 기인한다.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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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mechanism)로 인식되었고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상승이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 자원배분의 형평성 저하, 세대 간 계층 대물림 등이 심화되면서 계층 이동의 중심
역할을 해 온 교육에 대한 평가가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 60년대 이후 교육을 통한 사회
경제적 발전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비교적 활발하였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교육 사다리”의 퇴거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불평등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 교육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며, 특히 미
래에는 상향적 사회이동성(upward social mobility) 복원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강
화되어야 한다. 사회 이동성이 축소되면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저해됨은 물
론 향후 미래사회에 필요한 고급인재의 발굴문호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빈곤계층 자녀
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더욱 확충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 국제화 글로벌화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물리적 공간의 영역을 무한한 가상적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킨 의미 있는 신기원이 되었다.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 불리는 비물
리적 공간의 탄생이다(Gibson, 2004). 사이버 공간은 가시적 현실에 국한되지 않고 가상현
실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사이버공간의 탄생으로 과거 물리적 국경으로 제한되던 공간의 
개념이 무한히 확장되어 국경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국제화 및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이다. 국제화는 세계의 통합을 가속화
하고 촉진시키고 있다(Berg, 2007). 미래는 차츰 통합되어가는 세계경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ICT), 국제적인 지식네트워크의 출현, 영어의 공통언어화 등으로 시간적 공간적 압축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시장이 연결되면서 글로벌 생산자와 글로벌 소비자
가 거래하는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경제의 국제화로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국가 간 흐름이 늘어나면서 긴밀한 경제적 통합이 촉진될 것이다(Stigliz, 2007).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교육제도, 교육이수결과와 자격, 교육프로그램 등의 국제호환성
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질 높은 교육프로
그램을 찾아 이동하는 유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아울러 국내교육에 있어서도 다문화
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2. 미래교육의 과업(mission)과 패러다임 변화

가. 21세기 중반이후 요구될 인재상과 역량
앞으로 학생들이 경제사회적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으려면 OECD는  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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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 이질적인 혼성집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으
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이 고차원의 사
고력을 통해 창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OCED, 2003).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재는 크게 세 측면의 역량이 요구된다. 첫째, 우선 자기가 관심 갖
거나 일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융·복합 시대의 전문가는 자기 전
문분야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미
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OECD 및 미국, 유럽 국가 등에서 역량
(competences 또는 skills)을 강조하는 것은 지식 못지않게 지식의 응용능력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핵심역량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시민
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으로 급속히 변하는 현실 세계와 학교 간의 격차를 좁혀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무 및 사회생활에서 갈수록 중요해진다.  셋째,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인성이다. 21세기 창의적 인재에게 요구되는 인성은 공감능력, 호기심, 다
양성에 대한 포용, 모호성을 견디는 인내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등이다. 이
러한 인성은 특히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다(최상덕, 2011). 

Griffin과 Care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사고방식, 직무방식, 직무수단, 생활방식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창의력은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표 1> 21세기 핵심 역량

범주 사고방식 직무방식 직무수단 생활방식

역량

-창의력․혁신능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
력, 의사결정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의사소통력
-협동능력(팀워크)

-정보 문해
-ICT 문해 

-시민의식(지역/글로벌)
-인생 및 진로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출처: Griffin, McGaw, & Care(2011)을 인용한 (최상덕, 2011)

포스코 회장 권오준은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창의적 인재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특정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는 유연한 발
상을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권오준, 2011). 

먼저, 전문지식형 인재의 양성을 통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의 심오한 이론과 고난도 기술의 
창출을 추구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기술이 몇 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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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형 인재가 창출해 내는 기초연구 
결과에 기반을 둔 독창적 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융합지식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신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창
출, 기업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등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인재는 조
직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전공 분야뿐 만 아니라 
인문, 사회, 역사,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 역시 성숙된 기업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융합지식형 인재야 말로 많은 기업이 직접 고용할 필요가 있고 고용하
기를 원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으며, 융합지식적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직원 채용기준의 최고 관심사가 되고 있다(권오준, 2011).

나. 미래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념과 목표
1) 열린 마음과 개성 존중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일하고 사는 공간의 영역이 무한히 확대됨에 따라 학
생들이 가시적 현실과 가상현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선을 넓혀야 한다. 21세기 
번영의 열쇠는 열린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기술로 마련된 공간을 탐
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음은 교육을 통해 열린다.

미래는 지성보다는 적성과 개성이 더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래사회에서는 
일의 개념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일이란 힘든 것이라는 개념을 가
지고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일은 힘은 들지만 재미있는 것이라는 ‘힘든 재미’로 
개념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자신의 적성을 키우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택하여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미래교육
은 직업과 관련하여 적성과 개성을 발견하고 깨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2) 창의성 교육
앨빈 토플러는 지난 한국 방문 시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에 압축된 과거의 지식을 배우는데 온갖 힘을 쏟느라 정
작 미래사회와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키우는 데는 소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상덕, 2011). 

창의적 인재 양성이 21세기 교육개혁의 핵심 의제가 된 것은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창의
력의 중요성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사회의 부상｣(1996)라는 저
서에서 카스텔스(Castells)가 강조했듯이,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은 정보와 지식의 생산, 공
유, 확산이 생산성과 권력의 원천이 된다는 데 있다(최상덕, 2005). 즉, 지식과 정보의 생산
과 활용 시스템이 생산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잘 다루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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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성을 포함한 비판적 사고

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핵심역량 계발을 21세기 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로 삼아, 
교육 내용과 평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은 창의교육과 감성교육이다. 이점에 대해서
는 미래학자들도 교육학자들도 거의 모두 동의하고 있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천재나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에는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의 창의성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조벽, 2011). 그런데 천재적 창의성은 
학교 교육을 통해 계발되기 보다는 선천적인 요인이나 개인적 특성에 의해 크게 의존하는 
반면, 일반적 창의성은 교육을 통해 계발될 수 있기 때문에 후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대다수 일반 학생들을 위한 창의성 계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앤더슨(Anderson)은 사고능력의 발달단계를 기억력 → 이해력 → 응용력 → 분석력 → 
평가력 → 창의력 순으로 제시하였다(Anderson & Krathwohl, 2001을 인용한 최상덕, 
2011). 이는 창의력이 교육을 통해 키우고자 하는 인지 발달의 최고 목표이며, 창의력을 키
우기 위해서는 기억력, 이해력, 응용력, 분석력, 평가력이 토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학교에서는 기억력과 이해력 등 낮은 사고력의 계발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고차적 사
고력을 키우는 것을 학교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
다.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유네스코 세계교육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알기 위
한 교육(Learning to know), 존재하기 위한 교육(Learning to be), 함께 살기 위한 교육
(Learning to live together), 행동하기 위한 교육(Learning to do), 인식전환을 위한 교
육(Learning to transform oneself and society)의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OECD, 2003를 인용한 김영길, 2011). 

첫째, 알기 위한 교육은 비판적인 사고 및 해석력, 통찰력을 키우고 세계를 무대로 일어
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기 위한 지식적 도구를 갖추기 위한 교육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과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는 방법
을 연구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둘째, 존재하
기 위한 교육은 자신을 긍정적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주역으로 보고 덕목으로 여겨지는 
가치와 도덕성 및 인성을 함양하며, 정직과 성실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이다(김영길, 2011). 

셋째, 함께 살기 위한 교육은 이웃과 온 세계를 위해 지식을 나누어 줄 때 진정한 글로벌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류 공동체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국제적인 감각
을 익히고 지식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국제 정세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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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대처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세와 이에 부응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 넷째, 행동하기 위한 교육은 알고 생각하기만 하는 이론가(thinker)에서 벗어나 적극
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행동가(actor)를 육성하는 교육이다. 습득한 지식을 일상의 
다양한 경우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게 처한 상황을 이겨나가는 능
력을 키워야 한다. 다섯째,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이 되
는 역량과 의지를 계발하기 위한 의지와 지구환경을 생각하며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의 영역까지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가치, 존중과 책임감을 함양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김영길, 2011).

4) 평생학습
앞으로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점점 옅어질 것이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학습사회를 구축한다는 슬로건은 오래전부터 표방하여  왔다. 그
러나 학교내 학습과 학교 밖 학습에 대한 법적효력의 차이(학력인증, 자격인증 등에서)가 
매우 큰 현실을 보면 우리의 교육정책이 학교중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은행은 교육전략2020을 통해 학교교육(schooling)에서 학습(learning) 으로 패러다
임을 전환하면서 평생교육은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모두 포함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았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UNESCO는 인천선언에서 모든 상황및 수
준에서 모두를 위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경로를 유연하게 
제공하고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 및 무형식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기술, 역량도 
평생교육의 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정, 검정,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또한, 평생교육을 통한 지식전파, 정보접근, 양질의 효과적 학습, 효과적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도록 IC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선언하였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IT와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가상(cyber)교육, 맞춤형 개별화된 학습이 
발달하면 초·중·고·대의 구분, 공교육 대 사교육, 국내교육 대 해외교육의 구분도 점점 더 
의미가 줄어들 것이다(Glenn, 2007). 미래는 우리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중요한 의식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교육의 등식으로부터 학교<교육<학습의 부등식으로 나아가
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각종 교육의 벽을 낮추고 다양한 융합과 변신을 허용하는 
유연한 교육제도를 구축해 가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가
야 한다. 학교도 평생교육체제의 하나로 자리 잡아 학습자들이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서 학
습을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진정한 학습사회
가 될 것이다(이종각, 2011).

다. 미래 교육(학습)의 패러다임 전환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식의 저장 및 유통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답이 있는 지

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 강의에 이르기까지 포털사이트에 모두 탑재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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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혁명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아직도 ‘머릿속에 저장하는 지식’, ‘시험 문제
를 풀기 위한 지식’을 주입시키고 있는 학습방식을 조속히 탈피하고, 창조적 지식과 감성적 
지식을 학습하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일은 교육행정가들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
급한 과제이다.

우리 학생들은 PISA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지적인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
는 능력은 우수한 편이지만,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리
고 이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미흡한 편이므로 미래의 학교교육은 이러한 능
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교사중심의 교육이 학생중심의 학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Trilling & Fadel, 2009를 인용한 김태완, 2011).

    

[그림 1] 21세기 학습의 균형

미래의 사회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그리고 
교육평가방식이 변화해야 한다. 특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 교
육에서 벗어나, 세계와 연계된 인터넷 환경에서 학생 중심의 쌍방향, 협력 학습이 이루어지
는 미래형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에 적합한 교
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
기까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역량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일관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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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그 평가 결과가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최상덕 외 
2011).

학교교육 및 학습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정책과제로서 다음
과 같은 사업 및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
○ 학교급별 학년별로 새로운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방법, 평가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

고 적용하는 작업
○ 초·중등교원 양성교육 및 재교육 내용과 교수방법의 쇄신
○ 대학입학전형 제도 및 방법의 혁신

(1) 교육과정의 재구성
미래의 교육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고 개인적 

흥미와 적성을 스스로 발견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
록 학습자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미래교육은 핵심적인 
지식과 ICT 활용력,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등 개인적인 역량 외에, 의사소통과 공감, 설
득력 등 관계적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협력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복잡계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대사회는 융합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서도 융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등 통합교과목을 확대하고,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 등으로 교과목을 더욱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김태환, 2011). 

(2) 교수/학습방법의 변화
미래의 교육은 기계적인 암기나 표준화된 시험에 대비하는 전통적인 교육방법 대신에 인

공지능, 가상현실, 게임화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핵심기술들을 이용하여 교육방
법의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
고 개별 학생에 맞는 최적의 속도와 재미있는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2030년경에는 인공지능을 오늘날의 구글처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습을 문자 그대로 맞춤형 게임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창의적 혁신적 사고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능형 학습 플랫폼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방법 및 지원체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개인맞춤형 학습체제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학생들이 협력하고 집단지성을 발
휘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배움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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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발하도록 하며, 둘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별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학습으로 
전환하고, 셋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과제학습을 장려하고, 넷째, 교원의 
역할에서 강의와 설명보다는 조언(advice), 코칭(coaching), 맟춤형 컨설팅(consulting)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수업방식은 공동 과제를 주고 공동으로 리포트를 쓰도록 함으로써 협력하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하며 체험학습, 리서치수업, 토론식수업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학생과 차
별화된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 등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칭찬해 줌으
로써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도전과 진취적인 행동이 존중받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
는 것도 중요하다(김태환, 2011). 

(3) 평가방식의 변화
평가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묻기보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를 물음으로써 학생의 사고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예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
책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도록 하여 주도적 총체적
인 문제해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김태환, 2011). 

 초·중등교육에서 객관식 단답형 평가보다는 서술식 평가, 논술식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창조적 결과를 요구하는 평가 등 정답의 개방성이 높은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중·고교 단
계에서부터는 실기, 발표 등 팀 프로젝트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의 개선이 절
실히 요청된다. 그리고 고등정신기능(higher mental ability)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의 개발 또는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창의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와 면접
기법을 개발하고 그러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한 학습방안이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3. 한국 교육행정의 기조와 개혁 방안

가. 지난 70년 한국교육행정의 이념과 역할 변화(김신복, 2017)
한국교육의 성장·발전과정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 부담이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지만 정부가 수립‧추진해온 주요정책과 제도들도 지대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
이다. 교육행정 및 정책추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핵심적인 사명(mission)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라져 왔다. 1950년대까지 우리 교육행정의 사명은 민주적 신교육제도를 
정착시키고 전후 피폐된 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
때부터 정부는 교육여건의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중기·단기 계획들을 수립･
추진하였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령의 정비와 조직개편도 수시로 이루어졌지만 재원의 
확보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충실한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 기능도 1990년대 중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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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미흡했다고 하겠다.
1980년대 이후 정부재정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제

도적 개선 노력은 큰 진전이 있었고 고등교육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되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의 빠른 성장에 따라 급증한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력양성체제
를 정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교육정책의 핵심적 사명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적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교육정책의 이념도 형평과 복지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하였고 교육행정과정에서도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공교육내실화와 사교육해소
는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육정책의 가장 큰 과제였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
였다. 교육부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교육정책의 안정성 결여, 조령모개식 입시제도 변경, 
과도한 행정규제, 관료적 행정수행방식 등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었다. 

정부의 기획 및 정책과정은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권위주의 정부에서
는 경제기획원이 주관하여 일곱 차례에 걸쳐 경제(사회)개발(발전)5개년계획들을 수립･추진
하였고 교육분야도 그에 부응하여 종합기획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이후에는 5
개년 종합계획 방식을 폐지하고 각 부처에서 세부분야별로 기본계획과 연차계획을 수립･추
진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표면적 공식적으로는 관련법령을 마련한 후 주관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을 수립·집행·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매우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관(官)주도적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러나 군 출신 대통령들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끝나면서, 정책추진(행정)과정에서 국회와 정
당, 언론, 교직관련 집단들의 참여기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에는 합법화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정책(행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는 행정관료중심의 계층적 거버넌스가 일반화되어 있다가, 
1990년대 이후 자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시장 거버넌스가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
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각종 평가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 확보기재가 
강화되었고 교육행정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함
께 정책수립과정에서 정당과 언론, 이익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행정
과정도 점차 개방적･참여적 정책과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지만, 신뢰와 참여 및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하겠다. 지방과 
단위학교에서의 거버넌스는 상급 행정기관들의 통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왔고 특히 
2000년대 이후 교육감 직선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을 계기로 자율성이 현저하게 확
대되었다고 평가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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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행정(정책추진)의 패러다임 및 특징 변화

   시대 구분
패러
다임 변화

정초기
(1945-1960)

산업화기
(1961-1979)

민주화기
(1980-1997)

선진화기
(1998-2015)

교육행정의 
핵심적 사명
(mission)

신교육제도 정비
학생수용능력 확충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자원조달
인력양성체제 정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고등교육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인적자원개발 체제 
정립

교육운영 자율화
교육복지증진

중앙정부
교육행정조직

문교부(교육·학술·과
학기술·예술·문화

전반 관장

문교부(과학교육·교
육시설·

학원문제 담당조직 
확대

교육부(1990)
체육·문화 업무 

타부처 이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부

교육부장관의 
리더십안정성

평균 재임기간
16.9개월

평균 재임기간
14.9개월

평균 재임기간
18.8개월

평균재임기간
11.2개월

교육행정
정보화

문서에 의한 지시 
보고

문서에 의한 지시 
보고

국가교육행정정보시
스템(NEIS) 개발보급

차세대NEIS)구축 및 
안정화

정부 3.0 시동

교육정책 
추진방식의 특징

법령에 규정
중기·단기 계획 

추진

종합기획 및 
직접 규제

자원의 동원·배분

종합기획 및 
직접 규제

점진적 자율화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조정 및 협치

정책(행정)추진과
정에의

참여 및 주체

느슨한  관주도적 
추진

참여기회 제한

강력한 
관주도적 추진
참여기회 제한

정치권, 언론 및 관련 
이익집단의 참여 

증가

국회의 권한 증대
교원관련 집단의 

협상권 확대

중앙정부･
지방교육청･
일선학교의 
행정계층별 
거버넌스

중앙집권적･계층적 
거버넌스

시･군단위의 
지방교육자치

학교장 주도의 운영

중앙집권적･계층적 
거버넌스
명목상의 

지방교육자치
학교장주도의 운영

시장 거버넌스
도입

교육자치제의 점진적 
확대

학교장 주도의 운영

행정의 분권화 
자율화 확대

교육감 직선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나. 미래 교육행정의 기조

1) 교육정책 수립시 장기적 타당성·다원성(plurality)·자주성 중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투자의 회임 기간(gestation period)이 길

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16년이 소요되며 고급 인력일수록 개발(양성)에 장
기간이 소요된다. 또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보다는 가치관의 형성과 태도의 변화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교육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효과 역시 오랜 기
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각각의 정책대안들이 가져올 중장기적인 효과와 영향(impact)를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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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중･단기 계획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도 각 교

육기관과 교육자들의 창의와 다원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견상
으로는 심의(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5개년 계획과 연차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교육정책들
이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권을 공유하는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원적인 복수의 방안을 채택
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교육분야에서도 과도한 의원입법과 더불어 국회기능의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수립과정 및 교육행정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당과 여론, 언론과 이익단체 등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되 참여주체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교육정책이 추
구하는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유도기능이 요망된다. 지방교육자
치제의 지배구조 및 거버넌스를 개선하면서 운영을 쇄신하고 일반 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현장 교육혁신을 조장하는 지원기능 강화
행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협동적 노력을 의미한다. 마

찬가지로 교육행정은 교육이라는 목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관료적인 교육행정이 현장의 교육활동을 지배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었
으며 하향식 지시와 행정편의적인 결정이 많았던 것 사실이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교육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지만, 앞으로는 교육에 대한 전국적이고 획일
적인 개혁 실험을 지양하고, 지역중심, 학교현장중심의 교육혁신 및 운영체제로 개편할 것
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의 우리 교육행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돕는 본래의 역할로 환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혁신도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기획 입안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지양
하고 일선 교원과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되는 개혁방안들 선별하여 지원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사례는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3) 형평성의 바탕위에 수월성(탁월성)추구
형평성과 수월성은 상호 배타적으로 선택해야 할 이념이 아니며 교육단계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면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한다. 우선 기초교육단계에서는 기회균등과 형평성에 기초
를 둔 정책 및 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반면에 고등학교와 대학단계에서는 선택의 기
회를 확대하고 능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받도록 하여 경쟁의 원리를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목표의 경우도 초․중등교육에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국
민기초교육의 충실화에 역점을 두고 고등교육에서는 질적 수월성과 우수인재 양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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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필요가 있다.

4) 교육내용과 운영의 다양성·창의성 존중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획일적인 인성이나 정형화된 자질을 갖기보다 서로 다른 

개성과 다양한 자질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대 지식기반사회에
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경쟁력의 주요원천이 되므로 교육내용과 교육운영에 있어서도 이
러한 가치가 최대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국민기본 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상당한 정도 보편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고등학교 및 대학 단계에서는 학교의 유형과 프
로그램, 그리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
하고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도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에 역점을 두
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내용 및 방법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교육제도의 운영 및 행정에 있
어서도 획일주의를 지양하고 다양성 및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각 운영주체들의 창의적
인 노력을 존중하며 조장할 것이 요망된다. 각급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적이고 지
시․감독 위주의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분권화를 통해 각 교육행정기관과 행정담당자들이 다
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종의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창의성
을 함양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5) 분권화와 자율화를 강화하면서 책무성 강조
미래의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는 더욱 분권화･자율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중앙집중적이고, 경직적인 교육행정체제로는 다양하고 유동적인 현장의 교육행정수요를 충
족할 수 없다. 교육부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더 줄이고 조직도 간소(slim)화 할 필요가 있
으며 고등교육행정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기능을 기획과 정책수립에 국한하고 규제 및 집행 
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수립과 의사결정은 현장에 가까운 하
급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기능과 권한을 이양 또는 위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
급행정기관의 획일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교육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천하도록 해
야 하며, 자유와 재량권이 행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함과 동시에 
평가를 통해 제재나 포상 또는 차등지원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책무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 교육행정혁신의 과제

1) 초당적 “국가인재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인적자원은 지성, 인성,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어야 하며 그 효

율적인 양성여부는 국가경재력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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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전과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정책기조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책의 권위와 지
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등,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일 등은 교육부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 대안으로 ‘국가인재육성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다. 동 위원회는 15인 정도의 선임위원과 약간명의 당연직 위원(관계장관)으로 구성하되 선
임위원의 임기는 6년 이상으로 하고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선임위원의 반수 이하로 구
성하면서 위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관련 부처나 국회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게 법령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동 위원회는 중장기적 인재육성 비전 및 주요 정책 수립,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정, 
핵심 정책들의 시행점검 등을 수행하고, 관련 부처는 정책시안 작성 제출, 세부 정책결정, 
예산 확보 및 배분, 정책평가를 담당하여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교육행정기능의 획기적인 분권화
상급행정기관의 획일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선 교육행정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의사결정은 현장에 가까운 하급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기능과 권한을 이양 또는 위임해야 한다. 고등교육행정의 경우 교육부
로부터 대학본부로, 대학본부로부터 단과대학으로 이양하고 초중등교육행정은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권한과 업무를 최대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차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책임운영제를 강화하고 대학은 물론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기관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도 네트웍 거버
넌스(network governance)와 분권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
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주요 교육행정가들의 최저 재임기간 보장

정부수립이후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11.2개월로 가장 짧았다(김신복, 2017). 장관이 자주 바뀌면, 국·과장 등도 바뀌게 
마련이어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예
측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한 요
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교육부장관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도 사무차관이하 직업관료들은 한자리에 3년 정도 재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앞으로 우리 교육부장관도 최소 2년 이상의 재임기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의 
간부급 관료들도 한 자리에 3년 이상 재임하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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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행정(특히 대학운영)의 정보화 촉진
교육행정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한 계기가 된 것은 2003년 개발한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

템(NEIS)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NEIS는 학적관리, 성적처리, 교육과정 운영 등 업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과
를 가져왔다. 또한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의 질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
할 만 하다. 그러나 NEIS는 초중등교육 영역에만 적용되고  고등교육영역은 제외되어 각 
대학과 교육부간의 행정채널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행정정보화도 학교
의 재정으로 추진하여 격차가 심하고 호환도 안 되는 상태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부처 내 조직)간
에 칸막이를 없애면서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
력에 최대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정부 3.0 추진위원회 2016). 그 
일환으로 교육부에서도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요자 맞춤형 서비
스 통합 제공, 공공정보의 적극 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협업·소통·지원을 위한 정
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교육행정 구현 등을 중점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향후 교육행정의 정보화는 미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
으로 고도화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등교육행정분야의 정보화를 우선
적으로 지원·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행·재정시스템(ERP)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재
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행정시스템을 전체 국립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
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국가 데이터베이스와도 호환되도록 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의 부담이 많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학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립대학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각급 교육행정에 대한 성과평가제 강화
자유와 재량권이 행사된 결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책임을 부과함으써 책무

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분권화,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행정기관 
및 행정가, 교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와 그에 따른 차등보상 등 책무성 제고 장
치를 확립해야 한다. 

2012년 초중등학교에 대한 학교평가 등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함에 따라 교육부장
관은 시·도교육청 및 그 관할학교를, 교육감은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및 학
교를 대상으로 3년 주기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인증평가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각 실무를 주관하는 기관들도 다르고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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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대상 대학들은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평가는 한
국교육개발원에서 지표개발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니와, 대학평가에 대해서도 “고
등교육평가원(가칭)“과 같은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기관평가와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교육 부 정책
평가도 평가기준과 지표, 평가방법과 결과활용방식 등을 개선하면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6) 교육행정가의 미래 역량 격차(competency gap) 해소계획 추진
교육행정가들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전문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 관리능력과 리

더십을 가져야 한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소통능력 및 네트워
크능력도 요구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이 교육행정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역량과 자
질은 다른 영역의 행정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지만 교육행정가들에게는 한층 더 절
실히 요구되는 덕목과 능력인 것이다.

미래 교육행정의 주역이 될 인재를 선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원자들이 요구되는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임용시 전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 그러한 요구수준에 
비추어 신규임용자들이 갖추고 있는 수준과의 격차(gap)를 규명하여 교육훈련을 통해 충족
시켜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는 현직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신규임용자나 현직자를 막론하고 기대수준과 현재수준과의 격차에 해당하는 부족한 역
량과 자질을 최소화하거나 배양해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출마 공동등록제 실시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인 주민직선제는 교육자치의 이념인 주민통제의 원칙과 교육행정의 

자주성 및 분리·독립의 원리에 부합되며, 교육감과 및 교육행정기관의 위상과 자치권을 높
여주는 장점이 있다. 교육자치기구의 수장인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함으
로써 교육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그러
나 단점으로는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에 연계 부족 및 갈등 발생 가능
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개선방안으로 흔히 제시되는 런닝메이트(running mate)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
가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제도를 말하며 그 장점으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연계가 
용이하고 교육감의 민주적 정당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우선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 곤란을 들 수 있다. 교육감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의 하위 
기관으로 격하되고 정당에 소속되어 교육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쉽다. 또 교육감 선출
시 교육전문가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지자체장과 정치적 유대가 강한 사람이 러닝메
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동등록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공동등록제를 실시하면 교육감과 광역단체장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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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동일한 선거기호를 부여받게 되고, 투표용지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할 수 있으며 선
거공보, 벽보, 공약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
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운동원 수를 현행 규정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공동
등록제는 러닝메이트제와 기본적 속성을 같으나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지위를 동등선 상에 
놓는다는 차이가 있다.

라. 미래 교육행정가의 자질과 자세
교육행정분야의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첫째로 미래변화를 투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와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

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의 핵심이며 차세대 인재들을 기르는 일이므로 지도자들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여 그에 미리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혁신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고 리더로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행정(evidence-based administration)을 펴나가는 역량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며 주먹구구
식의 판단이나 시행착오적이고 성급한 결정도 배제해야 한다. 그러자면 객관적인 분석에 의
한 치밀한 기획을 토대로 행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관련정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교육행정 구현 등은 여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로 현대 학문연구 및 고등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융·복합적인 접근방법과 종합적이
고 균형 있는 판단을 활용한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을 펴나갈 때 
자신의 편협한 지식이나 편향된 시각을 배제하고 넓은 안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자면 
다양한 전문지식과 견해를 종합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
들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들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행정조직내에서는 물론 외부 관련집단들과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정책(행정)과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현대 행정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정을 혁신하는데 현대적인 정보통신 기술
을 최대한 활용하는 역량과 노력이 요구된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협업 및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새로운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행정 리더들의 진취적인 리더십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상당한 정
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행정에 있어서 능동적인 참여·공개·개방·소
통·협력 등을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행정이념을 실현하는 핵심적 수단이며 인공지능과 스
마트 모바일 등 현대적 IT기술의 활용은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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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미래 경제체제와 교육(행정)이념의 탐색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대면하는 시민시대의 교육-

장수명·신은희·이경영·홍제남 (한국교원대학교)

Ⅰ. 서론

‘하나의 유령이’ 아니, 하나의 담론이 떠돌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다. 이 담론은 
세계를, 적어도 한국의 공적 공간, 교육담론의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2016년 세계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이 발표한 핵심 의제였는데 2017년 5월 9일 치
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에 관련 정책이 포함되었다. 이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더불어 이를 위한 숙련, 인재, 인력 또는 인적자원을 형성해야 
한다는 담론이, 다른 중요하고 긴급한 교육의제의 공공 담론들을 대체하고 있다. 교육 불평
등, 교육을 통한 계층고착화, 소모적인 입시교육, 청년실업, 그리고 저출산,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적 긴장, 남북관계, 세월호로 상징되는 4․16 문제, 생명을 다해가는 5․31 교육체제,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심각한 환경 문제 등 중요 미래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앗아가고 
있다. WEF는 오랜 기간 동안 의제를 발굴하고 국제기구와 전문가,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모아 발표함으로 세계적인 담론공간을 장악해 왔다. 이 의도는 한국의 담론 공간 적어도 
교육학계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다. 본 학회에서 미래경제체제와 교육을 주요하게 다루는 것
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지난 가을부터 봄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다. 연인원 1,000만 명을 훌쩍 넘는 시민들이 촛불 참여를 통해,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탄핵시키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 새 대통
령을 선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여론과 자발적인 촛불로 박근혜 게이트에 나타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뿐 아니라 더 뿌리 깊은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며 정당과 정치가들
을 압박하고 정국을 주도하였다. 촛불시민들의 뜻에 부합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써 1987년의 민주화 항쟁에도 불구하고 항쟁의 반대에 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역사적 
비극은 종결되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정신과 민주공화국은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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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치체제이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본격화
되는 시민시대가 열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제기한 WEF는 세계의 선별된 거대 고용주들이 주도하고 정치 지도자, 
전문가와 시민사회 조직들을 초청하여 참여하는 세계적인 지도자 포럼이다.1) 2016년 세계
경제포럼 다보스 연례행사에서 조직 초기인 1972년부터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 제기
한 ‘4차 산업혁명’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기술변화가 가져올 충격들을 
제시하였다. 슈밥은 이 새로운 산업혁명은 엄청난 기회이자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술변
화 준비 여부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 조직, 나라의 미래 성쇠가 달려있다고 경고한다. 이 
경고는 때마침 정치의 계절인 우리나라에서 미래와 연계됨으로 많은 사회적 의제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경제사회를 예측하거나 상상하면서  ‘상상된’ 또는 
‘예측된’ 미래를 위한 교육에 대한 논의와 담론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산
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한 역량(숙련)을 예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정․경․언․법의 유착이 폭로된 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된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이 되었고, 2016년 제기된 4차 산업혁명이 
세계경제 담론이 된 이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와 행정 집행부를 구성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정책을 시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담론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4차 산업혁명론의 내용을 
분석한 후 미래의 경제(사회)체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이념의 방향을 탐색한다. 첫째, 이전의 기술혁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변화와
의 관계를 검토하고 둘째, 기술변화에 따른 정치경제적 파급 효과, 특히 불확실성과 불평등
을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검토하며 셋째, 이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민들이 
미래 경제체제에 대응해야 할 요구들을 검토하고 넷째, 새로운 미래경제체제의 형성과 발전
에 기여하는 교육이념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의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제가 새로운 정치적 ․ 사회적 국면
에서 세계적 추세만을 쫓는 의제 shopping하거나 hopping(널뛰기)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1) WEF는 1971년 기업들의 정책 전략가인 현 의장 Klaus Schwab이 경영자들의 모임으로 조직한 것으로 선
택된 세계적인 기업경영자나 소유주들이 그 핵심구성원이고 공공영역의 지도자, 정치지도자, 시민사회지도자 
등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World Economic Forum2009). Michael Porter의 이론에 기초한 세계 경쟁력 
지표(World Competitiveness Index)를 발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신자유주의를 확산해 왔고 이를 통
하여 세계적 공적 공간에서 국가를 넘어서는 기업가의 어젠다 설정이나 담론의 헤게모니를 주장해 왔다고 
지적받아왔다(Carroll & Carson 2003, Fougner 2008, Elias 2013). 세계경제포럼이 극단적 시장주의를 배
제하고 성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 등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포용성이 있으나, 여전히 경제주의적 
관점과 기업가의 경쟁력 관점에서 담론을 제기하는 것을 분명하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은 신
자유주의의 퇴조, 사회적 저항, 금융권과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반대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을 창출
하여 세계 담론공간의 헤게모니를 지속하려는 노력으로 본다. 하지만, 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한
다. 정치학자인 Samuel Huntington의 다음의 진술을 소개한다(Ash, 2005). 

  “[Davos Class] … have little need for national loyalty, view national boundaries as obstacles that 
are thankfully vanishing, and see national governments as residues from the past whose only 
useful function is to facilities the elite's global operations.”, Samuel Hunt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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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다. 이미 제기된  많은 의제들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보다 근
본적인 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의제 중 경제문제들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
다. 고용 없는 성장 또는 저성장,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
성),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자연파괴에 대비하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경제의 세계화, 지
식경제와 혁신경제, 저출산과 양극화, 신자유주의, 이민을 통한 인구학적 다양성과 다문화 
등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는 독과점에 의한 경제력 집중, 정경유착에 의한 대기
업의 사법기관에 대한 통제, 시장의 경쟁부족과 불공정성,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발전 
등도 있다. 

교육은 이 모든 정치․경제적 의제와 연관성을 갖고 있어, 교육정책입안자들과 교육학계는 
다른 이슈들과 연계된 뿌리 깊은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 꾸준히 집중하기보다 변화
하는 상황에 따라 많은 의제를 변경하고 대응해 왔다.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은 혁신을 
위한 인재를 요구했고,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교육개혁 흐름을 쫓아 성적 위주의 우리 교육
이 이미 성취하고 있는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 학교에 경영적 자율성과 책무성을 투입-성
적(산출)이라는 방식으로 요구했다. 세계시민교육을 맥락 없이 강조하고, 세계화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와 졸업자의 세계 진출을 요구했다. 인구학적 다양성은 다문화교육으로, 
지식경제와 혁신경제는 학생들의 높은 인지능력 제고와 창의력 확산 및 사회적 역량 제고
로,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교육과 평생교육의 확대와 학교통합정책으로, 환경위기에 대해
서는 환경교육으로,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스마트’나 ‘코딩’ 교육 등을 제기하였다. 또 경제
적 불평등과 교육불평등의 관계를 해소하고자 무상급식 및 방과후교육 지원 등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문제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서열 해소를 강조해왔다.  

정경유착이나 시장경제의 불공정성은 교육 의제로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많은 경
우 시장경제의 옹호론자들에 의해 사적소유권 문제로 제한되었다. 많은 교육담론이나 교육
학회의 주제는 한 문제의 해결방향이 잡히기도 전에 새로운 의제로 옮겨갔다. 우리 교육의 
고전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입시위주 교육과 학습자에게 억압적인 교육은 여전히 지속되
고 교육의 비정상화와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교육은 많은 경우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것이며, 학습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학습은 암기식에 대부분이 자기 혼자 하는 각자학
습 ․ 각자공부이며 학원수업과 과외는 핵심적인 학습활동의 하나가 되었다.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삶의 역량
과 정체성, 공동체에서의 역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학교교육과 교육체제는 크
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불평등을 위한 정책과 투자는 일부 늘었지만, 계층이동의 사다리
는 점차 사라지고 수저계급 사회를 받아들이고 있다. 직업교육은 1인당 교육비가 높은 것
은 제외되고 있으며, 기업의 인력수요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 천시되고, 기능
인과 작업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성취된 것은 미약하며, 현실의 과제를 해결
하고자 허덕인다. 새로운 교육개혁들 의제들이 새로운 교육과제를 낳고 이것들이 교육과정
을 변화시키며, 교육과정의 내용은 많아지고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도 많아지고 어려워



- 28 -

지며 교사들이 해야 할 업무는 늘어난다.  
교육개혁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교사들의 삶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

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의 현상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이다. 그 변
화는 진보교육감들과 현장교사들이 주도하는 혁신학교, 학교혁신 및 교육혁신의 실천내용들
이다. 교육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혁신학교운동은 작은 학교 교사들이 실
천한 현장의 교육변화에 주목하여 혁신학교 정책을 수립한 진보교육감들, 자율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학교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실천가인 교사들, 학교장 경영주의
에서 공동체적 학교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학교관리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한 단계 깊은 차
원의 의미 있는 교육 실천이다. 실천하는 가운데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교육역량을 경험적으로 누적하고 있다. 이 새로운 변화의 파고는 한국 중상층의 아동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김미숙․상종열, 2015), 직선교육감의 재선 
사례를 볼 때, 시민들과 학부모의 환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제Ⅱ절에서는 미래경제체제와 교육(행정)이념을 분석하는 프레임을 제시하고, 제Ⅲ
절에서는 ‘제3의 물결’,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기술변화의 경제·사회·정치적 함의를 
기술하고, 제Ⅳ절에서는 이러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미래경제체제에 대응해야 할 대안들을 
검토하고, 제Ⅴ절에서는 교육혁신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교육행정이념의 탐색 방향을 제시
한다. 제Ⅵ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분석 프레임 워크2) 

1.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화(2차 산업혁명)의 지배적인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였
다. 1917년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었지만, 100년
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실패한 실험으로 끝남으로써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Kim, 2012). 

본 연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어떤 기술적 ․ 사회적 변화의 도전에도 지속될 것으
로 본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며 자연을 훼손하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기술혁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각 사회정치체제의 대응
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심대한 변화 가능성이 예측되지만, 이 시장경제체제가 새로운 경제
체제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 가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우선 일부에

2) 이 절은 장수명(2012, 2014), 여유진외(2014)에 기초하고 있고, 이 글들은 많은 자본주의 다양성과 복지레짐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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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적하고 있는 고전적인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간의 이기적 본성, 사적재산
권, 시장의 요소가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변화의 다양성과 다른 특징인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변화의 다양성이 조합하면서, 다양한 사
회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현존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정치 제도적 배열과 체제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산업화 시기와 양식, 민주화와 그 주도세력, 사회의 전통
적 종교, 문화와 규범에 따라 서로 다른 생산과 소비, 분배·재분배 방식의 제도적 기제들을 채
택하여 다양한 자본주의를 구축하였다. 

Kim(2012)에 따르면, 경제체제에 관한 논쟁들은 협력의 한 메커니즘으로서 시장경제체제
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많은 도전을 
사회에 제기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우선 국가와 사회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시
장은 성립이 불가능하여, 국가와 사회는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그 활력을 살려주어야 
했으며, 서로 다른 민족, 계층과 계급들 사이의 심각한 불평등과 억압은 반항과 저항을 불
러일으켜 시장체제는 주기적인 불안정과 혼란을 겪어왔다는 점이다. 식민지, 1차 세계 대전
과 노동운동과 식민지 저항운동은 그 결과로 보인다. 불평등과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은 국
가, 노동, 시민사회, 식민지 등 다양한 입장에서 제기되어왔고 정치적 억압(권위주의), 복지
확대, 전쟁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개인들과 계층과 계급 사
회, 그리고 국가는 자본주의와 대응하는 지점에 있는 민주주의라는 협력과 사회조정 원리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각 주체들은 노동과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노동시장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복지와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고 노동현장의 노
사 협치를 강화하여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제약하고 통제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
전을 지지해 왔다.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민주주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들 사회는 대체로 
사회의 자원배분과 합의절차가 시장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로 이들을 조합하여 조직되어 있
다. [그림 1]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원리가 어떻게 통합하고 조화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지를 보여준다.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정치체제는 상호 대립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체
제이다. 특히 주체(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절차를 활용하여 자
본주의 시장경제를 통제하고 시장경제가 양산하는 위험성과 불평등을 복지체제와 규제로 
보완해왔다. 시장경제가 할 영역을 제한하고 공공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체제의 불완전
성과 불안정성을 극복해하며 시장경제를 통한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을 지지하였다. 민주주
의 원리는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독점을 약화시켜 경쟁적 시장경제를 유지하도록 
하여 시장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시장경제는 개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원리를 
지속함으로써 개인들이 국가와 공동체에 종속되거나 의존하지 않도록 자유와 독립성을 강
화한다. 



- 30 -

국가

민주주의 원리 헌법 시장원리

자유

소극적 자유 + 권리 법체계 초기배분/재산권

적극적 자유 + 권리
행정 및 관료체계
대통령 중심 vs 내각

중심
기업과 개인의 선택 자유

조직 내부 자유 +
권리

의회: 비례 ⇔ 다수결 기업과 개인의 존재와 목적

조직 선택 자유 +
권리

사법 분업거래, 교환의 법칙

평등

본질적 평등
⇔이념 아이디어 담론⇔

↑↓
시장의 배분적, 기술적
효율성과 생산성

정치적 평등
원리의 제도화: 정책수립

법 집행
생산성, 경쟁 및 적자생존

사회적 평등
시장원리 적용영역 쟁점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택, 실업 노령 등
위험대비, 재분배)

경제적 평등

공화
주의

대의 투표 제도 선택 및 민영화

직접 참여제도
민주적 가치와 시민
대표성 실현 문제

기업의 위계질서

합의제와 다수결주의
정당 또는 정치적

대표자
경영주의

⇩⇧

원리의 제도화의 힘

투표 ↑↓ 여론 운동

　
연대: 연결하는
시민사회(예: 산별
노동조합, 환경단체)

아이디어, 정책담론,
공론화, 의제설정

　
시장 사회
기업

　

결속: 통일하는
시민사회(예: 계급,
종족, 종교, 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시장사회의
조직

법령 관행 습관 담화

　

고용주-고용주
협회

각종 이익단체
각종 상거래
관계

　 ↑⇩ 　

시민
사회

민주주의 원리 개인(가계)

사회(선호 및 가치,

권력과 영향력, 이익과

이해 관계 및 유인

구조)선호

시장과 민주주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생산과 배분 에 대한

가치 기준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 인식

권력과 자신의 힘에

대한 구성된 인식

사적 관계

시장
사회

시장원리 지배

공감과 연대
초기배분(유산
과 운)

소통과 대화 자원과 권력

시민조직 ⇔ ⇔ 탈 인격적

갈등 경쟁

투쟁 기업

[그림 1] 복지국가를 통한 민주주의와 시장원리의 통합과 갈등(장수명, 2012, 269쪽)

시장경제가 양산하는 불평등은 사회적 정치적 평등을 위협하여 정치적 평등을 훼손함으
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독점기업과 대기업이 국가와 정치체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화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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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과정의 역사적 맥락과 계기에 따라 각 사회가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는 제도 선택
에 따라 다양한 자본주의 체제와 다양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존재하며, 이 둘의 조합은 
특유의 시장경제민주정치 사회체제를 만들어 낸다.

시장원리를 보다 강조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더 많이 용인하고 공공영역을 축소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나라는 노동시장과 시장 활동 이후의 
재분배를 강조하며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나 시민사회의 정
책이나 제도선호와 경로의존에 따라 달라진다.3) 국가나 시민사회에 따라 시장원리를 더 강
조할 수 있는데, 이는 복지국가체제의 분류나 자본주의의 다양성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그 사회 전체와 각 집단의 가치, 권력 및 이해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제도와 제도의 
집합으로 지속성을 갖는다(여유진 외, 2014). 

전후 유럽 국가들에서 복지와 안정적 성장으로 지속되었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1970년  
중반의 오일쇼크로 일차적인 위기와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했다. 또한 소련체제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몰락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 1980년 이후 재정 
부담과 긴축으로 복지국가의 재구조화가 논의되었다. 그 이후 30년 넘게 세계를 지배했던 
경제사상의 조류는 Washington Consensus4)로 표현된 신자유주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나라와 세계가 새롭게 출현하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서 시장원리를 확산했고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재화생산과 활동의 영역들을 확대해 왔다. 이것은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사람들의 
가치와 인식이 변화된 점, 투표를 통한 정당과 정치인 선택에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권
력이 확산되었던 점, 시장원리를 강화함으로 수혜를 받는 이익집단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5) 

기술변화와 기타 요인들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던 시기에 발흥한 신자유주의는 민주주
의보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화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켜 자본체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
대시켰다. 이것은 민주주의 미성숙으로 복지체제를 제대로 강화하지 못한 자본주의 국가에
서 아시아 금융위기로 1차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이자 복
지체제가 미약했던 자유주의 복지체제인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6) 
금융위기는 정치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신뢰가 낮은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
었다. 유럽에서 가장 취약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체제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
페인 등에서 여러 위기로 나타났고 이것은 다시 영국의 EU 탈퇴와 극우 정치세력의 발흥으
로 이어졌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유주의 세계화 과정은 계속 확산되어 왔다.

3) 따라서 이 프레임에서 시장과 국가를 대비하는 논의는 거부한다.
4) 이 신자유주의 합의는 재정긴축, 공공지출 우선순위 조정, 세제개혁, 이자율 자율화, 경쟁 환율, 무역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재산권을 강조했다(Williamson, 2004). 
5) Meritocracy(능력주의)담론에 따른 최고경영자의 높은 수임료와 법인세와 최고세율의 인하는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6) 한국 금융구제를 위한 IMF의 구조조정 요구는 전형적인 잘못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더 

강조함으로써 체계적인 복지체제로 시장원리와 독점지배의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였
다고 볼 수 있고 이후 경제성장의 지체가 가속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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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다만, 기술의 급속한 변
화, 확대되어 온 세계화, 각 국가 내부의 인구학적 변화, 정치영역에서 민주주의 강화-노동
조합-복지제도 변화가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
제체제의 유형은 동일하지 않다. 선진 시장체제는 노동조합 등의 사회적 파트너쉽에 따라 
통상 두 가지 시장경제체제 유형으로 구분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처럼 시장의 자율시스템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을 포
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조정과정을 거치는 ‘조정시장경제 체제’로 나누어진다.(김윤태, 
2007). 기술변화와 신자유주의에서는 고학력(숙련) 노동자의 공급과 함께 조정시장경제체제
에서 점차 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라는 과정을 밟아왔다고 할 수 있다. 미
래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기술혁신과 기업들의 기술채택, 이에 대한 각 
경제와 정치 주체들의 사회 ․ 정치적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명확하게 전망하기 어
려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선택은 사회적 선
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교육과 교육제도의 성격

개인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초기의 불평등한 배분을 전제로 출발한다. 교육은 
이를 극복하려는 기제 중 하나인데, 이는 교육이 정치적 평등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사회는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동등한 자격으
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때문에 매우 불평등한 초기배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특히 아동기에 중요하다. 

교육은 학교의 민주주의 문화나 활동을 통해 개인들이 자기실현을 하는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가지며,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 및 문화, 제도의 구성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삶을 향상할 수 있고, 배움의 기쁨을 통하여 존재적 차원의 정체성을 확대
할 수 있다. 인간은 깨달음과 이해, 관용과 자비의 마음과 세계를 형성함으로 자신을 실현
한다. 교육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을 통하여 개인과 집단들은 
현상이나 각인된 인식 이면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해 낼 수 있고 자신의 가치와 선호 세계
를 보는 시각을 형성하여 불합리하게 형성되었다고 판단된 것은 감정적 혼란을 경험하며 
바꾸기도 한다. 개인들은 영향력과 힘을 행사하는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이해관계
의 다른 측면이나 다른 요소를 확인하여 사회변화의 혁신자가 될 수 있다. 개방적이고 실
험적이며 민주적인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또한 교육은 인류와 
공동체의 지적 ․ 문화적 ․ 사회적 유산을 다음 세대의 생각, 지식, 활동, 문화 속에 남김으
로써, 새로운 세대가 공동체를 재생산하고 재창조하는 역량을 갖추는데 기여한다. 

교육은 민주정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두 영역과 원리에서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시민
성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통해 시장경제의 기업과 개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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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높인다. 교육은 민주주의 원리와 시장원리의 조화와의 결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
는 분야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만들 교육에서의 시장원리(경쟁)를 약화시키면, 이것이 
오히려 교육을 통해 시장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도구적 수단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 개인의 미래 경제적 삶을 위한 도
구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장수명, 2016; 장수명·정충대, 2011). 변화하는 사회경제체제에 대
응하여, 민주주의와 시장원리의 지속가능한 조화를 지지할 교육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교육제도는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가치와 규범, 권력관계 및 이해관계를 통해 
제도적으로 견고하게 정착되고 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요소들은 상호연계를 맺고 있
어, 특정한 가치와 규범과 권력관계는 특정한 이익을 보호하는 반면, 여타의 다른 이익은 
특정한 가치와 규범 속에서 해석되고 제약된다[그림2]. 

[그림 2]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가치와 선호, 권력, 이익의 상호작용  
장수명(2014),84쪽 [그림 1]을 수정 보완(여유진외, 2014)

현재 존재하는 학교 및 교육제도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선호와 가치, 권력관계, 그 
뿌리인 이해관계가 정착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쉽사리 변화되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빠른 
인식변화 속도와 그에 반하는 현실변화 지체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거나 과거로의 회귀를 촉
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 사회가 교육(제도)을 조직하는 주요 원리로 시장원리를 선
택할 지 민주주의 원리를 선택하는 지의 차이는, 교육과 학교의 미래 역할을 다르게 설정
하게 만든다. 교육과 교육기관을 시장영역과 (민주적)공공영역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의제는 미래 경제체제의 성격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역할을 구
분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칠레는 시장원리로 교육을 조직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북유럽
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공공영역에서 민주주의 원리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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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교육(기관)의 위치와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위치와 역할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국가 영역, 민주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민사회 
영역, 또는 학원과 같이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시장사회 영역일 수 있다. 한 사회가 교육을 
국가체제 관료조직의 하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공영역에 형성된 특수한 활동을 하는 시
민사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격신호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거래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사회
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는 그 사회의 교육제도와 관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학교를 공공영역(국가영역) 내에 형성되거나 구축되는 시민사회로 규정하자고 
한다. 이것은 교육기관을 행정기관의 일부나 교육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해석하는 것
과 몇 가지 차별성을 갖는다. 시민사회인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와 교사는 시민이다. 교사들
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전문적 지식을 배움과 가르침에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
회적으로 합의 본7) 교육과정의 틀을 활용하여 교육을 주도한다. 학습자는 시민으로서, 지식
을 소화하고 해석하며 학습역량과 자신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숙련을 형성하기 때
문에 이 모든 과정에서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자식의 미래를 교육기관에 위탁한 
부모 역시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으며, 다양한 정치세력과 사회세력 또
한 교육의 내용과 과정과 실행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장영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 교육과 같은 사교육과 큰 차이를 갖는다. 교육은 개인적 측면
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 요소 또한 매우 강하다. 교육은 시장, 특히 노동의 수요 공급 영향
을 심각하게 받지만, 교육을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공적담론으로 다루어진
다. 이것은 후술할 교육(행정)이념의 지표와 큰 연관성을 갖는다. 

다음 Ⅲ장에서는 기술혁명 등의 영향으로 미래 경제체제가 어떤 특징과 도전적 과제를 
받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Ⅲ. 기술 변화와 시장경제체제: 경제적 불평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 기술 변화와 경제 성장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최근 수 십 년 동안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격
변을 경험하였고 다양한 담론이 제기되었다. 세계화 담론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국제적 무
역과 거래의 양이 증가했고 유례없는 자본이동이 시작되었다. 세계적 대기업들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생산 공장과 소비 매장을 세우고 숙련과 값싼 노동, 그리고 구매자를 찾아 쉽

7)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점차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각 교과의 전문가들이나 교사들이 단지 국가의 요청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거나, 시장에
서 거래되는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 일정한 사회적 합의는 민주정치
를 구성하는 모든 나라에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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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동하였다. 다자간 무역과 FTA와 같은 상호무역도 증가하였다. 동시에 국제적인 이민
과 난민도 늘어나면서 인종적 ․ 민족적 동일성은 매우 낮아졌고 이민과 다문화는 일상화되
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일국체제에 맞춰져있던 노사관계와 정치, 경제 체제 형태와 금
융․재정정책의 효과 역시 달라졌다. 각 나라는 다국적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경쟁
적으로 인하하였다. 자본의 유동성과 세계화, 사회주의 체제 붕괴, 그리고 유럽통합은 자본
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사건과 경향이었다. 

이와 함께 기술 변화는 사회 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술 변화가 사람들의 삶과 사
회, 경제와 정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최근 논의는 토플러의 
‘제3의 물결’과 슈밥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이다. 이전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기술변
화에 주목하여 왔다.8) 일반적으로 기술혁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은 생산성 성장 기회를 
직접적으로 높일 것이며 세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효과는 더 배가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
다. 이는 ICT 기술이 적용 범위가 다양하고, 총요소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혁신 기반을 늘
려주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1인당 GDP는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기술발달(증기기관, 증기기관
차, 전신, 전기발전기, 실내배관, 라디오방송)로 획기적으로 성장하였으나, PC 등 최근의 새
로운 기술 발전이나 세기적 기술 변화는 더 이상 1인당 GDP 성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는 주장도 있다(Gorden, 2012). 미국 경제는 1987~2007년까지 평균 1.8% 성장했는데 인
구변동(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저하, 교육의 질 저하, 불평등에 따른 소비 감소, 
중산층의 일자리 감소, 높은 에너지세, 가계와 정부 부채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성장률은 
0.2%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매우 높은 기술혁신을 하고 있다는 미국 경제 성장
률이 이 정도 상황이다. 한국도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 3] 미국과 영국의 GDP 성장

8) 특히 Karl Marx는 생산력의 변화가 생산관계를 변화시키고 이 생산관계가 상부구조로서의 정치 경제 문화 
의식 등을 규정한다고 보았다. 단순하게 연계해보면,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력의 변화가 생산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적이고 전면적인 인간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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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다음 식(1)에서 보듯이 노동생산성(α)과 노동량 L(노동시간×피고용자수)로 표현될 
수 있다.

                                    (1)   

노동생산성의 결정요인은 기업과 산업이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체화된 기술인 자본 심화
와 기술, 기술적 효율적, 규모의 경제, 인적자본 등이며 GDP는 이에 의한 총생산이다
(Parham & Zheng, 2006; OECD, 2001; Loko & Diouf, 2009에서 재인용). 물론 산업의 
수요와 공급도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
는데, 거시적·제도적 차원에서는 정책과 제도, 지식의 축척과 적용, 경제적 하부구조, 사회
적 하부구조, 경제제도가 생산성 증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면, 
기술변화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나 Gordon(2012)이 지적하고 
있듯이 기술혁신이 생산성과 성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 귀결은 일부 노동자의 생산성
은 높일 수 있지만 일부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낮아졌을 가능성과 일부 노동자의 고용단축
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기술혁신이나 기술혁명이 일부 지식노동자에게만 높은 
소득과 임금을 얻을 기회를 주고, 다른 노동자들은 기계로 대치되어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부분적인 비정규고용으로 만족해야 할지 모르며, 풀타임 노동자로 고용되더라도 낮은 생산
성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즉 기술혁명이 일자리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을 제기하고 있다.

2. 제3의 물결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에 대한 두 주장,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과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
을 자세히 살펴보자. 26년 전에 출간된 『제3의 물결』(1981)의 예측을 보면 산업혁명을 제2
의 물결로 간주하고, 산업화의 특징인  ‘표준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권
화’가 경제·사회 ·문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제3의 물결인 컴퓨터와 통신
체계의 발달, 즉 ICT의 발전은 탈대량화(다품종 소량생산체제), 다양화, 탈집중화를 가져오
고 탈중앙집권화와 네트워크 사회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는『권력이동』(1990)에서 정
보화시대에는 지식이 가장 귀중한 자산이고 다른 권력 수단을 압도한다며 지식기반사회의 
토대를 제시하였다. 이 때 정보화는 기술이나 경제 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각 부분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산업에서 정보화는 
생산 공정 완전 자동화로 발전하여 무인공장, 무인자동차 등을 현실화하고 노동 중심 경제 
이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피터 드러커는 이 같은 패러다임
을 지식기반 경제이론으로 부르며, 부의 가치는 지식을 일에 적용하여 생겨난 생산성과 혁
신에 의해 창출된다고 하였다(이재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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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4차 산업혁명 주장은 앨빈 토
플러와 몇 가지 점에서 닮아 있지만,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주창
한 슈밥은 개인이 아닌 ‘기업가들’이 중심이 된 포럼의 의장으로, 기업의 앞날과 기업들이 
성장하고 확산하는 사회에서 기술혁신이 미칠 영향을 좀 더 조직적이고 실질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럼에 초청된 이들은 주로 지도자들, 기
업가들, 전문가, 정치적 지도자,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지도자들이므로 이들의 주장은 기업
과 국가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WEF는 4차 산업혁명 주장 이후 
기업들과 사회를 위한 후속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 WEF는 2016년 4
차 산업혁명을 선언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고용·숙련·노동력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기 
미래 교육의 아젠다를 성, 노동을 위한 아젠다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WEF, 2017). 이 백서
는 현재 각 분야의 연구와 분석 결과를 담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고용주의 입장과 산
업계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사물인터넷(IoT), 로
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인지
과학(CS)과 융합 기술로 발전하고, 이로 인한 지능형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이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 구조로의 혁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더욱 심화
된 매우 다양한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앨빈 토플러와 달리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기술혁신이 가져올 기회와 더불어 위험성을 더 분명하게 제시하며 개인, 기업 
및 국가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4]는 4
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기 전에 나온 것으로, ‘당신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준비
하라’는 위험을 경고하고 적응할 준비를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되곤 한다. 

[그림 4] The Economist 2014.1.18.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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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 변화에서와 달리 기술 변화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
행중이며 범위와 깊이에서 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에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을 유
도하고 있다. 즉 단순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
한 정체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하는 변화라고 주장한다. 시스템 측면에서
도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의 충격적 변화를 수반할 것이며, 세계 모
든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얻게 
될 장기적 혜택과 이를 위해 준비하고 해결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일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또한 제 4차 산업혁명은 체제적 요인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
였는데, 이는 기술혁신의 발달로 기업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면서 국내총생산에서 노동
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하락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플랫폼 효과 집중 현상으로 불평등
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파괴적 변화에 대하여 공통의 가치를 확립하여 모든 사람
에게 기회를 주는 변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GDP, 투자, 소비, 고용, 무
역, 인플레이션 등 모든 거대 ․ 거시 변수들이 4차 산업혁명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이므로, 
생산성을 파악하는 방법 또한 기존의 인풋(IN PUT)이나 아웃풋(OUT PUT)과 다른 방법으
로 측정해야 정보기반 서비스에 대한 생산성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전 세계
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1)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의 요구(needs)가 세계 경제
에 반영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커뮤니티에 권한을 부여하고 서로 연결
하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를 유도할 것이라는 점, 2)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제대로 파
악하여 해결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여 연비와 에너지 저장기술 
분야의 투자가 높은 수익성을 보이며 GDP상승까지 가능하게 하고 심각한 기후 변화 완화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3)비즈니스, 정부, 시민사회 등의 조직을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
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4차 산업
혁명 경제의 경쟁력 규칙은 (기존의 가격 인하 방식과 달리) 재화와 서비스를 더욱 혁신적
인 방법으로 제공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서 과학기술은 
고용에 상충되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여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자신의 능력을 다른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과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새로
운 직종과 사업, 산업 분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방식으로 전개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노동의 본질 
부분에서는 주요 패러다임이 근로자와 기업의 지속적 관계가 아닌, 일련의 거래 관계(계약)
로 점차 바뀌어오고 있으며 온디맨드 경제 하에서는 더 이상 피고용자가 아닌, 특정 업무
만 수행하는 독립형 노동자로의 고용 형태 변화를 예고하였다. 둘째,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력이 정부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2) 더욱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완벽히 변신하여 민첩한 통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3)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혁신이 확산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과 더욱 효율적으로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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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움과 적응을 위한 정책 실험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세계 체제의 개편에 대하여 1) 
혁신을 허용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디지털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자국 위주
의 폐쇄적인 규정과 경쟁을 막는 경우 뒤쳐질 수 있기 때문이며, 2) 혁신 중심지로서의 지
역과 도시가 필요하며 도시(혁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국
가와 지역은 번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제안보 문제에서는 초연결 사회에서 증가하는 불
평등의 중대한 위험은 분열과 분리, 사회 불안을 심화시켜 극단적 국가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투원 모집이 가능하며 사이버 전쟁,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무기, 대
규모 피해 가능성, 손쉬운 무기제작, 생물학 무기 등의 국제적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넷째, 사회적 문제로는 1)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이 붕괴되고 교육, 건강, 연
금, 주택문제9)가 심화될 것이며, 2) 승자독식의 시장경제는 사회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민
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개인적 측면으로 정체성, 
도덕성, 윤리에서 1) 인간의 정체성의 개념, 자기반성, 공감, 연민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능
력이 감소될 가능성의 문제, 2) 생명연장, 맞춤형 아기, 기억 추출 등에 대한 대응, 3) 인공
지능(AI) 등의 문제를 제시하며 인간의 다양성과 민주성의 근원인 개인의 특성을 디지털 시
대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3의 물결과 4차 산업혁명 의제(담론)의 특징은 첫째, 기술변화의  ‘기하급수적’ 변화 속
도에 주의를 요청한다는 점이다. 많은 개인들과 조직들은 컴퓨터와 ICT의 발전, 다른 자연
과학과 공학의 복합적 발전으로 매우 급속한 기술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 기업 및 조직, 국가들이 경제 발전이나 사회 변화에 적응
하지 못해 퇴화할 수 있다고 제기하고, 따라서 개인, 기업과 조직, 국가는 기술혁신에 적응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기술변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앨빈 토플러는 기술변화가 권력
변동, 정치권력의 쇠퇴를 가져오고 지식권력이 강화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회가 거의 ‘자동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4차 산업혁
명론은 여러 다양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즉 노동권이 없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출현이나 기술 활용 능력, 기술혁신 충격에 따
른 불평등 심화로 승자독식이나 정보독점 문제가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
하고 있는 반면, 기존 정부권력이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두 주장 모두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가치(선호), 이해관계, 권력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해 갈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토플러는 지식으로의 
권력 이동과 변화를 너무 쉽게 예상하고 있고, 슈밥 역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 말고는 
권력 변화가 현재 정치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았다. 또 정부나 국가 역할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역할-법치, 사회적 위

9) 전 세계 자산의 절반이 상위1%, 전 세계 인구 하위 50%는 전체 부의 1%도 소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공급이 초과되더라도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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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대한 대처, 공공 서비스와 공공영역의 역할, 공공재의 제공 등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
로 언급하고 있다. 관료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술혁신이 
기존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공공영역의 확대ㆍ축소 여부, 그리고 복지국
가의 역할 조정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슈밥은 작은 정
부를 지향하고 있으나 복지에 대한 대안 언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신자유주의 
주장과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위험이 커진 세계에서 일자리와 공공복지의 중요성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를 통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종국적으로 민주주의
의 확장을 통해 국가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 슈밥의 제안이나 WEF의 보고서 중 어디에도 세계적인 실험의 하나인 기본
소득에 관한 논의마저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를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를 하지만,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복지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편파적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며 세계경제포럼이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역
할을 해 왔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17년 WEF 보고서는 복지를 돌봄경
제로 취급하며, 필수적인 경제 분야의 가치로 간주하고 있는데, 공공영역과 더불어 사적영
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의심스런 눈으로 볼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3. 기술 혁신과 불평등의 확산

기술혁신의 사회적 결과는 무엇인가? 고용 불안정성 고도화와 소득불평등 강화로 사회적 
배제와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을 예고했다. 
리프킨은 초기 자동화가 이루어진 50~60년대에 이미 소프트웨어가 노동자를 대체하고 리엔
지니어링으로 제조업 부문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리프킨, 2004). 물론 여전
히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가져와 새로운 수요와 일자
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기술대체로 2차
적으로 엄청난 수의 노동자 예비군이 방출되어 노동력 자체는 평가절하되고 자본의 통제력
이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기술발전이 인간 노동을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는 것을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술의 노동대체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함께 매우 다른 형태의 고용 구조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플랫폼 노동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 및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연계되어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다양한 고용형태는 사회권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회권’
은 산업시대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
형적인 임금노동자의 형태를 벗어나는 노동형태는 시민권으로서의 사회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고, 이 또한 고용과 소득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다(박찬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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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1)은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의 종류와 그에 따른 생산성에 따라 분류
했다면 다음 식(2)처럼 달리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

          (2) 

여기서 는 서로 다른 노동의 투입량을 의미하고 는 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낸다. 만
약 숙련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채택되면 이들의 고용은 늘어날 것이고, 미숙련노
동자는 생산성이 낮으면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자들에게 서로 다른 
고용계약 즉 고숙련 노동자에게는 정규직 장기노동계약, 미숙련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 단
축고용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  

Frey and Osborne(2013)은 700여개 직종의 ICT 대체 확률을 분석하여 47%의 고용이 
ICT로 대체될 확률이 높고 그런 일자리는 현재 중산층이 종사하는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으
며, 이는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양극화가 진행됨을 의미한다. Goos, Manning and 
Salomons(2014)는 서유럽 16개국에서 일자리 양극화 원인이 생산의 해외이전(offshoring)
과 함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는 노동을 기술변화가 대체하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정혁, 2014에서 재인용). David Autor 등(2003)은 “컴퓨터의 발전은 반복적인 업
무(routine tasks)를 주로 하는 중간층 일자리(middle-skilled jobs)를 감소시킨다”라고 주
장하였다. 즉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 반복적 업무로서, 지금
까지는 숙련도와 임금이 중간 정도인 일자리(middle-skilled, paid jobs)라고 볼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중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이 관
찰되고 있다. 

종국적으로 기술혁신은 저성장(부분 성장과 부분 쇠퇴가 중첩되는)과 동반하여 고용과 소
득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 질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안정적인 민주주의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화와 함께 밀려왔고 지속적으로 진행된 기술혁신의 영
향은 기존의 각 나라와 세계가 가지고 있던 도전적인 과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
을 뿐 아니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도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
화, 이민자의 증가, 세계화, 양극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개인적 ․ 사회적 위험, 자연과 생
태계 파괴, 국토 불균형과 독점의 문제 등이 해당된다. 

기술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Acemoglu(2003)는 미국과 유럽의 과거 60년간 기
술변화(ICT)가 고용과 소득 불평등에 가져온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그
는 ‘technology(기술)’을 단순히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작동기술이나 기계일 뿐만 아니라, 
생산조직·노동시장 조직·소비자 취향 등의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한다(Acemoglu, Aghion 
& Violante, 2001). 둘째, 특히 현재와 같은 ICT 등의 등장(3차 산업혁명 이후)으로 나타
난 기술의 상당부분은 숙련편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고숙련(고학력) 노동자 임금이 노동
공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나는 고숙련(고학력) 편향적 기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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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biased technology)이고, 숙련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기술변화이다.10) (Card & 
DiNardo 2004). 셋째, 그 기술변화는 외생적 원인(예를 들어 과학의 발전이나 기업가의 변
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선택에 의한 내생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고학력 노동자와 고학력 소비자의 대량 공급이 이윤기회를 보는 기업들에게 숙련 편향적 
기술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세기에 농민 이주와 이민 등의 저숙련 노
동자 대량 공급이 숙련 대체적 기술발전을 가져왔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보았다. 이러한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 또한 불평등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세계화와 무역은 기업들
이 숙련 편향적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도록 한다. 무역은 숙련 편향적 상품의 가격을 올
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윤을 많이 남길 것인가와 관련이 
있고 숙련기술이 무역을 통한 이윤을 더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화와 무역은 불평
등을 더욱 강화한다(Jaumotte, Lall & Papageorgiou, 2008). 다섯째, 고숙련(고학력)노동
자의 넘치는 공급은 기업들이 이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것이 쉽고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생산조직의 변화 또한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와 채택을 요구했
고 불평등을 강화했다11). 여섯째,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는 사회적 규범에서 노동조합 조직 
약화와 불평등에 더 관용적인 변화를 가져와 소득불평등을 더욱 강화시켰다. 매우 높아진 
고임금을 받는 숙련 노동자들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연대임금을 지지하지 않으며,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의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복지
국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술변화의 불평등 확산효과가 일어나
는 셈이다. 일곱째, 조정시장경제인 대륙유럽의 불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비교하여 
불평등 심화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임금을 압착하는 노동시장제도(높은 최저임금, 연대임
금, 소득재분배)는 기업들로 하여금 미숙련 노동자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가능
성이 많고, 미숙련 노동자 고용 비용을 높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조정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시장제도-엄격한 최저임금제도, 
노동조합의 임금 기준, 관대한 실업수당 등이 불평등을 줄이는데 확산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 물론 이 배경에는 사회적 규범 차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변화와 이에 따른 결
과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생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Acemoglu(2003)는 불평등을 가져온 요인이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 노동시장제도
의 변화, 세계화 그리고 사회적 규범12)이라고 주장한다. 유럽과 미국의 불평등의 차이는 이
와 같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의 강화가 중산층의 축소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던 중산층의 몰

10) 모든 기술변화가 저숙련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항상 이윤을 더 
남기는 것도 아니다. 

11) 한국의 경우 독점 대기업의 중간숙련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대졸 화이트칼라 또는 엔지니어의 공급이 이
를 더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12) 이 사회적 규범은 능력주의 등인데 기업가들이나 경영진들의 과도한 수입, 고위직 노동자의 높은 임금 체제
를 용인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그 생산성이 낮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념은 
이를 확산시켜 왔다. 김낙년(2015, 2016)도 한국의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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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은 민주주의 위기를 함께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숙련편향적 기
술변화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이론은 소득 상위계층으로의 소득집중을 잘 설명
하지만, 중산층의 쇠퇴와 소득하위계층의 소득정체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전
병유(2015)와 김순영(2006)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불평등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3월에 
발표된 Eurefound(Th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는 불평등의 원인으로 유사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파트
타임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노동 증가와 자영업자들 사이의 높은 소득불평등도 같은 원인
에서 온다고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심각성은 최근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Piketty(2014)는 자본불평등의 실태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소득불평등의 한 가지 원인
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IMF는 기술변화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금융세계화가 불평등을 악
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Dabla-Norris et. al., 2015).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가져온 기록적인 불평등 수준은 경기회복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의 혜
택은 주로 상층가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16).

한국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연구(김낙년, 2015가; 2015나; 2016)를 보면 한국의 불평등
은 공식통계보다 크게 높으며 OECD 자유주의 시장국가들과 유사하게 심각한 수준이다. 기
술변화와 규범의 변화는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술변화에 따른 불
평등 강화 경향을 약화시키고 격차를 줄이는 제도나 복지를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욱 큰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 불평등이 
가져온 첫 귀결은 아동빈곤과 계층고착화이다. Esping-Andersen(2014)은 소득불평등이 아
동들의 삶의 기회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어린 시절에 빈곤에 처한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이것이 누적적인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세대 간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양질의 공공 양육기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Blanden(2014) 역
시 아동기의 불평등이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불평등은 건강의 불평등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낮추고 사회통합을 가로막으며, 사람들의 안녕(행복)을 낮춘다(Elgar, 
2010; Ferragina, 2017). 특히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기능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셋
째, Vogli(2011)는 경제적 불평등이 특징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금융과 무역의 규제완화
는 국제적 환경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환경협약 채택이나 준수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
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 경쟁과 과시, 소비주의를 확대하고 자원 고갈을 가속화시켜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빈부 국가 간에 좋은 환경에 대한 접근도 벌어
지고 있다고 보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계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발전모형을 
새로운 모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공공영역 축소와 긴축정책은 남녀 간의 
불평등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훼손되고 민주주의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간
주되고 있다. 특히 소득과 부가 집중된(Hercowitz. Z, 2004) 상층부는 민주주의가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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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2012 2013 2014
Australia 0.326 0.337
Austria 0.276 0.28
Belgium 0.268 0.268
Canada 0.321 0.322
Switzerland 0.295
Chile 0.465
Czech Republic 0.256 0.262
Germany 0.289 0.292
Denmark 0.249 0.254
Spain 0.335 0.346
Estonia 0.338 0.361
Finland 0.26 0.262 0.257
France 0.308 0.294
United Kingdom 0.351 0.358
Greece 0.34 0.343
Hungary 0.289 0.288
Ireland 0.304 0.309

으로 작동하는 것을 위협할 수 있다. 경제적 권력은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민주주의 확산 노력을 좌절시키려 할 
우려가 있다(Ali, 2015). 최근 벌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특검수사로 드러난 
재벌들과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점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한국의 경제력 집중은 유철규 2004를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두지배는 시민에 
기초한 보편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특히 핵심기술과 정보를 
독점하여 언론을 정보와 광고로 장악하고 여론을 왜곡하여 시민참여를 방해할 수 도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불평등 정도는 사회경제 체제에 따라 
차원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불평등이 심화되었지만 조정시장 경제체제와 관대한 복지체
제(사민주의 복지나 보수주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대륙 유럽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영미보다 낮은 불평등을 유지하고 있다
는 Acemoglu(2003)의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불평등의 증가를 보여주는 최근 
OECD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서환주ㆍ김준일(2014)은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기
회불평등의 누적적 증가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정의, 복지 그리고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권혁용·임
유진(2016)도 이와 연계된 논문을 발표했다.

<표 1> OECD 주요 국가의 Gini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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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2012 2013 2014
Iceland 0.256 0.244
Israel 0.371 0.36 0.365
Italy 0.331 0.325
Japan 0.33
Korea 0.307 0.302 0.302
Lithuania 0.351 0.353
Luxembourg 0.301 0.281
Latvia 0.347 0.352
Mexico 0.457 0.459
Netherlands 0.281 0.28 0.283
Norway 0.253 0.252
New Zealand 0.333
Poland 0.298 0.3
Portugal 0.338 0.342
Slovak Republic 0.25 0.269
Slovenia 0.25 0.255
Sweden 0.274 0.281
Turkey 0.402 0.393
United States 0.396 0.394

세계경제포럼이 주장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복합적 기술변화가 가속되면 고용
은 줄어들고 불평등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충격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 변화 결과와 충격은 외생적 기술변화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고용관행,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제도, 복지제도, 경제형태, 그 
나라와 시민들이 어떤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선택과 대응을 하는 가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이 서로 다른 의견,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발하게 만들고 참여 방
법이 다양해져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것 역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매개변수, 즉 참여와 협의를 강조하는 
형태의 정치제도, 특히 참여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정치 제도적 장치에 기
초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Berman & Weitzner, 1997; 김선혁, 2016).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선택 조합에 따른 단순한 변화라기보다 궁극적으로는 
기존 기술변화보다 사회ㆍ경제ㆍ정치적 변화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라는 점, 이 변화는 사
회적 역량과 제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기술적 대응이나 숙련이나 숙련 형성을 위시한 기술적 교육 대응을 넘어 정치사회
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노력은 ‘4차 산업혁명’ 또는 그 기술(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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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할 수 있는 숙련(skill)을 갖춘 개인을 육성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없으며, 사회적 
경제적 대안들을 새롭게 만드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이지만, 불평등과 사람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다른 시장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은 그 사회의 집단적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경제체제는 외생적으
로 주어지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체제라는 것이다. 다음 장에
서는 이것이 교육에 주는 함의를 읽고자 한다.  

Ⅳ. 불평등과 불확실성 시대의 시민들이 주도하는 미래

기술 혁신이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불평등을 강화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불안전성을 
높여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다면, 개인들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새롭게 발견되
고 활용 가능한 기술이 숙련 편향적일수록 불확실성과 불평등에 대한 사적 대비는 각자도
생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술변화는 그 자체로 매우 계층 편향적일 수밖에 없
다. 상류계층은 다른 계층보다 질 높은 보호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공적 ․ 
사적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WEF가 제기하는 숙련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숙련
으로 적절하다면 그 모든 숙련은 특히 인지역량과 관련이 깊고 높은 학업성취도를 요구한
다. 한국의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타당하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복합적 역량을 측정한다는 PISA 연구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
은 대체로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학습시간이 더 길고 중상층 이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개인적 대응이 아니라 특히 학습자들, 미래의 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사회적 대안들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첫째, 미래 경제체제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복지국가가 될 것이며, 여러 가
지 복지국가 대안 중에서 효과적인 복지체제를 모색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Barr(1992)에 따르면 복지는 다수의 집단이 경험하는 위험에서 개인의 위험을 모아
(pooling) 안전망 수준 이상의 강제적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으로 정당하며, 이때 “복지
국가란 Rawls의 무지의 베일 뒤에서 개인들과 위험을 기피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맺는 
보험계약”(Barr, 1992, p.795)으로 보았다. 그러나 복지국가 구조는 서로 다른 시장경제체
제를 가진 것처럼 매우 다르다.

Esping-Anderson(1990)은 복지국가 유형을 권리, 노동의 탈상품화, 계층화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오늘날 노동시장 성과와 재분배 후 가처분 소득에서 가장 평
등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복지수혜 조건의 성격이 강한 잔여적 복지 또는 선택적 혜택을 강조하는 영미식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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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복지국가’이다.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 유형의 복지국가는 불평등, 사회적 신뢰, 친환경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의 시민들은 높
은 삶의 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들 복지국가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원리인 민주주
의와 시장원리에 두는 강조점에 따라 달라진다(여유진 외, 2014).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
장원리를 더욱 강조한 반면,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사민당
의 정치연합을 기초로 민주주의 원리를 더 강조한다. 이 방식은 공공영역의 확장과 시민의 
참여와 협치원리를 강조한다. 한편 독일과 같이 기독교 사민당의 독특한 정치적 지위로 인
한 복지국가는 고용된 노동자 중심의 복지를 강조하여 내부자 중심 복지국가로도 분류된
다.13)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의 재정긴축, 노동시장의 숙련 편향적 기술 도입
과 고용형태 변화, 노동조합 약화, 가치규범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상당한 변형을 거쳐 새
로운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불안정과 인간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새롭게 제시된 
복지 정책의 하나는 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국민국가 내의 각급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정치단위가 지급 주체이며 공공재원으로 ‘무조건성’
을 전제로 지급한다(Van Pariji, 2016; 윤홍식, 2016). 아직 국내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거나(강남훈, 2014; 김교성, 2009),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사고실험(consciousness experiment) 정도로 보기도 하지만, 일자리 부족과 장기적 
저성장 하의 포스트 복지국가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고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이타적 행동을 통한 자기실현을 위한 새로운 물질적 기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강력한 정책구상이 될 수도 있다(이명현, 2016). 

일자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나 자동화로 적시고용과 불
안정 고용의 문제에 직면한 개인에게 일정 정도의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금민, 
2016). 특히 리프킨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공동체 지지, 사회적 돌봄 등 ‘제3의 부문’을 강
화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확보하여 사회, 문화적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공식적, 비공식 
비영리적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부, 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개인의 기여를 인정
한다는 차원에서도 기본소득이 의미를 갖는다(김용민, 2014). 윤홍식(2016)은 세계 곳곳에
서 매우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들이 기본소득이라고 불리고 있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은 탈상품화 원리를 실현하는 정책이고, 기본소득
은 무조건성 원칙에 비춰 탈노동화 원리를 실현하는 정책이란 면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의 이중화와 폭넓은 사각지대라는 특징을 지닌 한국사회는 기본적인 복지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사회적 위험에 비해 한국의 사회적 지출은 매우 낮은 수

13) 이 세 복지국가의 특징은 여유진외(201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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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기본수당 이전에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유효한 사회적 대응이라 판단된
다. 보육,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을 사회의 재생산과 재창조를 고려하는 공적 영역에 
두는 것은 공적 담론을 제기하는 주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재분배 차원에서만 기본소득
을 제공하고 개인들에게 시장에서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정보력 및 추가적인 자금을 요구하여 불평등을 지속화하고 계층이동
의 통로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민주주의 원리가 가장 강한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서도 이는 실험적 수준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확대는 공공영역의 안정적 일자리
를 확대하여 사적 영역에서 기술로 대체되는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는 공공 영역인 돌봄 경제 영역에 여성 일자리를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로 마련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냈다. 

기술변화는 급격하고 전면적이나, 경제적 성장은 지체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하지
만,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적절히 사용하고 생활하고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불평등 사이를 해결하는 복지
가 경제성장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되는 이유이다.  

둘째, 미래 경제체제는 다수의 참여와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시민참여형 경제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민참여형 경제는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
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서 시장에서의 민주주의와 공공가치를 
강조한다. 경제활동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는 경제활동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경제보다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갈등을 
봉합하고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정태인(2013)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일부로 “인간의 상호성에 기초하여 공정성 원리에 따라 연대라
는 가치를 달성하도록 조직된 경제 형태”(162쪽)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영역 밖에서 노동
조합의 약화, 복지감축 등과 환경문제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1인 1표의 원칙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목적에서부터 비시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활동을 수행한다. 정태인(2013)은 사회적 경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①이윤보다 회원과 공동
체를 위한 운영 ②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③ 민주적 경영(1인 1표) ④ 자본에 대한 개인과 
노동의 우위 ⑤ 참여의 원칙과 개인과 집단의 권한부여”로 특정했으며(167쪽), 이것은 협동
조합의 일곱 가지 원칙14)과 유사하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
제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농업부문의 60%를 차지하는 경우
도 있고 일부 재화와 서비스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한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시장경제에 참여하면서도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협동조합 영역이 확대될수록 고
용과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원칙 때문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기술혁신 활용의 연계는 점차 대규모 자본투자 중심 발전 방식

14) ① 공유와 공동 이동 ② 민주적 의사결정 ③ 참여 ④ 자율성 ⑤ 교육 ⑥ 협동조합 네트워크 ⑦공동체에 대
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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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규모 네트워크 방식의 경제로 전환되는 관계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
는 공유경제 영역도 부분적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경제로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
고 새로운 형태로 공유경제의 경험과 개념으로부터 발전한 플랫폼 협동조합과 개방형 협동
조합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셋째, 미래경제체제는 개혁적 산업민주주의를 요구할 것이다. 노동현장의 산업민주주의 
강화, 노동인권과 노동 3권의 확보,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이 청산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미래경제의 한 모습일 것이다.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설립과 함께 연대의 수준을 넓히
는 것,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협상, 경영참여와 같은 
민주주의 강화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
한 갑-을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기업 생산 활동을 도와 경제를 발전
시킬 수 있고 사회 전반적인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한다. 일반적 인권과 노동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과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
직 노동자와의 동등한 대우는 비정규 노동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제
도이다. 따라서 노동자 내부의 이해 차이가 커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산업민주주의도 미래 경제체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상일(2007)은 기
술변화와 산업민주주의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참고할 만한 연구이다. 

넷째, 다가올 미래경제체제는 자치와 분권, 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는 체
제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꾸준히 확대되고 심화되어 왔다. 형식적 대의제 민주주의가 절
차적 민주주의라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주의는 부정부패를 방지할 뿐 아니라, 자기성
찰,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풍부한 참여와 심의를 통하여 공동의 문제를 깊이있
게 논의하고 다루는 사회이다. 특히 분권을 통하여 지역 차원의 참여와 심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사례로 영국의 Newport시는 ‘민주주의 도시’를 도시 브랜드로 
내걸고 기업들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민주주의가 이 도시의 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Morrin & Follet, 2016). 공동의 민주
주의 역량은 복지사회 구축, 시민참여형 경제 구축, 노동인권 확보, 불평등 완화, 그리고 
아래에서 언급할 환경문제 해결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다가올 미래경제체제에서는 환경이 우리 삶의 질과 사회,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
한 경제를 위한 활동이 요청될 것이다. 앞서 기술혁신이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배제와 계층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환경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여러 연구들이 환경적 재앙에 처했다고 경고하고 있고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환경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더
라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 또 시민들과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활동이 낮으면, 이윤추구가 핵심적 가치인 기업은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외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경제체제는 더 이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시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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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윤리적 경제활동과 사회적 실천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여러 도시와 나라에서 경
험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활용과 대체 교통수단 활용, 로컬 푸드 등의 활동은 필수적이다.

미래의 경제ㆍ사회는 사회와 공동체가 불평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촛불혁명’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었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의 목
소리를 직접 반영할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회로를 걸었지만, 이제 새
로운 시민시대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시민이 사회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주권을 발휘
하고 참여하여 공동으로 협치를 요청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교육적 과제와 대
안들은 무엇인가? 

Ⅴ. 교육의 도전적 과제들과 교육이념의 방향

1. 숙련과 교육개혁에 대한 WEF의 견해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이 살아갈 새로운 미래정치·경제체제를 형성
하는데 필요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공동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류가 각 공동체의 역
사를 통해 누적해온 지식과 지혜·성찰을 담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혁신 모델을 함께 창
조할 개인적·집단적 역량을 형성하는 것이 현 세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이다. 
여기에는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기술혁신들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숙련과 역량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ICT나 융·복합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과학을 활용하는 
수준의 숙련과 다양한 역량을 형성시킬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조직, 지역이나 도시 국가가 기술혁신에 대하여 적응하는데 필요한 숙련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의 중립성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편향적이다.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가 4차 혁명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출발한 미래경제 논의는 경제적 ․ 사회
적 불평등을 전제로 한 소수의 적응 준비와 다수의 방치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정하고 있
다. 이러한 이면의 묵언 합의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4차 산
업혁명 논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경계하는 경쟁몰입교육과 입시위주교육 경향성을 강화시
킬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할수록 영재교육과 엘리트 교육을 강조하게 되고 이것
이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심화시키는, 아이러니하고 시니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우선 WEF의 ‘4차 산업혁명’ 담론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숙련과 교육 개혁안을 
살펴보자(<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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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기본 숙련 융합적 기능 숙련

인지능력
• 인지적 유연성
• 창의성
• 논리적 추론
• 문제 민감성
• 수학적 추론
• 심미성

내용숙련
• 능동적 학습
• 구술 표현력
• 독해력
• 쓰기 능력
• ICT 문해력

사회적 숙련
• 타인과 협력성
• 감성지능
• 협상
• 설득
• 서비스 지향성
• 다른 사람 교육과  
  훈련

자원 관리 숙련
• 재정 자원 관리
• 자재 자원 관리
• 사람 관리
• 시간 관리

신체적 기능
• 체력
• 민첩성과 정밀성

과정 숙련
• 경청 능력
• 비판적 사고
• 자기 및 타인 관찰

체계 숙련
• 판단과 의사결정
• 시스템 분석

기술 숙련
• 유지보수 및 수리
• 장비작동 및 제어
• 프로그래밍
• 품질 관리
• 기술 및 사용자 
  환경 디자인
• 문제해결

복잡한 문제
• 문제해결 숙련
• 복잡한 문제 해결

자료: WEF 2016

<표 2> 일자리 관련 핵심숙련

  
위 내용은 미래 일자리를 위한 능력과 숙련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이나 OECD 등에서 많이 논의했던 핵심역량을 포함하고 있고, 기
업의 관점에서 기업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적용할 능력과 숙련, 특히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숙련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런 숙련을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교육과 학습과정에서 익혀야 한다. 그러나 WEF는 핵심적인 가치(국가를 포함한 공동체, 민
주주의, 국가, 지속가능성)들을 깊게 논의하지 않고 주로 고용가능성과 기업의 생산적 활동
에 필요한 숙련을 강조하고 있다. 

WEF는 이러한 숙련과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개혁 핵심영역을 유아교육, ‘미래
지향적(Future ready)’ 교육과정, 전문화된 교사 인력, 일자리에 대한 조기 경험과 지속적
인 진로안내, 디지털 유창성, 건실하고 존중받는 기술 및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
운 계약 설정으로 잡고 있다. WEF가 추천한 영역은 일자리에서 노동자의 숙련형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우리교육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학습 불평
등과 누적적인 학습장애의 초기 원인이 되는 보육 및 유아 교육에 대해 보편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하거나 인지 역량이 낮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견
고한 직업교육은, 고등교육을 넘어서는 불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장수명, 
2016).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일반적 원칙으로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이 
모든 핵심영역을 기업에서 활용하는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어 매우 기업편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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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설계 원리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회,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도력과 협치, 장기적 계획과 개혁

협업 활동 영역 민간 부문 역할 공공 부문 역할

유아교육

• 현재 및 미래의 부모들이 읽고 쓰는 
문해력과 문화 독려하고 자녀의 
조기 학습에 적극적인 참여 권장 

• 일하는 부모 위해 유연한 직장 
배치, 직장 보육, 수당 또는 기타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유아 발달 부문 정부간 협조 증진
• 보육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   
  제공하도록 고용주 격려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지역 교육 기관과 파트너십 맺고 
커리큘럼 개발에 시장 요구 기술 
적용 

• STEM 기술, 고용 가능한 기술 
  및 글로벌 시민 정신 기술을  

강화시키는 중재 설계와 제공

•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국가 표준 
및 자격 구조와 연계 

• 기존의 테스트 기반 접근 방식을 
넘어선 평가 확대 

• 지속적인 커리큘럼 검토 및 
업데이트를 위한 구조 생성

전문화된 교수 인력

• 교사에게 현직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 제공 (교사 엑스턴십) 

• 기술 기반 직원 자원 봉사 
프로그램 개발 

• 교육자에게 학습자 중심의 
교육학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 
및 리소스 소개

• 교사 교육 및 숙련에 민간 부문 
참여 촉진 

• 교사가 자신의 평생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국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영역인 고등교육 부문 개혁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WEF는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디자인 원리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기회,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지도력과 협치, 장기적인 계획과 개혁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WEF가 주장하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기회는 특히 보육과 초기교육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동일한 질을 
보증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놓인다면 매우 훌륭한 제안으로 보인다. 협치와 다중 리더십에
서 복수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시민사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협치를 강조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과 개혁이란 관점을 제시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중심 사고의 한계로 사회적 대
응과 정부의 대응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여 제
시한 것 역시 여전히 신자유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소절에서는 미래 사회를 위한 혁신의 기초들을 검토한다. 

<표 3> 교육개혁의 영역과 디자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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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기회와 
지속적인 진로지도

•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멘토십 및  
 경력 코칭 제공 
• 현 학생들을 위한 직장 기반 
 학습 구성(취업, 인턴제도, 도제)

• 고등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졸업 요건에 직장 기반 학습 포함 

• 공공 직업 상담 서비스 제공 
업체의 역량 및 품질 향상 

• 기술 인정에 민간 부문 파트너 
참여

디지털 유창성

• 온라인 학습 플랫폼 및 단기 
교육(신병 훈련소)으로 현재 
노동력에서 디지털 문해력 및 ICT 
기술 개발 

• 현장 학습 중인 인턴 학생들과  
외부훈련 중 교사들에게 
일자리에서 필요한 기술숙련에 
대한 필수요건 강화.

• 교육 기관에서의 ICT 인프라 및 
접근 지원 

• ICT 및 디지털 문맹 퇴치 교육 
실시

견고하고 존경받는 기술 
및 직업 교육

• 현재 학생 대상 일자리 기반 학습 
구성 (취업, 인턴십, 견습) 

• 학부모-교사 협회를 통해 TVET 
문제 해결과 TVET 경력 경로 홍보

• 공공 캠페인으로 TVET 취업 장려
• 고등 중등 과정에 직업 과정소개. 
• 민간 부문 TVET 인프라 투자 장려

평생 학습에 관한 
새로운 협약

• 직원들이 다양한 경로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

• 직장 내 직원 간 재교육 및 훈련 
활성화

•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국가 표준 
및 자격 구조와 연계 

• 평생 학습 기회를 추구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및 지원

교육 혁신의 개방성
• 교실 밖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기관과 파트너쉽 맺기
(예 : 과제기반 기반 학습 / 해커 턴)

• 고등 교육 및 TVET 기관 위한 
자율성 확대 실험 

• 교육 혁신의 시험 및 확장 지원

2. 교육개혁의 기초: 학생의 성장 발달과 시민사회로서의 학교

아래 글은 올 봄 대도시의 모 중학교 역사시간에 실시한 수행평가인 ‘동학농민운동의 사
발통문과 폐정개혁안을 보고,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입장에서 사발통문과 교육개혁안을 쓰
라’는 문제에 대한 학생의 기술이다. 

 <사발통문>
  매일 공부만 하다 지쳐 학교가 망하기만을 노래하던 학생들이 곳곳에 모여 말하되 “학교가 망해야지 이
대로 지내서야 학생들이 다 뛰어내려 한 학생이나 어디 남아있겠나”하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더라. 

  이때에 ○○○ 집에 도소를 정하고 매일 모여 회의하며 결정하니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나, 학교를 격파하고 △△시 교육감을 사직시킬 것    하나, △△시 교육청을 점령할 것
  하나, 부모님과 짝짝쿵해서 학생들을 괴롭히던 학원들을 없앨 것. 
 <학교 개혁안>
 1. 학생과 교육청 사이에는 묵은 감정을 씻어버리고 교육개혁에 협력할 것 2. 불법 과외의 죄목을 조사하
여 하나하나 엄징할 것  3. 횡포한 사교육들을 엄징할 것  4. 생기부(생활기록부)는 불태울 것  5. 중졸의 
대학 진학을 허락할 것  6. 초졸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것 (2017년 5월, 중3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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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현재의 학교교육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는 시험에 붙들
려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공부만 하고’, ‘모든 과목을 완벽히 다 잘 해야 
하는’, ‘단순히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공부하는 기계가 되지 않기를’ 등 학교생활의 어려움
에 대하여 성토하고 있다. 아래는 또 다른 학생의 학교개혁안의 일부이다.

 또 학생들이 정해진 틀에서 억지로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
신의 규칙을 정하여 지키는 것이 훨씬 잘 지켜질 것이다. 이러한 5가지의 교육 개혁안을 정부에서는 수용하
여야 한다. 전국 학생 모두의 의견인데 받아들이지 않을시 우리 학생 또한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
국의 미래를 밝혀라! (2017년 5월, 중3학생)

최근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되는 교육적 대안에서 가장 숙고해야 할 질문은 
위 학생이 ‘미래를 밝혀라’고 희망하며 묻고 있는 ‘현재의 틀에 박힌 교육이 삶에 무슨 의
미가 있는가?’라는 바대로 교육의 목적인 ‘인간에게 교육은 왜 필요한가?’가 되어야 한다. 

괴테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우연히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하였
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
간의 삶의 터전이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과 사회,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횡적이고 공간적인 이해와 더불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현재를 구성
하는 기반이 된 과거,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만들어질 미래에 대한 종적이고 시간적인 이
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후 살아갈 미래의 모습과 변화에 대하여 ‘확실성’에 기초한 결정론
적 시각이 아닌 인간의 행동과 실천에 의해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미래모습에 대한 
‘가소성’의 입장에서 미래교육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미래의 모습은 과연 예측가능한가? 역사적인 사건들을15) 비롯하여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작거나 큰, 또는 가깝거나 먼 미래예측은 얼마나 잘 맞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 교육에 대하여 프랑스의 석학인 에드가 모랭(2002)16)은 ‘불확실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 시인 에우리피데스의 ‘기대한 것은 실현되지 않지만 신은 예상치 않았던 
것에 문을 열어준다’는 말을 언급하며, 교육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
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한 최전선에 서 있어야하며, 인간 자신의 두뇌-정
신의 불확실성(해석/재구성), 논리의 불확실성, 이성의 불확실성, 심리의 불확실성을 인지할 

15) 1914년 봄 사라예보 테러사건과 세계대전, 1917년 10월 공산주의 혁명과 1989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1933년 히틀러의 집권과 참담한 악행 등등의 사건들은 발생하기 몇 년 전 만 해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다.

16) 1996년에 시작한 UNESCO의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가 프랑스의 석학이자 유네스코 산하 유럽문화국 대
표인 에드가 모랭(Edgar Morin)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 개념
이 실행되고, 궁극적으로 국가 교육정책과 정치가 개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서 미래교육 방안
을 피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세계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래 교육에 필요한 7가지 원칙’
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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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앎이 이렇게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과연 미래를 정확히 예측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예측 또한 현재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에 대한 우리의 
앎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불확실성은 과거 경험, 과거 경험에 기반한 지식, 현재
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예측 모든 것이다(누스바움, 2016). 

이런 지식(앎과 인식)의 불확실성을 인식할 수 있고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마주 대하는 교육,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두뇌, 정신,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인
간지식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인간지식의 물리적 ․ 문화적 성향에 관한 연구를 교육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고 확실히 맞는 길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무릇 진보와 혁신은 
불확실하게만 여겨지는 하나의 일탈이 자신을 태어나게 한 체제를 변화시킬 정도로 충분히 
발전한 결과이다. 그리고 진보는 단단하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기존의 체제
를 해체시켜서 재구성한다(에드가 모랭, 2006; 누스바움, 2016).

 
나. 인간에 대한 이해, 정체성 교육

미래사회는 급속한 기술변화로 인해 인간소외와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인간 자
체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루소
는 인간의 본래적 허약성을 인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인간다움의 가
치로 향하게 한다고 하며, 우리 자신의 그 허약성에 기인한 ‘부적합성’이야말로 공동체다운 
공동체에 대한 희망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누스바움, 2016). 

인간은 각자 모두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오류 가능성의 존재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각자 다르게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다. 각자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 인간 자체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에 기인하는 ‘같지 않음=다름’에 대해 배척하고 투쟁
해야 할 갈등요인이 아닌 인간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다양성이 수용되고 
존중되며 조화를 이루는 민주적 사회가 가능하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조화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깊은 공감은 
타인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타인을 도우려는 것으로 이어진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과, 공감능력을 토대로 가능한 타자와의 관계능력을 기르는데 있어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누스바움, 2016; 방진하 외, 2013; 
송하영, 2012). 인문학과 예술교육은 상대방의 경험이 어떨지 상상하게 하여 안전한 상황에
서 타자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하여 깊은 공감과 상호의존성의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연습을 가능하게 한다(위니코트, 2005을 누스바움, 2011에서 재인용). 
실러는 예술을 통한 미적 교육은 자유의 이념을 일깨우고 현실에서 만나는 삶과 고통에 대
해 숙련성을 갖출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2013, 송하영). 놀이는 안전한 상황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여 타인을 지배하지 않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기른다(누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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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2016).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온다. 그러나 미래에 어떤 기술을 용인

하고 만들 것인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어떤 사회ㆍ정치ㆍ경제 제도를 
만들 것인지 여부는 모두 인간이 판단하고 합의하여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
의 가치기준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올바른 가치판단은 인간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와 민주주의적 소양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인간의 자유와 평
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인간의 본질적 삶
에 근거하여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사회를 구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 관계능력이다. 이 능력은 교육을 통해 길러져
야 한다.

다. Capability and Bildung 
교육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훈련시키거나, 문화 교양의 세계로 입문시

키거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 중 가장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며 다
른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방진하 외, 2013). 자아실현17)이란 
인간이 생득적으로 타고난 ‘하나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던 자아의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
는 것’이다. 윤리와 교육의 목적은 인간 각자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
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므로 자아실현 또한 사회체제 속에서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실현될 수 있다. 

센18)은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하여 성취되어 나타나는 ‘기능수행(functioning)’적
인 측면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능성(capability)’에 주목한다. 센은 기존의 평등 개념은 인
간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분배를 통해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동일한 재화라도 개별적 능력(신체조건, 신진대사, 성별, 읽기 능력 등)이나 사회적 
요소(공적정책, 사회적 규범, 성역할, 사회적 위계), 환경적 요소(풍토,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가 초래하는 다양성으로 인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재화와 상
품이 개인의 복지와 행복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재화를 자기 목적을 위해 전환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잠재가능성’이라고 보았다(정
윤경, 2015). 

사이토(Saito, 2003)는 센의 잠재가능성 접근을 교육과 연계지어 논의하며 ‘잠재가능성 

17) 자아실현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로 인간의 삶이 자아실현을 위한 자아의 잠재적 가능성
의 실현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합리성으로 보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인간의 궁극
적 목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에리히 프롬은 잠재적 가능성을 창조적으로 발휘하는 것을 ‘생산
성’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창조성과 같다(네이버 지식백과). 

18)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경제학자인 아마티야 센(Amartiya Sen)은 경제학과 철학을 연계하
며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하여 ‘capability approch’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capability’는 ‘인간능력’, 
‘생활역량’, ‘가능성’, ‘존재실현력’, ‘인간능력’, ‘잠재능력’, ‘역량’, ‘토대역량’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된
다. 본고에서는 ‘역량’으로 사용해온 ‘competence’와 다르게, 정윤경(2015)이 사용한 ‘잠재가능성’이란 용어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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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의 교육’이란 교육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라는 의미이며, 결국 사람을 자율적인 존재로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정윤경, 2015에
서 재인용). 누스바움은 경제개발만을 위한 교육을 비판하며 ‘보다 전인적인 유형의 시민정
신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며, 민주시민으로 기르기 위한 ‘인간성 계발’을 강조한다. 이를 위
해 자기 자신과 전통에 대해 묻고 ‘검토하는 삶’, 세계시민성,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
는 ‘서사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현대의 교육은 과연 자아실현을 위한 ‘잠재가능성’을 기르는 인간계발 교육을 
하고 있을까? 누스바움(2016)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다. 경제성장(GDP)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척도가 아님에도, ‘이익(이윤) 동기’는 많은 관련 지도자에게 과학
과 테크놀로지가 그들 국가의 미래 건강에 핵심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속삭이며 인간계발을 
위한 인문, 교양,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경제 성장을 위한 
교육모델은 민주주의가 번영한 체제에서는 찾기 어렵고, 민주주의 체제는 모든 개인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성장 모델은 오로지 어떤 군집체만을 존중한다고 비판하
고 있다. 

인간계발 모델은 민주주주에 절대적 관심을 두는데 그 이유는 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정책들의 선정과정에서 일정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야말로 존엄한 인간 삶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다양
성에 대한 상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다양성과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
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것은 양적인 수가 아니라 논리를 따르는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논리나 명성에 휘둘리지 않고 소크라테스적인 비판적인 질문19)을 제
기하며 그릇된 것을 말하고 강제하는 압박에 떨쳐 일어나는 유형의 사람이다(누스바움, 
2016). 

그러므로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의 목적은 ‘사회 속에서 전체와 사회를 조망하면서 자유로
운 결단을 통해 올바른 뜻을 세우고 바르게 행위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의 인성교육의 핵심이
념인 ‘빌둥(bildung)’ 개념20)과 유사하며, 이런 사람은 ‘빌둥을 갖춘 사람’이다. 개인의 자
유와 이상의 실현은 사회적 제약들이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각 개인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회 속에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와 모순을 정확하게 분

19) 소크라테스의 말. ‘자세히 검토(질문)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신들에 의한 민주주의에 붙어있는 한 마리 쇠파리 같은 이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임이 게으르
고 굼뜨며, 살아 있으려면 따끔한 자극을 받아야 하는 거대하고 고결한 말이다’

20) bildung은 독일어 동사로는 ‘만들다, 형성하다, 만들어가다’라는 뜻으로 독영사전에는 ‘education, 
formation, culture’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우리말로는 ‘교양’ 또는 ‘도야’로 번역되기도 하다. 중세 시대 때 
‘신과의 내적 합일’이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성향이 현현하는 것’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차 ‘사회적 
조화의 출발점인 개인들이 분열적인 인간의 존재를, 자율적으로 자신의 내적조화를 추구하며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의미로 변화해왔다(남운, 2004). 괴테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내적
소명을 의식하고 ‘고귀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형성해가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bildung’의 과정이기도 하
다(문광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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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능력과 함께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책임의식과 실천의 용기도 지녀야 한다(남운, 
2004). 빌둥은 개인의 재능과 능력들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발전도 아우른다.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발달하고 성숙하며 개인에게는 센의 자유와 선택을 보장하는 ‘잠재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현재 어디쯤에 서있으며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는 과연 그 방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역량’과 ‘인재양성’은 과연 학생 개개인들의 자아실현을 의미하는 ‘잠재
가능성’의 역량일지, 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비판적 질문과 참여로 실행하는 의미의 ‘빌둥’
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재인지 성찰할 일이다. 

라. 미래적응에서 현재 삶의 질 중심으로
학교는 교육이 이루는 지는 곳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과 자연적으로 성장하

고 살아가는 현재 삶의 공간이다. 학생들의 삶은 어른들의 사회가 축소된 것으로 보거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저당잡혀 지내게 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 자체를 
중심으로 놓고,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곧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의 삶이 되
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발달 속도에 따라 재능과 특성을 존중받고, 
전면적인 발달을 추구할 수 있다. 이 때 재능이란 고리키의 말대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
기의 힘을 믿는다는 의미이다. 핀란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교육이란 어린이의 자신감과 자
발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2011).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수준에 비해 어렵고 많은 양의 교육 내용 적정화 요구
부터, 최근에는 특히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 환경 구축까지 문제의식이 확장되고 있다. OECD 국
가 중 행복도가 꼴찌이고 낮은 삶의 질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현재 삶21)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사회적으로도 학생들의 현재 삶을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 확립되어야 한다. 초등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현재의 ‘삶을 가꾸는 교육’을 실천해오고 있었으며 혁신학교 운
동으로 공교육 차원에서도 더욱 크게 확산되고 있다. 삶을 가꾸는 교육이란 현재를 행복하
게 해주는 교육이고, 행복하다는 것은 민주적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교육
은 학습과 생활지도를 모두 포괄하고, 학습과 생활이 하나인 교육이고, 삶을 통한 학습이라
기보다는 삶 자체를 풍부하게 가꾸는 교육이다(이오덕, 1985;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2011
에서 재인용).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의 지향점이기도 하지만 삶을 가꾸는 교육의 방법으로서도 중요하
게 여겨진다.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미래를 체험하고 미래의 가치를 학교와 

21) OECD 34개 국가를 비교해 본 결과 OECD 전체적으로 자살사망률은 1990년 7.9명에서 2010년 6.3명으로 
낮아진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9명에서 9.4명으로 57%나 증가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기헌, 2013). 또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은 운수사고에 이어 2위(2015통계청)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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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교수-학습과정에서 지역 자연환경,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수업 결과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의 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한 자치 활동 경험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학교교육
과정 전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을 거치
며 학생회 선거에서도 탄핵 조항이 생길 정도로 민주적 절차와 운영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
이 고양되어 있다. 일시적 관심을 넘어 교과학습과 학교생활 전반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
인이 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는 민주시민이 생활하는 삶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마. 학교혁신 경험과 마을공동체 교육
2009년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혁신학교 운동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학교 혁신 운동은 학교 자체만의 한계를 인식하고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교육
혁신지구’ 지정 등의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에 대한 공통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라는 정서
적 친밀감과 연대를 통해 서로 협동하고 상호작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유지해가는 유기적인 
집단”으로 자발성, 민주성, 연대의식, 책임감, 전문성, 공감 문화를 기본 가치로 하고 있다
(김용련, 2014). 학교는 시민사회로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고 성장
하는 공간으로 민주주의 실현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혁신 학교 안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적교사학습공동체는 교육혁신의 주
체인 교사들의 학습의 장으로 기능하며, 이제 학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습과 학교구
성원의 민주주의 실현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교사들의 
자기계발과 자기실현 과정으로, 교사들이 기존의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
신의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고 설 수 있게 하여 교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홍제남, 
2017).   

학생들의 꿈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무원, 의사, 회사원 등의 직업을 이야기
하는 것에 반에, 다른 나라 학생들은 자유, 봉사, 평등 등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이야
기한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하
여 진지하게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민주시민교육으로 학생들이 개인과 사회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사회의 발전이, 학생 스스로를 발달시키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학교 연구결과를 보면 혁신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비해 
성적향상은 별 차이가 없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의미 있게 높게 나오는 사례가 많
다. 이는 교육과정 등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학
교의 교육본질에 접근하려는 민주적인 교육지향으로 인해 학생들의 삶의 질이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노상우, 2015; 양서영, 2016). 

혁신학교의 여러 의미 있는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국가교육과정, 입시문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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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사교육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적 문제가 많다. 이후 학
생들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간계발’과 ‘잠재가능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과 교육제도의 정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지역교육과
정, 학생개인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혁신학교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민주시민사회로 기
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3. 교육(행정)의 이념의 방향

교육행정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이 수행하는 교육업무를 총
괄하고 지원하는 법과 규정, 행정행위, 업무분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변화와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는 사회와 공동체는, 앞서 말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리로 미래 세대를 교육하면서 미래의 경제체제와 비전실현을 준비한다. 앞서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시대가 높은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사회체제를 요
구하며 특히 시민의 참여와 숙의가 요청된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개혁의 기초로서 교육개혁
의 원리로 Capability와 Bildung 개념을 소개하며 이것들이 교육혁신운동과 정책에 담겨있
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교육을 시장원리보다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에 확고하게 기초한 공
공영역으로 다루며, 학교는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역량과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공공영역
에 구축하는 시민사회로서 규정하였다. 이들에 기초하고 WEF의 권고들을 살펴보면서 행정 
분야의 개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분권과 자치, 그리고 협치가 이루어져한다. 미래 사회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요구하
고 있다. 교육은 이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험함으로써 민주적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민주주의는 분권과 자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 주도
의 교육과정과 재정 배분은 교육내용의 일관성과 교육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행
정체제 요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과 학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중앙 관료 
중심의 행정으로 지시와 순응이 반복되어 교육의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제한하
였다. 혁신적인 교육감들의 학교혁신(또는 혁신학교) 정책들과 교사들의 자발적 운동의 결
합은 이제 유․초․중등 교육의 상당 영역을 분권과 자치영역으로 이양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개별 교육청도 소규모 지역단위나 학교단위로 교육의 많은 부분을 분권화하고 학교와 지역
의 자치를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에서 협치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교육과정
과 다양한 교육정책 분야에서 전문연구자가 중심이 된 전문가들만의 견해와 입장이 우선적
으로 존중되었다면, 이제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들과 관련 당사자-학부모, 학생, 시민들이 
아젠다 설정과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협치구조가 제도화되어
야 한다.  

둘째, 학교 자치와 교사들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가 시민사회로서의 제 기능
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지역 공동체가 학습자들의 교육에 관한 공적 담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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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국가,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시작점부터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오너십을 갖게 하여 교수학습 활동의 효
과를 높일 것이다. 교사들이 전문가로서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사들이 전문적이고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자체의 문제점과 장애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의견의 조정과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예: 교직원회의, 다모
임의 의결기구화 등). 교장 등 학교의 관리자는 학교경영자나 교사를 지도하는 관점에서, 
학교사회 공동체가 위임한 임무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학
교 교육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교육과정-국가 단위, 지역 단위,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은 기
본적인 핵심가치들을 공유해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평등,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기업가 정
신 등등을 기본가치로 합의하고 있다. 우리는 핵심가치로 헌법적 가치들과 함께 교육의 공
적 영역으로서의 역할과 미래 사회에 대한 함의를 담아야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인간
상과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것의 기초가 되는 가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
적 논의과정과 합의를 통해 헌법 정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과제해결을 지
향하는 기본가치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적 행동의 기본지침
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기본가치를 담은 교육과정 
문서는 곧 교육행정의 가이드라인이자 축이 될 수 있다.    

넷째,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지원시스템으로 교육복지와 교사교육을 들 수 있다. 학생
들에게 아동과 청소년으로서의 현재의 삶의 질, 학습자로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지원체제는 교육과정상의 학습을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개
별적 학습계획과 교육계획을 포함하여 개인들과 집단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
화롭게 배열(alignment)되어야 한다.

교사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임용고사이다. 교사자격증의 공급과잉은 신자유
주의적 논리로 임용고사를 탄생시켰다. 예비교사들은 임용고사 준비를 위해 시험성적 위주
의 공부를 하게 되어 매우 제한된 학습경험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들어오고 있다. 또한 임
용고사를 위한 사설학원과 강좌가 성행하여 교사임용 준비를 사설학원에 맡기는 상황이 되
고 있다. 특히 초등 교사들은 학습자로서의 다양한 경험이 요청되는데 임용고사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앗아가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실험적으로 과잉공급이 크지 않은 초등학
교 교사임용의 경우 임용고사를 폐지하는 것은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삶의 질과 역량 형
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경우 임용고사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들에 대하여 교육의 품질과 교육내용, 교사들의 돌봄 역량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점차 중학교와 중등후기 학문계열 고등학교 교사의 
임용 정책도 근본적 변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직업계열 고등학교 교사의 임용은 
일자리의 특성과 직업세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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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앙정부의 역할을 크게 재조정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교육합의기구가 필요하
다. WEF의 권고에 나와 있듯이 교육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지속
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핀란드와 스웨덴의 국가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사례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전문가 중심의 국가단위 교육
기관이 있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나 국가교육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앙정부 기
관은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종합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교
육정책의 사회적 합의와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의 교육부는 단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폭넓은 전문
가 집단의 상시적인 자문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적 지도력을 수용할 수 있도
록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와 대학들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자율성을 높이되 지역적, 계층적, 
성별, 기타 요인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배분과 지원을 통해 형평성과 평등성
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수-학습과 자격증 수여에서 사회적 책무
를 방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는 방향에서 교육의 실행을 평가하고 
교육실천을 feedback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의 평가와 진단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터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장애요인을 확인하여 해결해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국가교육기
구에 전업 전문가를 두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의 공개여부는 공교육에 미
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Ⅵ. 결론

우리의 분석은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기술혁신으로 생길 변화에 대응하고 좋은 미래 경
제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창조성
과 융합역량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이 4차 산업혁명 속에 각자도생의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 
전환된다면, 저성장과 불평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입시위주 경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
미 불평등의 강화가 사교육 기업들과 결합되면서 유아기 때부터 교육경쟁을 부추기는 요인
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론이 창조성과 융합, 사회적 역량을 강조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현재의 교육경쟁을 더욱 강화해서 교육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
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이미 조기교육과 영재교육의 사례에서 이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빠른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적 의미의 교육활동은 미래 세대의 숙련과 
역량을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기술혁신이 원인 또는 결과로 작용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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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경제 불평등과 차별, 인구학적 변동,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강화, 그리고 세계화나 
환경악화에 대해, 미래 세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공동의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
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이것은 그간 교육의 문제가 되어온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 열악한 
학습자의 삶의 질로 인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교육ㆍ활동ㆍ존재자체가 미래를 위한 도구
가 되고 있는 사실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간접적이고 효과적
으로 미래의 숙련과 역량을 준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사교육에 의해 확산되는 불
평등과 학습자의 삶의 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기본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경제ㆍ 환경ㆍ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기술혁명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과 불평등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함께 살기에 풍부한 생산자원 생
산 능력이 존재한다는 역설적 조건을 고려해서, 협동과 연대를 발휘하는 가치와 역량을 형
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를 공공영역에 구축된 공식화된 시민사회로 보면서, 학생과 교사와 시민들
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활동이라는 자료를 매개로 함께 만나 교수와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성취를 누적하고 평가하는 장으로 보았다. 미래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
제이지만, 우리 사회가 예비하는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징을 지닌, 민주주의 원리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포용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는 
경제체제로 만들어 갈 수 있고 이 과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이를 위한 교육의 
노력은 행정의 방향에서는 분권과 자치, 자율성과 협치, 참여와 숙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몇 가지 개념을 제시하였고 혁신학교와 학교혁신 및 교육혁신 운동을 주목하였다.  

교육(제도)의 개혁과 혁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적 행위자
(agent)는 끊임없는 저항과 과거로 회귀하려는 관행과 관습들과 마주치게 된다. 또한 제도
개혁을 활용하여 기득권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려는 세력들가 만나게 된다. 그
것은 분석 프레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도와 연관된 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제도 내
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과 영향력이라는 권력의 복잡한 
제도적 고착을 지속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제도적 변화는 대체로 점진적이며, 제도혁신 주체들의 장기간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은 때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가져온다. 그러므로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
주체들의 정치연합 등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높여가고, 
혁신을 수용하는 개인들의 문화와 가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통해 내외적 힘을 누적해야 
한다. 특정한 사건, 계기, 담론 등은 모두 변화의 기회와 씨앗을 담고 있다. 교육계와 시민
사회는 이들 기회를 포착하여, 변화의 씨앗을 키우고 변화의 생태 숲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담론도 외생적인 과학변화의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 내생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다. 이 계기를 잡은 이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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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토론 1>

“미래 경제체제와 교육(행정)이념의 탐색”에 대한 토론

허병기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님을 비롯한 필진은 좋은 주제를 가지고 공들여가며 많은 양의 글을 쓰셨다. 
큰 수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토론자는 그들의 글을 읽어가면서 생각한 것들을 몇 
가지 단계로 추려 말하고자 한다. 

1

대주제를 “미래 사회의 교육패러다임 변화와 교육행정”으로 내건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1은 “미래 경제체제 변화에 따른 교육행정 이념의 탐색”인데, 발제문의 필자들은 ‘교육행정 
이념’ 대신 ‘교육(행정)이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왜 그랬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다. ‘교육(행정)이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필자들이 아마도 교육이념과 교육행정이념은 불
가분의 것으로서 이 글을 통해 양자 모두를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
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짐작을 했다. 혹은, 교육이념과 교육행정이념은 중첩되는 부분이 커서 
양자를 분리하여 말하거나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추측도 했었다. 그러나 글이 끝날 때까지 나의 그러한 추측의 맞고 틀림을 판단할 수는 
없었다. 어떤 의미 혹은 의도로 그러한 표현을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발
견하기 어려웠다. 

토론자는 ‘교육의 이념’과 ‘교육행정의 이념’은 충분히 나누어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교육행정’은 ‘교육’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교육행정’의 목
적과 기능, 과업과 활동 방식,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끄는 이론과 원리 체계는 ‘교육’
의 그것들과 다르다. 별개의 논의가 가능한 차이 나는 범주와 영역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토론자는 발제가 불분명한 ‘교육(행정)이념’이 아닌 명료한 ‘교육행정이념’을 중심으로 초점 
있게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주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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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념’은 플라톤적 개념으로서의 ‘이데아’를 말하는 것은 아님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말의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데아’의 개념적 흔적으로부터 완전
히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념’은 정치이념, 국정이념, 건학이념, 기업이념 등으로 사용될 
때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정치, 국정, 건학, 기업 등의 각각이 지향
하는 목적과 연계된 상위의 가치나 신념 체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념’은 어떤 제도나 기
관이나 집단의 행위를 이끄는 최상위의 일차적 기준과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교육행정이념’은 교육행정이라는 공적 활동이 지향하면서 자신의 활동
이 갖는 정당성의 근거로 삼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가치이고, 표준이고, 원리이다. 
당연히 이러한 교육행정이념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교육행위와 교육조직이 갖는 독특
한 특성과 그러한 특성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교육행정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교육행정의 
이념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교육행정이념은 교육행정을 최상위에서 포괄적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정당한’ 교육행정
이념을 설정하는 일은 대단히 크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적 탐구와 대
화의 장이 활발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제가 갖는 의의는 크다. 특
히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발달의 속도와 추세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염두에 둔 교육
행정이념 탐색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3

미래를 대비하려면 미래의 세계를 예측해야 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
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미래의 세계와 미래의 교육 환경을 예견해보아야 하고, 지혜를 모
아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상의 미래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오게 놔둘 수밖에 없지만, 우
리가 살아갈 삶의 장으로서의 미래 세계는 우리의 의지의 작용 없이 그냥 와서 우리의 삶
을 결정짓게 놔둘 수 없다. 미래의 세계는 두 차원의 면모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비교적 수동적으로 당면해야 할 미래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능동적으로 형성해야 할 미래
다. 전자는 받아들이면서 적응하거나 심화해야 할 국면이고, 후자는 맞서면서 보완하거나 
창조해야 할 국면이다. 각각을 미래의 긍정성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차원과 미래의 부정성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차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거의 맹목성을 띠면서 급속
하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 결과가 사회 전반에 거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두 차원을 진지하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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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두 가지의 각 차원과 관련하여 교육
의 세계는 어떻게 예견되고 설계될 수 있을까? 교육행정이념의 탐색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일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이번 발제는 미래의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교육(행정)이념(앞에서 말한 대로 이 용어가 무
엇을 말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그냥 ‘교육행정이념’으로 쓰겠음)을 탐색하고자 
했다. 제목에는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대면하는 시민시대의 교육”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필자들은 미래의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기술변화가 가져올 어두운 측면들에 주목하고 있
다. 크고 급속한 기술변화의 결과로 (직업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숙련을 위한 교육기회의 
차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인간성 
상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래에 대한 대비와 관련하여 모든 인간
의 평등한 가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원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들이 소개, 설명하거나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러한 기본 입장이나 신념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필자들이 미래의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인간 정체성, 자아실현
과 인간계발, 학생의 삶, 시민사회로서의 학교 등을 강조하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책 탐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미래 세계에 예상되는 부정성에 주
목하면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들의 안목을 존
중한다. 

5

필자들의 노력과 안목에 인정받아 마땅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들 또한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이 발제의 주제와 관련하여 제시된 핵심 사항들이 교육행
정 이념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필자들은 서론에서 “교육행정이념의 
탐색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우선 여기에서 ‘교육행정이념의 탐색의 방향’이 무엇인
지 잘 알 수 없지만, 정작 뒤에서는 “행정 분야의 개혁”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나서 실제로 
제도나 정책의 개선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점이 토론자
에게는 잘 납득되지 않았다. 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교육행정의 이념과 보
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성격을 갖는 정책적‧제도적 과제는 별개의 것이다. 전자를 기대한 
토론자에게 “행정 분야의 개혁”을 위한 과제에 해당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
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제시된 것들의 대부분은 이미 설정된 어떤 이념을 
전제하면서 말할 수 있는 실천적인 성격의 방안들로 보인다.        

필자들은 ‘무엇보다도 교육을 시장원리보다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에 확고하게 기초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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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역으로 다루면서 학교를 공공영역에 내에서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역량과 삶의 질을 고
양하는 시민사회로 규정할 것’이라는 요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토론자가 보기에, 이러한 
생각과 지향이 오히려 교육행정의 이념과 가깝거나 그것을 추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필자들이 그러한 사고의 지평 속에서 교육행정을 이끌 기본적 규범과 원리
들을 설정해내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들은 상당히 많아 보이는 양의 원고를 통해 여러 가지 생각과 주장들을 공들여 제시
하고 있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미래의 경제체제, 이로 인해 전개될 세상, 그 안에서 살
아갈 인간과 교육, 그리고 교육행정의 문제를(혹은, 간단히 말해 경제-교육-교육행정의 문
제를) 서로 더 압축적이고 명료하게 관련지으면서 ‘교육행정의 이념’을 추출하고 그 타당성
을 설득하는 식으로 발제문이 작성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랬다면 필자들이 기울인 
공이 더욱 빛났을 것이라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다. 원고를 읽으며 토론자가 느낀 다른 
세세한 문제점들도 결국은 이 문제로 수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6

미래의 교육행정이념을 탐색하는 일은 미래의 세계에 대한 보다 큰 안목을 요구한다. 교
육이란 결국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실현적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을 육
성해내는 일이고 교육행정은 그 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
을 큰 ‘미래적 가치’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교육행정의 이념을 탐색하는 데 있어
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일이 될 것이다. 미래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인간성의 보존은 미래의 세상과 교육과 교육행정을 논함에 있어서 핵심적 가치이자 주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인류발전과 지구환경과 교육발전의 지속가능성 문제 또한 그러한 위상
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22) 

☼

짧은 생각들이지만 토론자로서 이상과 같은 생각들을 전개해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많은 수고를 통해 작성된 원고를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발제문의 필진에게 감사를 드린다. 

22) 토론자는 교육발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탐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고 이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허병기, 이정화(2016).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의 의미와 원리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4(5), 97-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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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토론 2>

“미래 경제체제와 교육(행정)이념의 탐색”에 대한 토론

유길한 (진주교육대학교)

미래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교육행정이 이념적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문제
를 제기해 주신 장수명 교수님의 발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 교수님은 사회적인 변혁
기에 관한 논의를 기술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정치경제적 파급효과, 불확실성과 불평등을 미
래경제제체에 기여하는 교육이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불평등, 양극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신자유주의, 다문화 정책, 국토의 균형발전, 정경유착 등 경제적 부조리의 문제
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교육현장에 대한 논의를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가치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조직을 활력 있고,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공
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교수님의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천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장수명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대신할까합니다. 

우선, 경제체제와 교육행정이념의 병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시장경제체제와 민주
정치체제는 상호대립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체제라는 장 교수님의 언급에는 동의합니다. 시
장경제는 불평등을 양산하기도 하고, 재벌의 영향력은 국가와 정치체제에 부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나라는 노동시장과 공공영역을 강조
하여 재분배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념의 가치는 어디에 자리매김하
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경제적 
관점에서 그리고 민주성의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학적 논의가 [그림 1]
과 같이 도입될 때, 교육의 관점은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다
시 말하면 시민사회의 의지에 교육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시장사회의 의지에 교육을 두어
야 할지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경제적 사고가 아닌 교육적 사고에 경제적 가치
를 반영하신 가치가 있으신지에 대한 논의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제도의 성격에 대한 논의입니다. 장 교수님은 교육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불평등한 배분을 극복하기 위한 기제로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 2]에서 인지와 사
회화 과정은 ‘행정의 원리와 수행’으로 변화가능해 보이며, 권력관계는 ‘정책의 수립과 집
행’으로 변화가능해 보이며, 이해관계와 유인 구조는 ‘제도의 시행’이라는 측면으로 변화가



- 74 -

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상한다고 할 때,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구조는 권련관계 즉 정책적인 변화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교
수님의 말씀처럼 교육을 공공영역 내의 시민사회로 규정한다면 권력관계는 그들의 힘에서 
근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라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가 다수가 되지 못할 경우에 교육제도의 성격이 장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평등한 구조로 변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논
리구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점은 앞서 언급하신 혁신학교의 긍정적 측면의 언급과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혁신학교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용과 시
간, 교사의 수업시간 외의 많은 희생이 뒤따른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혁신학교를 확대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는 이러한 혁신학교가 교육을 변
화시킬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남의 경
우 작은 학교의 경우 학생의 긍정적 교육 경험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과 업무 부담이라는 부작용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 수학 학원을 못 다니는 시골의 학생에게 이러한 주지과목을 교육하
는 것이 미래에 이 아동이 신분상승이라는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술혁신이 생산성과 성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전반적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에서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는 장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역
시 고용주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논의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
공지능, 정보기술, 인지과학 등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현상을 통하여 노동자의 안정
적인 고용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문제는 학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변화해야할 학교 특히 교사의 역할에 대
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지
금보다 더 많이 축소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
니다. 현재 교사의 역할을 학생을 위한 소통, 공감, 이해, 발전, 전망이라는 가치로 변화시
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기술의 변화는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
은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과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시대를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 교수님의 언급도 불확실해 보
입니다. 우선 Rawls의 주장처럼 무지의 베일에서는 개인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는 보이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Sandle의 주장처럼 시민사회(공동체)가 의견이 일치하여 좋음을 추구한다면 여전
히 좋음에서 소외되는 불평등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수의 참여와 네트워크의 
중심이 교육제도와 가치에 대한 일치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시민참여형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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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해서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사회는 
현시대까지의 분석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것인가와 교육 정책과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가 여전히 모호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저 역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구조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경우 조리원, 
스포츠강사, 과학보조원, 방과 후 교사 등 다양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
데 더 큰 문제는 교사 역시 비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더 높습니다. 더불어 사립학교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교사의 
임용방식의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임용방식이 교사의 권
위를 떨어뜨리고, 금수저-흙수저 논란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경제적 측면의 분석을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
제를 경제적 직접효과와 외부효과, 공공제도의 효과라는 관점이 추가되어 분석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고민하시겠지만 교육행정이념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개
혁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 대학정책, 정부의 성격에 따른 학교정책 등 수 많
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학생 혹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교육개혁은 정부만 바뀌면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찍힙니다. 그 이유는 
저마다 교육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특정의 사고를 반영하는 교육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성공은 ‘다
수의 지원’ 혹은 ‘동의하지 않지만 가치 측면에서 올바르기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가 있어
야하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상존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반면에 장 교수님이 언급하신 ‘Bildung’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당위가 존재하는 시대
일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토론을 마치며, 교육행정에서 필요한 가치를 경제적 관점에서, 그리고 불
확실성이 존재하는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시민시대의 교육이 가야할 길을 포괄적으로 
언급해 주신 장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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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토론 1>

『미래 인구변동에 따른 교육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한 토론

김이경 (중앙대학교)

1. 토론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미래는 늘 불확실성의 대명사였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걱정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미래사회가 
불안하게 다가온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비롯된 위기의식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을 통해 “인
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전 국민에게 학습시켰고, 이
제는 내 일자리, 내 밥벌이 수단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좀 더 리얼한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드론, 무인자동차 등은 우리
의 미래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점찍어진 주역들로, 주로 새로운 발명품들입니다. 이
런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앞으로 산업세계가 혁신적으로 재편되고, 직업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며, 직업 역량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일자
리 전쟁에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이 지
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
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미래 사회는 지식정보화나 첨단 기술 발달의 가속화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한계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노정되고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등 글로벌 메카톤급 변화는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
조의 변화, 환경 및 난민 문제 등은 한 국가의 해결 범위를 벗어나며 인류 전체에게 큰 숙
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이 힘을 합쳐 묘
안을 짜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 교육계의 숙제로 귀결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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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역동적인 변화를 한발 앞서서 내다보며 우리의 미래 세대를 교육을 통해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계의 숙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미래 변화를 내다보며 교육 패러
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의 준비도를 가늠해보는 공론화의 장은 매우 귀하고 의미있게 
여겨집니다. 오늘 「미래 인구변동에 따른 교육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귀중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한국교육행정학회에 감사드립니다.

2. 발제 요약 및 소회

오늘 발제를 맡은 조영태 교수님께서는 “정해진 미래: 대학환경”이라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인구학이야말로 정해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둔감하다는 문제인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이 직면하게 될 정해진 미래를 몇 가지로 구분
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특히 비인
기 학과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며, 대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수는 물론 대학 
교직원의 수도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은 부정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중년층의 재교육 요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대학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발제자께서는 종합대학 내의 여러 단과대학 가운데 사범대학의 예를 들어 학령인구의 감
소로 인한 대학경영의 어려움 및 변화요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요목화하여 제시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타 단과대학보다 
저출산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학적 변화에서 출발하여 대학환경 변화 문제를 조망한 만큼 발제자께서는 대학의 생
존을 위한 대안도 인구학적 관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수요자 연령층과 대상을 
다양화하고, 그들에 맞는 입시제도를 구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발제문을 ppt 형태로 받아서 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정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정해진 만큼 그러한 숫자가 시사하는 미래 파장도 결정
되어 있다는 암울한 결론이 아니라 다행스럽습니다. 정해진 미래라 할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학습의 기회를 주신 발제자께 감사드립니다. 

3. 덧붙이는 말

우리는 그 동안 미래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크고 작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한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서 “교육행정”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은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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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제반 교육 요소들을 바
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공적 지원 활동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인구학적 변화가 교육행정에 주는 시사점을 고등교육기관에 국한하여 말씀
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초중등 교육까지를 아우른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을 더 보태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측면을 정당화하는 수
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05년 인구조사이후로 교육계에 지속적인 도전을 제
기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왔던 교육 관련 해법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 수 축소, 교원
양성기관 감축에서 최근의 대학구조개혁에 이르기까지 주로 줄어드는 학생수 대비 공급 규
모를 감축하는 해법입니다. 주로 규모의 경제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책들입니
다. 

미래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교육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추가로 투여하는 노력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사람이 귀해지는 만큼 사람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고 대접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신생아 울음소리 듣기가 귀해지면서 사람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 한 아이가 소중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학교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소중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
요?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들입니다. 학습자에 좀 더 집중하여 학생들의 삶과 성장에 초점
을 맞추는 교육행정 구현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3)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녀의 수가 줄고 외동이들도 많아지면서 한 아이를 여섯 명의 어른들이 지켜보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소황제처럼 바뀌고, 타인과 협업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배
우는 기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아이 낳고 싶어지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저출산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리액티브합니다. 프로액티브한 정책을 좀 더 적

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교육환경을 조
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출산 기피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들먹입니다. 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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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출산 장려금 지급 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실효성있는 교육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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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토론 2>

정해진 미래와 안 알려진 미래,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조석훈 (가천대학교)

1. 이 주제는 “미래 인구변동에 따른 교육행정체제의 변화”로 설정되어 있는데, 발표자께서
는 대학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2. 특이한 점은 “정해진 미래”라는 관점이다. 미래 인구 변동의 방향과 성격은 정해진 것이
고, 이는 곧 미래 변화의 방향과 성격도 규정한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인구학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미래에 대한 ‘정해진(?)’ 대응을 요구하
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3. 하지만 정해진 미래라는 것은 혹시 서양, 특히 미국에서 전개되어온 ‘과거’가 아닌가 하
는 염려를 해 본다. 대학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의 어려움, 대안으로서 성
인 학습자의 비중 증가(혹은 유치 강화), 비인기 학과의 학생 충원 어려움 등과 이에 대
한 대응 방안을 보면 그렇다. 

4. 과연 우리는 정해진 미래, 아니 ‘알려진 과거’의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정해지지 
않은, 알려져 있지 않은 미래’에 도착하게 될 것인가? 정해진 미래로 간다면 어려움은 
있다고 해도 놀랄 일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일도 없을 것이며, 어느 정도는 알고
리즘에 의한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반면, 안 알려진 미래로 진입하게 된다면 패러다임
의 전환을 겪게 되면서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에 빠질 것이며, 어림짐작/추단 등의 휴리
스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물론 정해진 미래라고 해서 ‘정해진 대응’이 정답이라거나 알려진 알고리즘이 적절한 대
응인지도 의문이다. 우리의 목표가 기관 중심의 관점에서 미래 인구 변동의 환경에서 학
교(대학)의 생존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헌법재판소가 말
한 대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의 성격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의문은 
당연하다. 이 점에서 발표자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교육행정체제의 변화는 
알려진 알고리즘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혹시 이러한 알고리즘이 학
습자 중심이 아닌 기관 중심의 생존 전략에 치중한 것이라면 국민의 요구와는 다른 방
향일 수 있다. 

6. 혹시 우리가 폭포로 떨어지면서 새로운 환경과 생태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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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응을 하여야 하는가? 만일 정해진 미래와 발표자의 암묵적 대응 방안이 폭포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폭포에서 떨어지더라도 생존하기 위한 방안인가? 아
니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안전하게 떨어지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떨어
져 새로운 환경에 도달했다고 할 때 요구되는 새로운 적응 방안인가? 떨어지지 않고 현
재의 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간의 문제일 뿐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실
패할 지도 모른다.  

7. 이 학술대회의 주제는 미래의 변화에 따라 무언가의 대응을 해서 효과적으로 패러다임
의 전환기를 넘기자는 두 번째 과제를 지향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두 번
째 과제가 세 번째 관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기응변일 뿐 새로운 패러다임
의 전개에 따른 교육체제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없다.  

8. 이 점에서 우리는 세 번째 과제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 미래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에 따라 학교가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 중심으로 교육기회의 재구조화가 전개되거나(혹은 
최소한 규범적으로 요구된다면), ‘학생 충원’이라는 접근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기관을 경계로 한 학생이든 교원이든 공통적으로 ‘내 학생’ 또는 ‘내 학교’의 개념 자체
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역시 지역적 관할구역을 가지고 행정 기능을 행사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극복되거나 극복되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9. 또한,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순차적, 위계적 학교급 구조나 
입학-졸업 구조 대신에 개인별 요구에 따른 비순차적, 비위계적 이수(하위 학교급 졸업 
없이도 상급 학교 이수 가능)가 보편화된다면 학령인구 감소 등의 현상이 ‘정해진 미래’
를 규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순차적·위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행정
체제의 역할은 소멸할 수도 있다. 

10.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남은 불공정 거래(?)라고 할 수 있는 대단위 묶음 
교육기회(졸업장으로 대변되는)만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체제가 해체된다면 발표에서 제
시된 인구 변동 특성이 더 이상 ‘정해진 미래’를 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  

11. 좀 더 구체적인 교육행정체제의 논쟁으로서 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나 소규모 
지역교육청이 늘어날 경우 교육행정체제는 어떻게 변모되어야 할 것인가? 과거 미국에
서 1940년대에 전국적으로 10만 여 개의 교육청이 통폐합되어 1990년대 이후에 교육
청의 수가 거의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방향의 변화를 우리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더욱 극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기능적으로 분화된 몇 개의 교육지원청이 전국의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가? 

12. 또 하나의 교육행정체제의 논쟁거리는 공공부문의 교육행정체제와 민간 부문의 교육지
원 서비스 체제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현재와 같은 토탈 
서비스를 교육청이 담당할 수 없게 된다면 상당 영역을 민간 영역에 아웃소싱하는 방
안을 추구할 것인가? 이 문제는 ‘공교육’은 선하고 ‘사교육’은 악하다는 이분법이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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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과 맞물려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공교육체제 등장 이전의 사교육체제 중심의 
사회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교육청이 하고자 했던(아니, 하기를 기대했던) 기능을 교사의 집단적인 
선택에 의해 민간 회사가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다. 물론 공교육체제 
이전에 존재했던 사교육체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공교육과 사교육의 범주를 뛰어넘
는 새로운 체제일 수도 있다. 

13. 마지막으로 회의적인 주장을 한다면, 진정으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싶다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함으로써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연시키지 말고 닥쳐오
는 변화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도권을 가지
고 있던 집단의 무대응이야말로 어쩌면 교육행정체제의 이익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적 이익에 기여하는,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교육행정체제(체제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만)의 도래를 견고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어긋날 자유’를 얻을 만큼 교육행정학회에서 
credit을 가지고 있는지 회의적이지만, 어설픈 긍정론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긍정론을 
맞이하기 위해 더욱 깊은 회의론에 의도적으로 빠지는 것이라는 변명으로 무성의한 토
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3

사회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

주현준 (대구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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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사회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

주현준 (대구교육대학교)

Ⅰ. 서 론

사회는 다양한 가치, 문화, 규범, 지식 등이 공존하고 서로 겨루면서 변화된다(이종일, 
2016). 교육은 이러한 가치, 문화, 규범, 지식 등을 미래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사회를 유지
시키는 사회화 기능을 지님과 동시에 그것을 혁신하여 변화를 모색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즉 교육받은 사회구성원은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간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바람
직한 사회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느렸던 전통사회에서는 미래 예측
이 용이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사회변화가 급
속도로 진행되는 오늘날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지난 반세기 넘게 한국사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실마리를 학교교육에서 찾아왔다. 학교교
육은 사회적 기관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사회개혁의 구심점이었다(황금중, 2014). 이 과정에
서 국가의 강력한 교육리더십이 작동하였다. 국가주도의 교육리더십은 전통사회에서 산업사
회로 다시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단계마다 새로운 교육모델을 도입하여 확산시켰다. 
그 결과,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려 국가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국제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정범모, 2012). 그러나 표면에 드러난 성과의 이면에는 한국사회의 
위기 담론이 자리하고 있다(조영달, 2013). 근대화, 민주화, 세계화에 진입하였지만 고질적
인 교육의 불평등과 난제들이 고착화되고,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인 결
과가 초래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교육은 난항을 거듭하고 교사와 학생의 고통은 더 
커져가고 있다(김병찬, 2017).

한편, 국가의 교육리더십에 토대가 되었던 미래연구도 근본적인 문제의 주변에서 겉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미래교육이 활
발하게 연구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주요한 동인으로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인구감소, 양극화, 글로벌, 산업, 기술,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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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정치 분야의 추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을 구상하였다. 그러
나 미래교육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실행 역량을 강조할 뿐 미래
를 선도하는 개념 역랑에 이르지 못 하였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진행되는 미래
교육에 대한 담론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일부 교육학자들은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유연한 교육제도,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교육, 자기주도의 교육활동, 학습
자 맞춤형 교육과정, 지능정보형 학교 시설 등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벤치마
킹 수준의 이러한 제안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따라 비판에 직면하게 될 미봉책에 불과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을 논의
하고자 세 가지 물음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교육리더십은 사회변동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
가? 첫 번째 물은 교육리더십이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
적으로 교육과 사회의 관계 측면에서 논의한다. 둘째, 교육리더십은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추구하는가? 두 번째 물음은 지금까지 교육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된 국가주도의 교육
리더십이 가져온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관리와 혁신의 개념을 토대로 
살펴본다. 셋째, 교육리더십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세 번째 물음은 미래의 리더십에
서 강조되는 개념에 기초하여 교육리더십의 실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넷째, 사회의 변
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무엇인가? 네 번째 물음은 바람직한 미래사회
를 창조하기 위한 교육리더십의 역할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미래교육 연구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는 미래학(Futurology)이라는 용어는 1944년 Ossip 
Flechthem이 미래 예측에 관한 학문적인 체계를 규명하며 처음으로 사용하였다(하인호, 
2009: 23). 그 이후 1966년에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가 창립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미래학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무속 신앙의 예언
(foretelling)과 다르게 체계적으로 추론하는 예측(forecasting)에 근거한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방법은 외삽식 예측(extrapolative forecasting), 이론적 예
측(theoretical forecasting), 직관적 예측(intuitive forecasting) 등으로 구분된다. 외삽식 
예측은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를 투사하는 방법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
지는 경향을 파악한 후 그 경향이 일정 시점의 미래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를 예
측하는 방법이다. 이는 ‘과거-현재-미래’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가정하는 일종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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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적 추론이다. 외삽식 예측은 미래의 근사치를 예측하는데 유용하지만 미래 변화에 미치는 
새로운 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그리
고 이론적 예측은 검증된 이론을 기반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인과관계에 따라 예측하는 방
법이다. 이는 ‘과거-현재- 미래’를 연속성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외삽식 예측과 유사하지
만 귀납적 추론이 아닌 연역적 추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변수들의 함수적 연속
성이 아닌 변수들의 체계를 파악하여 미래에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직관적 예측은 전문가의 통찰력, 지각력, 지식 등 직관에 의존한 방
법이다. 외삽식 예측과 이론적 예측이 주로 객관적 자료와 모형을 토대로 하는 반면, 직관
적 예측은 주관적 전망이나 의견과 같은 판단에 의존한다. 직관적 예측의 대표적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을 반복적으로 집계하는 델파이 기법을 들 수 있다. 

한편, 미래연구에서는 외삽식 예측과 직관적 예측을 결합한 시나리오 기법도 종종 활용된
다. 시나리오 기법은 불연속성과 비결정성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연속성에 의
존한 기법과 차이가 있다. 여기서 불연속성은 특정한 추세가 지속되기보다 어떤 계기를 통
해 급격하게 현상이 변화될 가능성을 의미하고, 비결정성은 특정 변인 간 관계가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변화를 의미한다. 즉 시나리오는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
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0년대부터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과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래교육에 관한 관심은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 중 하나의 영역으로 포
함된 경우와 교육분야에 집중된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사례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2006)의 「한국의 중장기 국정과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회위원회(2006)의 
「사회비전 2030」, 정부·민간합동작업단(2006)의 「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 국민경제
자문회의(2006)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한편, 후
자의 경우 국가수준 또는 지역수준에서 미래교육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수립하였다. 국가수
준에서는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교육개혁위원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등
이, 지방수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미래 교육비전과 교육발전을 구상하였다. 예컨대, 교
육개혁위원회(1996)의 「5.31교육개혁안」, 교육인적자원부(2008)의  「미래 전략적 국가 인적
자원정책의 방향성과 주요의제」, 한국교육개발원(1996, 1998, 2007, 2010, 2011)의 「한국
교육 비전 2030」,  「교육비전 중장기 계획 연구」, 「미래 교육비전 연구」, 「2020 대구교육
의 비전과 전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박재윤 외, 
2007),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과 학습 생태계 구축(최상덕 외, 2013) 등 특
정 영역도 탐구되었다. 이러한 미래 교육에 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한국 교육에 영향을 
주는 정치, 정책, 사회, 경제, 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저출산·고령화·다
문화, 계층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구조, 첨단화된 기술 발전, 통일된 한국 사회, 글로벌 교
육환경 등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미래연구에서 주로 사용했던 통계추정, 문헌분석, 
델파이, 전문가 집담회, 시나리오 분석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는 일관되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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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제시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즉 앞으로 다가올 미
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시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이상적인 미래사회에 대
한 구상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탐색에는 다소 소홀하
였다.

2. 미래 리더십 연구 

미래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미래사회의 특징을 불확실성과 다양성으로 예상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강조되었다(Pearce, 2000; Genovese, 2016; 류석진, 
2015; 박재호, 2013; 장현규, 2013; 정우일 외, 2017). 다수의 연구에서는 미래 리더가 갖
추어야 할 역량으로 적응력, 비전, 포용력, 예측력, 자기인식, 민첩성, 협력, 연결성, 소통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맥킨지 리더십센터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민첩성, 변혁성, 연결성, 증폭성, 보편성을 기준으로 과거 리더십과 
미래 리더십을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필요한 역량을 추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추가된 역량도 시대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는 한계를 노정한다.

과거 리더십 미래 리더십

민첩성 경험에 근거한 방향제시, 강력한 추진력 변화에서 기회 포착, 빠른 의사결정

변혁성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성장 혁신적 접근으로 새로운 구상

연결성 제한적 네트워크 광범위한 네트워크

증폭성 권위를 바탕으로 지휘 구성원 능력 극대화

보편성 자신의 스타일 고수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영향력
출처 : 맥킨지그룹(http://www.mckinsey.com) 재구성

<표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리더십 

한편, 미래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도 제안되었다(McCauley, C., & Van 
V. E., 2004; Murphy & Riggio, 2003; Petrie, 2016). Petrie(2016)은 복잡하고, 급변하
며,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의 환경이 미래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리더십 개발이 내용중심에서 방법
중심으로, 수평적 방식에서 단계적 방식으로, 획일적 교육훈련에서 개인 맞춤으로, 개인 리
더십에서 집단 리더십 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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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래

내용 내용과 방법

수평적 개발 수평과 수직(단계적) 개발

교육훈련, 자기개발 개인 맞춤 개발

개인 리더십 집단 리더십

<표 2> 리더십 개발의 초점 변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학회를 중심으로 미래 교육리더십을 성찰하는 기회가 마련
되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원교육학회의 2005년 춘계학술대회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2013
년 제168차 추계학술대회를 들 수 있다. 우선 한국교원교육학회(2005)는 ‘미래 사회의 교육
지도성 개발’이라는 주제로 미래형 학교조직의 특성과 교육지도성을 논의하였다. 교육지도
성을 교사지도성, 교장지도성, 교육전문직지도성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지도성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까지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교육행정학회(2013)는 ‘한국 교
육리더십에 대한 성찰과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창의·인성교육과 교육리더십의 미래 방향
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논의를 통해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의 흐름에 맞추어 미래 
교육리더십을 교육행정가 일변도에서 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주체로 확대시키기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교육리더십이 갖고 있는 한계와 그로 인해 발
생된 교육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판이 수반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현황과 사례를 소개하는 문헌연구와 시론적 탐색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나
타냈다.

Ⅲ. 사회와 교육의 관계

1. 사회변동과 교육

사회는 문화를 공유하고, 유형화된 상호교섭 체제인 사회구조를 가진, 일정 지역에 거주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변동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개인
간, 집단간, 사회간 관계의 변화 또는 사회조직이나 구조의 특정 측면에서 발생한 차이를 
의미한다(오욱환, 2003). 사회는 항상 변화하는데(Giddens, 1986; Calhoun, 1992), 사회변
동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대표적으로 순환론, 발전론, 구조기능론, 사회심리론 등이 있다. 이
러한 사회변동 이론들은 복잡하면서 상호 중복되어 명확한 범주를 구분하기 곤란하다(권오
훈, 1990). 사회변동의 동인은 사회의 모순이나 갈등과 같은 내재적인 것에서부터 환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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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이데올로기 등 외재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사회변동의 주체를 일부 
계층으로 보는 시각과 일반 대중으로 보는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변동과 교육의 관계는 상호 경쟁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사회의 변
화에 적응하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을 통한 사회의 변화이다(오욱환, 2003). 전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역할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는 주어지는 것이고 존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주어
진 사회 또는 주어질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교육은 개인이 사회의 가치, 규범, 역할 등을 습득하여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의 순기능을 강조한 기능론적 시각과 교육의 불평등 및 불공정 문제
를 주장한 갈등론적 시각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공권력을 가진 
국가 또는 소수 지배층이나 일부 엘리트 계층이 교육을 주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찬(2017)은 교육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화라고 주장한다. 즉 사회와 교육과의 관계를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로 보고,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따라서 사회를 개혁하는 주체는 교육이 아닌 국가, 사회, 정치로 본다.

반면, 후자는 교육을 사회변동의 동인으로 보는 관점이다. 후자의 관점에서 사회는 의도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창조하고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받은 모든 일반 대중을 주체적 존재
로 보고 이들의 자유의지를 사회변동의 동인으로 간주한다. 후자의 관점에서 이혁규(2015)
는 교육을 특정한 사회를 상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면서, ‘사회상을 구축하는 변
인이면서 현실의 사회상과 미래의 사회상을 함께 구축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육이 사회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사회적 쟁점을 제기하고 미래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쟁하는 두 관점 중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
는 교육과 사회는 모두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공동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 사회는 하나의 움직이는 실체이고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교육과 사회의 관계는 역동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육과 사회의 역동적 관계를 말해주는 사례는 많다. 예를 들자면, 플라톤의 전쟁수행 전사
교육, 중세시대의 종교교육, 조선시대 선비교육, 해방 이후 반공교육, 근대화 교육 등이 있
다. 교육은 적응과 혁신이라는 이중적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이혁규, 2015: 26). 전자인 적
응은 사회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의 변화를 꾀하는 노력을 의미하고, 후자인 혁신은 
새로운 차기를 창출하여 기존에 없었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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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에 적응하는 교육 사회변동을 주도하는 교육

인재상 적응하는 인간 주체적 인간

성격 소극적, 수동적 적극적, 능동적

지식 축적용 지식 의식적 지식

주체 지배층, 엘리트 일반 대중
출처: 오욱환(2003) 재구성

<표 3> 교육과 사회변동의 관계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리더십은 미래의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리더들은 일관되게 변화하는 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
육을 강조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지식정보화사회로 전환되는 시기마다 국가
와 일부 교육학자들이 주도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정책, 교육제도 
등을 도입하고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미명 아래 새로운 교육제
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사회
적 비난은 가중되고, 한국사회의 대립, 갈등, 모순은 깊어졌다.

2. 변화관리와 혁신

사전에 정의된 변화와 혁신은 각각 ‘사물의 성질과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과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변화를 혁신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보다 행동 또는 
행위를 나타내는 변화관리와 혁신의 개념을 비교한 것이 더 타당하다. 변화관리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행위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사회의 변화관리는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집단의 성질, 모양, 상태를 새롭게 바꿔지도록 이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변화관리는 사회구조와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바꾸는 행위이다. 그런데 인
간은 본능적으로 위기에 직면하지 않고는 변하려 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관
리는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안영진, 2014). 

한편, 라틴어 ‘novus(새로운)’에서 유래된 혁신은 안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행위이다. 여
기서 안이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과거 또는 현재의 모습이다. 즉 혁신이란 과거 또는 현재
보다 더 우수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독창적인 가치를 창출
하는 것이다(안영진, 2014). 혁신은 새롭게 바꾸는 행위라는 면에서 변화관리와 유사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사회혁신은 새롭게 바꾸는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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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새로운 사회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혁신도 변화관리와 마찬가지로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현재의 상태를 고수하려는 성
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의 주류를 형성한 집단은 혁신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상황
이 전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 따라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현재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구
성원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표 4>는 변화관리와 혁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다. 변화관리와 혁신은 집단
의 성질, 모양, 형태를 새롭게 바꾸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의 창출 여부에 
따라 변화와 혁신은 구분된다. 그리고 변화관리가 현재를 토대로 미래에 적응하기 위한 것
이라면, 혁신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변
화관리와 혁신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변
화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심리와 구성원이 속한 집단의 심리를 반드시 이
해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인의 심층심리에는 정과 한이 자리하고, 한국의 사회심리는 우리
성, 체면, 눈치, 핑계, 의례성 등 비합리적인 성격이 있다(최상진, 2011). 특히 개인 정체성
보다 집단 정체감을 중시하는 우리성과 실질보다 형식을 내세우는 체면의식이 강하기 때문
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할 때는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공통점 차이점(변화관리/혁신)

새롭게 바꾸는 활동 전반 사회적 가치 창출(유/무)

구성원의 부정적인 태도와 반응 미래 대응 방식(적응/창조) 

구성원의 인식전환 현재 상황 인식(인정/부정)

<표 4> 변화관리와 혁신의 개념 비교 

역대 모든 정부는 ‘교육혁신 또는 교육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
하였다. 예컨대, 문민정부는 ‘탈규제 또는 규제 개혁’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국민의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의제로 하였으며, 참여정부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정책 기
조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권한 이양과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였고, 박근혜 정
부는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였다(김용, 2017). 그리고 새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미래사회에 적
응하는 변화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한국교육은 물론 한국사회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
져오지 못 했다. 이는 국가주도의 교육리더십이 단기성과에 쫓겨 사회적 합의와 협의 그리
고 충분한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당시에 주목받는 흐름을 빠르게 쫒아가는 ‘패스트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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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십(fast followership)’을 추구한 결과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필요한 지식전달 중심 
교육을 주창하였고,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창의인성교육을 창도하
고 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맞춘 교육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었지
만 그 생명력은 매우 짧았다.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의 교육리더들은 변화관리를 충실하게 
이행함 셈이다. 즉 지금까지 변화관리를 교육혁신으로 착각하였고, 변화관리자를 혁신적 교
육리더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Ⅳ. 교육리더와 교육리더십

1. 교육리더십의 개념 변화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교육리더십을 대체하는 수없이 많은 용어들이 무분별하게 
차용되는 라벨링 현상(labelling phenomenon)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주현준, 2016). 
이는 교육리더십의 고유한 정체성과 개념 정립을 방해하는 부정적 현상이다. 교육리더십의 
개념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교육을 둘러싼 내·외부 요인에 따라 변
화되기도 한다. 전자는 교육리더십을 설명하는 구성 요소로 일컫는 목표, 리더, 구성원, 영
향력 등에 기초한 설명을 의미한다. 반면 후자는 타 분야의 리더십 이론이나 교육 내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교육리더십의 가치, 관계, 권한 등 성격 요인이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성 요소와 성격 요소를 기준으로 교육리더십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리더십의 개념은 목표, 주체와 대상, 영향력의 과정 등을 구성 요소로 한다. 교육리
더십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목표는 교육의 이념, 교육의 의미, 교육의 효과 
등으로 표현되었고, 주체와 대상은 교육행정가와 교육구성원, 학교장과 학교구성원, 교사와 
학교구성원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영향력은 전문적 지식과 능력, 개인적 태도와 자질 
등으로 정의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교육리더십은 ‘공통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
련 주체와 대상 간 영향력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교육리더십의 개념은 성격 요소인 가치, 관계, 권한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교육리더십은 ‘교육행정(1940~1970) → 교육경영(1970~1980) → 
교육리더십(1980~현재)’의 변천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이다(Gunter, 2004). 즉 교육리더십은 
각 시대를 대표했던 조직관리 기법이 교육행정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붙여진 일종의 라벨
(label)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교육리더십은 가치, 관계, 권
한 측면에서 과거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교육리더십의 구성 요소와 성격 요소를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의 개념 변화를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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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같다. 첫째, 교육목적은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치지향에서 개별적인 가
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행정가들이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교육목표에 가치를 부여하였던 것에서 하위 교육기관 또는 학교구
성원의 개별적인 목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리더십의 주
체와 대상은 상하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특정 지위에 따른 관계에서 상호 신
뢰 관계로 변화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리더십을 교장의 리더십(이홍
우, 1994; 서정화 외, 2003)으로 규정하던 시각에서 교사, 교장, 교육감, 교육부장관의 리
더십(김병찬, 2005; 서정화, 2013)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교육리더십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지위 중심의 권력관계에서 역할에 따른 신뢰관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권한은 일방적으로 특정 개인인 리더에게 집중된 것에서 벗어나 교육리더십의 주체
와 대상 간 호혜적으로 분산되고 있다. 즉 상위 교육행정기관 또는 특정 행정가에 집중된 
시각에서 구성원에게 위임, 공유되는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구성 요소 – 성격 요소 과거 현재

교육목적 - 가치 전체 
현재 

개별
미래

주체와 대상 - 관계 수직
지위

수평
신뢰

영향력 - 권한 일방
집중

상호
분산

<표 5> 교육리더십 개념의 변화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국가주도의 교육리더십이 강하게 작동해 왔다. 교육부는 개혁과 혁
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조치들을 단행함으로써 명실공이 한국교육의 리더 역할을 자임해 
왔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했던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활동에 참
여했던 일부 교육학자들도 교육리더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일부 교
육학자들은 검증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각종 정책과 제도를 주입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관료적 리더십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교육개혁과 교
육혁신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집단은 교육행정 당국이나 정부 정책을 앞장서 창도한 
일부 교육학자 이외에 별로 없어 보인다(정범모, 2013). 또한 다양한 개혁정책들이 학교현
장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진동섭 외, 2009). 특정 사람이나 
집단이 주체가 되는 리더십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특히 불확실성 증가하는 미래에 이러한 
리더십은 부적절하다. 교육리더십의 개념변화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제는 다양한 교육주
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서로 협력하는 집단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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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리더의 역할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육과 사회는 역동적 관계에 있다. 즉 교육이 사회변동을 주도할  
수 있고, 반대로 사회변동이 교육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혁신에 있
어서 교육리더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교육리더는 교육을 매개로 사회를 변동시키는 교육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는 교육이 
사회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리더가 교육을 통해 이상적인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교육리더십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미래 세대를 교육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기여한다. 

둘째, 교육리더는 사회변동에 따라 교육을 재해석하는 교육팔로워십을 발휘한다. 이는 사
회가 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교육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효과적인 교육팔로워십을 의미한다. 이 때 교육팔로워십은 다가올 미래 사회를 
예측하여 대비해 왔던 단순한 변화관리와 다르다. 즉 교육리더가 변화가 예측되는 미래를 
재빠르게 대비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팔로워십은 사
회변화와 혁신에 그대로 순응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이다.

교육리더십 → 교육 → 사회변동

사회변동 → 교육 ← 교육팔로워십

[그림 1] 교육리더의 역할

교육리더십과 교육팔로워십과 관련하여 한국의 교육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전 외, 2016). 문민정부 이후 정부내 여러 부처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
한 내외부 관련 주체와 협력하는 교육거버넌스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의 축
소, 폐지 등과 같은 조직개편,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국가수준에서도, 지역수준에서도, 단위학교 수준에
서도 교육리더십과 교육팔로워십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즉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단위학교 내에서 내실 있는 협업과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교육리더들은 교육팔로워를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인색했고, 교육팔로워
들은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고 능동적 참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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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방향은 외부 변화에 순응하였고, 교육정책은 교육부에 의해 
독점되었으며, 교육행정은 권위주의적 행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점 방지를 위
한 명목으로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Ⅴ. 미래의 교육리더십

교육리더십은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의 사회구성원을 양성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리더십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교육의 변화
를 시도했고, 기존 체제를 조금씩 개선하는 점진적 방식을 취해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
식은 단기간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못 하였다. 이는 변화의 
속도와 규모가 빠르고 엄청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미래사회에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만약 장기적으로 기존의 체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매우 또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는 
대안적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심성보, 2013).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지금까지의 실패를 교훈삼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의 교육
리더십의 역할과 전략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새로운 교육이념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교육이념을 「교육기본법」 제1조에 ‘홍익인간’으로 규정하
고 있다. 공식적인 교육이념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의 목적과 방향은 항상 불안
정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홍익인간이라는 공식적인 교육이념은 사회구성원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 하였다.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외면받은 교육이념은 흔들리지 않는 교육의 목표와 방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관리는 단기간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유용하였지만 고질
적인 교육문제와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해결하지는 못 했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교육의 개념을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기능이 아닌 사회변화를 이끌 인재양성으로 재개념화
(오욱환, 2003)하고, 이에 토대를 둔 교육이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의 교육리더는 교육개혁을 국가 
또는 교육행정기관만 주도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범국가적으로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일부 세력이 
교육을 주도하는 것을 경계하는 탈정치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
육의 재개념화에 접근하고 교육이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거버넌스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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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 교육청, 학교의 중층적인 지배구조를 과감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해체 또는 새로운 기구의 신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에 필요하다면 
기존의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조직개편이나 기구신
설과 같은 구조적 접근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특히 교육부의 폐지 
또는 축소는 형식적인 주장에 머물렀고,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식의 각종 위원회가 힘
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만약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한다면, 정파를 초월한 공정한 인적 구성,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현상 분석 능
력,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의 개편이나 기구의 신설이 현
실성이 없다면, 행정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표면적
인 시도에 그쳐왔다는 사실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구조 개편이나 권한 조정보다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가장 바람직한 통제와 
견제는 입법기관이 아닌 국민에 의한 것이다. 파격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청원을 통
해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혁규, 2016)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사회구성원과 교육주체의 인식을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새롭게 창출된 교육이념에 대해 교육공동체와 사회구성원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적인 교육이념도 교육구성원과 사회구성원에게 깊숙하게 전파되
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육이 가야할 방향과 도달해야 할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울림에 귀기울이는 자기성장(황금중, 2016)’, 
‘함께 사는 일의 의미를 아는 사회적 인간(김두환, 2016)’을 기르는 교육의 본질을 따르는 
것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명분에 대한 표면적
인 공감이 사회구성원 내면의 욕망으로 승화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학교교
육을 지식습득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출세를 향한 경쟁구도는 고착되어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출세주의와 명성주의(김용식, 2016)가 이를 증명해 준다. 

교육주체와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바로 혁신이다. 역사적으
로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운동, 혁명, 혁신 등이 동인으로 작용하였다(박
영신, 1980). 이 가운데 계급투쟁, 계몽운동, 학생운동, 인종폭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시민
혁명 등과 같은 사회운동과 혁명이 과거시대에 유효한 방식이라면, 혁신은 현재와 미래사회
를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원화된 한국사회는 더 이상 운동이나 혁명과 같은 방식
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금까지 국가주도의 교육개혁도 이에 대항하는 교육
시민운동(심성보, 2003)도, 새교육운동, 열린교육운동, 혁신학교운동 등과 같은 현장중심 운
동(이혁규, 2003)도 전체 구성원의 인식을 전환하지는 못 했다. 이는 일방적 주입이나 급진
적인 선동으로는 구성원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미래 교육리더십은 
혁신의 핵심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 교육구성원과 사회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
어야 한다.  

셋째,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혁신적인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혁신적인 제도 개발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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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구조에 대
한 회의와 의심이 필요하다(조영달, 2013). 습관처럼 행해진 제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
피하고 모순이 드러난 제도를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목적과 취지가 보기 
좋게 위장되어 교육의 본질을 저해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또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교육제도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전략도 필요하다. 미래의 교
육리더십은 단순히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고, 다른 사회구성원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을 도와주는 혁신적
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리더들은 실험적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호도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교육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과정을 보면 
이러한 과오는 쉽게 목도된다. 예컨대, 가장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플립러닝, 코딩교육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팽배하다. 그
러나 당시대에 유행하는 사조에 쉽게 편승하여 근거가 미약한 특정 방식과 제도를 모든 사
회구성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또다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모든 주체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 혁신적으로 개발된 정책과 
제도는 모든 교육리더가 각자의 자리에서 교육리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빛을 볼 수 있
다. 즉 국가, 지역, 학교에서 교육자, 교육행정가, 교육학자가 교육리더로서의 실천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리더십은 공권력 토대를 둔 국가 또는 법적 지위권력
에 기반한 교육행정가의 전유물로 인식되었고 그들이 주도한 독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
다. 이는 미래 리더십의 흐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없다. 

공동 실천을 위한 전략으로 교사를 포함한 모든 주체의 교육리더십과 교육팔로워십을 강
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모든 주체가 자율성을 보장받고 전문성을 인
정받아 소신껏 자신의 교육리더십과 교육팔로워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와 풍토를 조성해
야 한다. 또한 개인 또는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한 전략도 요구된다. 사회구성원은 개인마다 
혁신을 받아들이는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반
응은 혁신가(innovator),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 초기 다수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자(late majority), 늦깍이(laggards) 등으로 다양하다(Rogers, 1964). 따라서 교육리더
는 혁신을 전파하기 위해 구성원 또는 집단 간 속도 차이를 이해하고 그 대상을 획일적으
로 대하거나, 상호 비교하여 갈등과 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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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래 교육리더십의 역할과 전략

Ⅵ. 논의 및 결론

이 글은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과 사
회의 관계, 교육리더십의 개념 변화, 변화와 혁신의 의미를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리더십은 일관되게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
과는 부정적이었다. 한국교육은 표면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표방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주어진 사회에 적응하는데 주력해 왔다. 둘째, 교육리더십은 혁신에 이르지 못한 변화관리 
수준의 접근이었다. 교육개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단행된 많은 조치들은 사회구성원의 공
감을 얻지 못했고, 실제적 문제해결력이 없는 선동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미래 사회에 적
응하기 변화관리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혁신과 거리가 멀었다. 셋째, 교육리더십
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과거의 리더십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리더들은 표면적으로 
권한 분산과 협력을 내세우지만 실제에서는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 
또는 일부 교육학과가 주도하는 이러한 방식은 바람직한 리더십의 변화에 역행한 것으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교육리더십을 갖춘 주체적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교육과 교육리더십은 표면과 내면의 불일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
다. 사회구성원들은 표면적으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이념에  동의하면서도 내면으로
는 사적 욕망에 휩싸인 교육이념을 추구한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은 지식습득
의 도구로 전락되었고, 출세를 위한 사회의 경쟁 구도는 더욱 고착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육은 교육과 사회적 삶의 불일치, 사회적 삶의 주체와 주장의 상실, 참여와 실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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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되고 말았다.

구성 요소 – 성격 요소 현재 미래

교육목적 - 가치 주어지는 것 - 사회적응 만드는 것 - 사회변화

주체와 대상 - 관계 특정 소수와 다수 구성원 - 권력 모든 주체 - 네트워크

영향력 - 권한 권위적, 독점적 협력적, 분산적

<표 6> 현재와 미래의 교육리더십 비교 

이 글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개념적 리더십(conceptual leadership)을 지
향해야 한다. 즉 미래의 리더는 미래에 적응하는 실행 역량이 아닌 미래를 창조하는 개념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개념 역량은 교육철학이자 교육목적인 교육이념을 창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도달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미래를 이야기해 왔다. 그리고 특정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당 
시대에 유행하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지우는 실수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의 고
질적 문제는 더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변화관리의 교육리더십은 사회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는데 적합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변
화관리의 리더십에서 탈피하여 역발상에 기반을 둔 개념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혁명적 리더십(evolutionary leadership)으로 탈바꿈해야 한
다. 혁명적 리더십은 현재의 국가체제를 전복하는 과격하고 급진적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주체가 자신의 해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평범한 것이
다(Van Vugt, 2006). 즉 리더와 구성원으로 양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리더를 자임했던 국가, 일부 교육행정가, 소수의 교육학자들이 
교육의 목표, 방향, 흐름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교사를 포함한 각 교육주체들은 그들에게 
암암리에 리더의 자리를 내주면서 그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만 충
실했다.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미래사회에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주도하는 전통적 리더십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국가나 
일부 교육행정가 또는 소수의 교육학자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미래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불확실지며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출현하게 때문이다.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교육의 각 주체들이 하나의 교육리더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함께 고
민하는 협력하는 혁명적 리더십으로 변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특정 집단이 
주도하는 구조를 해체하고 광범위한 주체가 수행하고 각 주체 간 협력이 가능한 방식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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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리더십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광범위한 네
트워크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다양한 교육주체가 자신의 위치에서 리
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와 풍토를 마련해 주고, 함께 협력하는 형태를 인정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    

셋째,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계몽적 리더십(enlightening leadership)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교육리더십이 교육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왜곡된 인식을 계몽하고, 교육주체들의 주체
성을 일깨우는 영감적인 혁신(Hargreaves & Shirley, 2009)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몽적 
리더십은 주체적인 시민과 교육주체를 등장시켜 이상적인 사회를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
게 해 줄 수 있다. 우선 사회구성원들에게 교육의 본질인 행복한 삶과 자아실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게 해주어야 한다. 즉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전인적으로 성
장시키는 것을 목적하고, 교육받은 개인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데 있음을 알
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교육을 왜곡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개별 교육주체에게 국가 또는 소수 집단이 주도하는 교육개
혁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영감적 계몽을 통해 
모든 교육주체가 리더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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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토론 1>

‘사회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에 대한 토론
- 문제는 리더십이다 -

주삼환 (충남대학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고통과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도 모른다(정치)는 두려움 속에서 1
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고지를 넘고(경제), 어린 학생들을 입시(교육)지옥에서 해방시켜
야할(교육) 절박한 국가적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데 우리는 여러 
면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신뢰의 위기, 권위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등 총체적 
국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민도)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우리나라와 국민을 이끌어 가야할 정치 리더들은 낮은 수준이라서 나라가 더욱 어렵게 되
고 있다고 토론자는 교육행정과 리더십 강의의 말머리를 열곤 하였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 우리나라 경제 기술적 측면은 최소한 쏘나타 자동차 수준이라고 한다면 교육은 오토
바이 수준이고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은 농촌에서도 사라진 지게 수준이라고 비유하기도 하
였는데 지금도 이 생각을 바꾸고 싶진 않다. 그래도 과거에는 교육이 경제보다도 앞서 있
었다고 봤었다. 교육에서도 교육 이론과 기술도 발전하고 교사의 질과 수준도 높아졌는데 
우리의 교육리더들은 보이지 않고 관료들의 횡포만 난장판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도대체 
국가교육의 방향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만 탈진 상태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산업사회 공장식 학교와 교육 때문에 우
리는 ‘많이 가르치고도 실패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입시지옥’에서 살고 있
는 것이다. 

리더십만 바뀌어도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것은 거의 그대로인데 히딩크 축구 감독
과 백지선 아이스하키 감독의 리더십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팀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모든 것은 그대로 이고 교장만 바뀌었는데 단번에 블루리본을 받
은 미국 학교들도 있다. 리더와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하다. 교장론에서 학교 교장을 배의 
선장에 자주 비유한다. 배의 선장은 위기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으며 배의 
목적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내리는 사람이다. 세월호 선장은 300여
명의 승객을 배에 놔두고 팬티 바람에 제일 먼저 살겠다고 뛰쳐나온 셈이다.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바로 이 꼴이다. 타이타닉의 선장은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갖다 줘도 이를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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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장실에 조용히 들어가 자기의 사랑하는 배와 마지막 생을 같이 했다. 문제는 리더십
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이 사회와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도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리더십’이 교육 현장에 먹혀들지도 못하고 교육 자체도 바꾸지 못하
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변화와 혁신’까지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을 제시하겠다니 얼
마나 토론자의 가슴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논문 주제였는지 모른다. 이 논문의 내용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주제를 학회에서 부여하고 또 발표자가 이에 도전했다는 자체
만으로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토론자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교육리더십
이 ‘교육혁신’도 못하는 형편에 ‘사회변화와 혁신’까지 하겠다니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걱정
도 된다. 하긴 교육이 모든 것의 바탕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는 하다. 

기왕에 주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왜 ‘미래’인가?(학회에서 준 제목에는 ‘미래’가 아
니었던 모양인데 발표자가 특별히 ‘미래’로 제한했다면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당장의 교육리더십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 언제부터 ‘미래’인가? 내일부터, 1년 후, 
10년 후? 아니면 지금까지와 다른 무엇을 의미하려고 한 것인가? 과거, 현재와 대비되는 
새로운 어떤 것이 ‘미래’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 논문의 ‘Ⅴ. 미래의 교육리더십’을 가지면 정말 ‘사회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토론하기에도 좀 겁이 난다. ‘선도’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토론자를 기쁘게 한 것은 발표자가 세 개의 질문(물음)을 던지고(세 가지 물음으로 접근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네 개의 질문을 던지고, 본문에서는 다시 세 개로 묶은 것 같다)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을 논문으로 구성한 점이다. 학문(學問)이란 것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질문이 없으면 배울 게 없다. 연구란 좋은 질문(의문)을 갖고 논리적인 과정과 
증거자료를 갖고 답을 찾아 밝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토론자는 문제(problem)와 구
체적인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s)을 구별하길 원한다. 문제는 연구를 해야 할 이유, 
동기, 논리적 이론적 근거, rationale, 문제의 진술(problem statement) 에서 제시해야할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연구질문은 이 논문에서 찾아내야할(findings)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구별하고 싶다. 이 논문에서는 네 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리더십은 사회변동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첫 번째 물음은 교육리더십이 사
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 사회의 관계 측면에
서 논의한다.) 

둘째, 교육리더십은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추구하는가?(두 번째 물음은 지금까지 교육개
혁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된 국가주도의 교육리더십이 가져온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관리와 혁신의 개념을 토대로 살펴본다.) 

셋째, 교육리더십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세 번째 물음은 미래의 리더십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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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개념에 기초하여 교육리더십의 실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넷째,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무엇인가?(네 번째 물음은 바

람직한 미래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교육리더십의 역할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
적이 있다.)

(1) 우선 발표자의 질문이 세 개인지, 네 개인지 확실히 해야겠고, (2) 왜 이 질문들이 이 
주제 “사회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 라는 더 큰 질문의 답을 찾는데 절
실한 질문인지를 좀 더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 이 네 개의 질문들이 따로따
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네 개의 질문들의 순서도 논리적으로 연결 되었다는 것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4) 본문의 소제목도 Ⅲ. 사회와 교육의 관계(첫째, 교육리더십은 사회변동
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Ⅳ. 교육리더와 교육리더십 2. 교육리더의 역할(둘째, 교육리더
십은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추구하는가?), Ⅳ. 교육리더와 교육리더십 1. 교육리더십의 개
념 변화(셋째, 교육리더십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Ⅴ. 미래의 교육리더십(넷째, 사
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무엇인가?) 대신에 앞에서 제기한 질문 
그대로를 소제목(節)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사실은 이 논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네 줄기가 면면히 흐르고 있어야 한다. 서론과 선행연구 고찰도 이 네 질문과 은근히 연결
시키면 좋을 것이다. 질문대로 본문을 전개하면 상위 질문(넷째)과 하위 질문(첫째, 둘째, 
셋째)이 대등한 수준으로 제시되거나, 둘째 질문과 셋째 질문의 전개 순서가 바뀌거나 하는 
오류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은 넷째 질문(상위의 질문) 하나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본문 전개는 철저히 질문에 초점을 맞
추고 스스로 제시한 질문에 증거로써 답을 제시하는 데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왜 그 질문
을 했는지 모르게 하거나 질문을 해놓고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질문에 맞지 않는 대
답을 해서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이 논문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6) 질문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질문을 했으면 반드시 그 질문을 다룰 때 그 답을 정리하여 결
과를 제시해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각 질문에 대한 답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으로 묶어줘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첫째는 ‘사회변동에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고, 둘째는 개혁 추구 방식(‘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추구’)을 찾는 것이고, 셋째는 개념 변화
를(‘개념은 어떻게 변화’) 알려는 것이고, 넷째는 미래 교육리더십의 정체(‘미래의 교육리더
십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충실히 하였
는지는 발표자와 참석자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기 바란다. 넷째에서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놓고 답에서는 ‘무엇’(what) 대신에 ‘역할’과 ‘전략’(how)이라고 
하고 있다. 하여간 이 논문에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한 점을 
좋게 생각한다. 

이 논문의 핵심인 넷째 질문인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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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의 대답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좀 혼란스럽다. 이 논문 “Ⅴ. 미래의 교육리더십”
의 “[그림 2] 미래 교육리더십의 역할과 전략”에서 (1) 합의된 교육이념, (2) 사회구성원 인
식 전환, (3) 혁신적인 제도개발, (4) 공동실천이라고 답하고 있는데 질문의 “무엇인가?”와
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무엇인가(what)에 대한 대답이기보다는 어떻게(how)라는 방법
에 대한 대답 같이 보인다. 이 논문에서 ‘역할과 전략’을 뽑아내려고 하였다면 ‘Ⅳ. 교육리
더와 교육리더십’에 있는 ‘2. 교육리더의 역할’을 ‘Ⅴ. 미래의 교육리더십’에서 역할과 전략
을 다룰 때 다루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교육리더의 역할’과 ‘교육리더십의 역
할’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VI. 논의 및 결론”
에서 리더십의 개념에서 도출한 <표 7>의 미래의 교육리더십으로는 (1) 만드는 것-사회변
화, (2) 모든 주체-네트워크, (3) 협력적, 분산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대답도 ‘무엇’이 아니
라 ‘어떻게’ 하는 방법에 가깝게 보인다. 실지로 이 논문의 질문에서 ‘역할’은 ‘어떤 방식으
로’ 개혁을 추구하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앞에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던 “VI. 논의 및 결
론”에서 나온 (1) 개념적 리더십, (2) 혁명적 리더십, (3) 계몽적 리더십의 셋을 미래의 교
육리더십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what’에 대한 대답 같이 보인다. 그러면 (1) [그
림 2], (2) <표 7>, (3) 결론의 리더십 중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도출한 “사회의 변화와 혁신
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나온 ‘미래의 교육리더십’이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 할 수 있는 최적
의 교육리더십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문제이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리더십이라
면 오래 전에 나온 것이지만 Burns(1978)의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과 이에 4I(individual consideration, intellectual motivation, idealized influence)를 
더한 Bass와 Avolio(1994)의 변혁적 리더십이 이미 나와 있지 않느냐고 누가 질문한다면 
그것보다 이게(연구자가 제시한) 낫다는 증거를 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림 2] 교육리더의 역할에서 “사회변동 -> 교육 <- 교육팔로워십”은 ‘상호작용’을 나타
내려고 하였는지 모르나 언뜻 보면 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쉽다. <표 4> 변화관리와 혁신의 
개념 비교에서 차이점(변화관리/혁신)의 사회적 가치 창출(유/무)도 본문 설명 내용과 일치
되지 않는 것 같다. IV. 교육리더와 교육리더십에서 1. 교육리더십의 개념 변화, 2. 교육리
더의 역할의 구성을 IV 제목의 순서에 맞춰 ‘리더’의 문제와 ‘리더십’의 문제로 바꾸는 게 
좋았을지도 모른다.

하찮게 보이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용어’의 선택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사
회변동’과 ‘사회변화’는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교육리더의 역할’과 ‘교육리더십의 역
할’, ‘변화’와 ‘변화관리’(왜 ‘혁신관리’는 없는지), ‘우리성’(한글과 한자의 결합?), ‘국가’와 
‘(행)정부’, ‘oo정권’의 구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별, ‘단위학교’와 ‘학교 단위’ 등의 
용어를 잘 구별하고 정리하여 써야 할 것이다. 리더십을 다루면서 ‘지도성’이나 ‘지도자’라
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리더’라고 일치시켜 쓴 것은 잘한 것 같다.

‘변화’가 되었든 ‘혁신’이 되었든 무엇을 고치거나 바꾼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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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없던 것 0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리더와 리더
십이 중요한 것이다. 옛날에는 농업분야와 농부가 제일 보수적이라 변화가 어렵다고 하고 
그래도 의‧약 분야의 변화가 제일 빠르고, 교육은 농업 분야보다는 

바른 것으로 앞에 놓았었는데 이제는 변화에 있어서 교육이 농업 분야에 뒤처지고 있다
고 봐야 한다. 교육은 학생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변화기능’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문화, 유산, 지식, 전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기능을 
주 임무로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기능이 강하다. 그래서 크고 넓게 보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는 근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보수를 위해서 변화에 저항도 하게 
된다. 교육은 전문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 책임, 권위, 자존심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다. 변화를 계획하는 리더는 이런 교육분야, 교육조직, 교육자의 속성에 맞게 하여
야 최소한의 성공이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장기계획이라고 해야 5년인 시대인
데 이에 반하여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모순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것
이 ‘리더십 패러독스’이다. 초‧중등 보통교육은 기초, 보수, 유지 기능에 많이 기울더라도 
고등교육에서라도 창의 혁신 기능에 비중을 두는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학교 급별에 따른 교
육리더십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수준, 지방정부 수준, 학교 수준으로 나
누어 사회변화를 위한 교육리더십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교육 내 변화 혁신을 먼저 하고 다음에 사회변화와 혁신을 생각하는 점진적인 전략
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교육자가 혁명가가 아닌 이상 직접 사회변동을 시키려다가는 
이것저것 모두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우직스럽게 교육에 충실하다보면 우리사회의 변화에 
기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가볍게 여기기 쉬운 ‘적응’과 ‘변화관리’를 먼
저 철저히 하고 다음에 ‘혁신’을 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 R ->D ->D ->A(연구, 개
발, 확산, 채택) 하고도 굳히기(정착)를 못하면 도루묵이 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
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변화가 빠르고 심한 나라에 속할지 모른다. 어떤 나라에서는 물을 끓
여 먹도록 바꾸는데 200여년이 걸렸다고 한다. 미국은 미터법을 쓰기로 약속 해놓고 아직
까지 바꿀 꿈도 못 꾸고 지금은 포기 상태인 것 같다. 우리는 단기를 서기로 바꾸고, 미터
법으로 고치는데 금방 해치우고, 신학년 시작을 4월-> 9월-> 4월-> 3월로 바꾸는데 몇 년 
내에 해치웠다. 한국의 가족계획(산아제한)은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소개까지 되었었는데 이
제는 실패사례로 바뀌게 되었다. 압축성장과 이런 성공사례들은 그래도 국민들의 교육수준
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 사고의 수준이 높아  옳고 좋
은 리더십이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문제는 리더십이다. 이제는 어려서부
터 리더십을 기를 필요가 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기르는 것이다. 이
제는 교육에서도 교육리더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래 가르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고 저절로 교육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표자는 이 어려운 주제를 맡아 거시적으로 보고 광범한 자료를 동원하여 붙잡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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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교육리더십’의 정체를 밝히고, 여기서 밝혀진 교육리더십이 사회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는 증거를 대려고 노력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아 토론자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발표자도 토론자도 많은 공부할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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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토론 2>

학교혁신을 통한 미래의 교육리더쉽

이범희 (경기도교육청)

1.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에 근대학교가 들어온 이후 학교는 그 원형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여 다양
한 형태의 왜곡된 운영원리가 지배하는 관행의 학교문화를 가지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입시중심의 실적주의를 정점으로 많은 보충과 강제적 자율학습이 교육력을 끌어올린
다고 확신하는 물량주의,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는지 보다 교과서 진도나가기에 급급하며 많
은 학습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쫒기 듯 늦은 시간까지 사교육시장을 전전하기도 한다. 구성
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공동의 실천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보
다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 지시와 통제로 관계되는 일방적인 문화를 가지게 되었고 그 속에
서 교육력 저하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주
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은 수동적이고 개인적이며 편의적인 모습을 띄게 
되었고 민주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지 못하며 성장한 세대들은 목소리를 
높여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체념한 모습으로 생
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의 원형,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져 오늘에 이르게 된다. 학교는 
더 이상 구성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암울한 교육(학교) 현실을 극복하여 학교의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꾸준하게 있어왔고 구체적으로 학교 단위의 공교육 살리기 운동이 2000년
을 전후해 소규모 초등학교들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며 아예 학교 밖에서 공교육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학교운영을 시도했던 대안학교들의 실천적 노력과 경험, 성과를 안고 학
교혁신을 고민하는 교사그룹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2009년 경기도교육청 차원
에서 학교혁신의 상이 제시되었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명칭은 
다르지만 왜곡된 운영원리로 작동되었던 학교를 혁신하고자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는 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 법적, 제도적 조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교운영의 폐
쇄성과 교육활동의 상투성, 다수 학생들은 소외되고 교사들은 무성화(無性化)되어 가는 경
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단위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교육관련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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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지가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하며 나아
가 다른 교육정책과 상호 조응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사회는 예측불가할 정도로 빠르게 
변할 것이다. 혁신학교 정책이 우리의 교육체계에 새로운 상상력과 신선한 자극이 되었지만 
학교체제의 질적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자의 관련 옥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 교육리더쉽의 변화

‘리더십이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와 강조점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리
더십은 국가나 사회, 기업, 학교 등 모든 조직에 반드시 필요하고,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는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 리더십이란 생산성을 목표로 사람을 이끄는 것일 테고, 군대에서
의 리더십은 전투력 향상을 목표로 군인들을 이끄는 것일 것이다. 리더쉽의 정의가 어찌보
면 ‘모든 아이들이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고 관계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는 ‘교사’의 존재이유와 일치하므로 교사의 행위 자체가 리더쉽이다. 교
사의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고 싶을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재미있을까?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일까? 아이들은 그것을 간절히 배우고 싶어할까? 학교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은 어떤 의미
가 있을까? 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그런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
요할까?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져 왔고 그러한 질문과 성찰을 멈추지 말아야 한
다. 왜냐하면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하게 변화된 정보화 사회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
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도 함께 변화한 것이
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현재의 구성원들을 리드하기엔 역부족인 것
이다. 과거에는 조직(학교, 학급)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움직
여 얻고자 하는 결과를 달성하면 훌륭한 리더(교장, 교사)로 인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젠 
그럴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시대도 많이 변화하고 사람(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의식도 변화했다. 리더 중심의 일방적인 힘이나 권력, 가르침만으로는 
더 이상의 이해나 설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 학교사회도 많이 변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이해집단과의 협력 또는 갈등이 학교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다. 이러한 변수를 학교리더 혼자서 모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리더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을 조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주인은 학교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보다 적
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리더는 과거와 같이 학교목표를 
관리하며 학교조직원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변신하고 상황
에 맞는 창의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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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교육리더쉽과 학교

미래의 교육리더쉽은 첫째, 공동체가 합의한 교육목표나 비젼을 공유하고 공동실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성원
들로부터 공감 받지 못하고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발표자
의 제안처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의 재개념화에 접근하고 교육이념에 대한 사회적 합
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학교의 경우에도 연간 교육활동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계획서에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홈페이지에도 실어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교육과정 계획서를 작성하는 담당자만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 마다 교사상(敎師像), 학생상(學生像), 학부모상(學父母像)을 제시하
고 있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구성원은 극히 드물다.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족했던 역량들을 그 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학교의 교
육과정을 이수하며 학교문화에서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지향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교육목표를 공유하고 내재화하여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학교의 가치, 철학을 바탕으로 비젼을 세우는 과정을 갖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교장은 학교장의 역할로, 행정실 직원은 행
정실 직원의 역할로 무엇보다 교사들은 각각의 수업시간을 통하여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
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의 그러한 
활동의 총화가 그 학교의 교육력(敎育力)이 되는 것이다. 

국가의 경우 발표자는 우리의 거버넌스를 가지고는 교육이념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국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랜 교육적 
관행으로 남아있는 입시중심의 교육과정 운영하기, 점수따기 중심의 학습형식 강화하기, 통
제중심의 생활지도하기 등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국민(학부모)에 의한 통제와 견제는 지금의 왜곡된 관행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의 하나인 9시 등교제나 심야자
율학습 폐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 현실적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
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상급기관이나 교육리더들의 권한 분산과 행정혁신이 대안이 아
닐까 싶다. 둘째로 사회구성원과 교육주체의 인식을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했다. 
우리 교육이 가야할 방향과 도달해야 할 목표는 내면의 울림에 귀기울이는 자기성장과 사
회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의 본질에 따르는 것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OECD 국가 중 
교사들의 효능감이 가장 낮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자기존중감 역시 가장 낮다는 것은 외형
적으로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징표이다. 교육주체와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리더가 솔선수
범하고 함께 하며 구성원의 성장잠재력을 일깨워 학교의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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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 끝난 주말이지만 여전히 바쁜 일 쌓여 있어 마음 편히 쉬지 못하셨으리라 생각됩니
다. 저는 오래 전 함께 근무했던 마음 좋고 넉넉했던 퇴임 교장선생님이 큰 병을 앓으셔서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오래 전이기도 하고 함께 근무한 기간이 짧아 혹 기억하지 못하시
면 어쩌나 싶었는데 병색이 완연한 초췌한 모습으로 신문에 난 제 기사를 보고 주변 사람
들에게 함께 근무했던 교사라고 자랑했다는 이야기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혁신학교
도 좋고 아이들도 좋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한 것 보다 우선인 것 없을테니 학교가 아무쪼
록 많이 웃고 따뜻한 동료들 온기 많이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의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선생님들 덕에 공모제 교장 2년을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흥덕고 설립 준거들을 실행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비아냥처럼 초짜 교장의 어설프고 무지한 모
습을 여러 선생님들의 집단지성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혁신학교 열풍
이 예전 열린학교나 각 양의 시범학교처럼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실제적인 학교 변혁으
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열정과 헌신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
합니다. 열정없는 헌신은 무모할 수 있으며 헌신없는 열정은 지식 장사꾼이 될 염려가 클
테지요. 교사의 이름으로 살아온 오랜 세월 내 열정을 가로막고 내 헌신을 무위로 돌리는 
온갖 제도와 인위적 장벽 앞에 늘 부끄러운 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지지않
고  살아도 될 만큼의 제도적 뒷받침과 당당히 어깨펴면 다가와 어깨 걸어줄 동료들 함께 
있으니 식었던 열정과 헌신만 되살리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년을 보
냈고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보냈다고 자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놓인 또 다른 2년은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의 수준이나 교과교실제, 또 다른 제도들이 우리의 치열한 고민을 가로막어서면 안될 듯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답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자’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인 편안함이나 과목 또는 부서별 이기주의가 아니
라 새로운 학교가 지향해야 할 큰 틀에서 선생님들의 성찰과 사유 그리고 마음속의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 놓고 함께 이야기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학교의 전략적 
과제는 무엇이고 어떠한 세부적 실천과제들을 배치해야 하는지, 그 지점에 나는 어떠한 자
세로 복무할 것인지 등이 함께 논의된다면 더 없이 좋을 듯 합니다. 동료성에 기반을 둔 
자발적 힘을 믿기에 힘드시겠지만 이번 겨울에 촘촘하게 함께 준비하여 돌아오는 새 학기
는 좀 더 여유 있고 자신 있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분반담임제와 업
무분장과 관련한 선생님들의 논의 결과에 대해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특색사업이 좌절되
어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주신 여러 
지적들이 일리가 있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도저히 엄두도 못낼 일을 그래도 논의에 부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제가 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는지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이유를 헤아려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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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교사와 관리자의 이분법적 나누기 보다는 모두가 학교의 주체로서 학교발전을 위한 
여러 제안들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이 학교정책으로 결정되는 선순환 구조 속
에서 우리 학교가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한 새로운 학교의 전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학년 말 바쁜 업무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따뜻함으로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졸서 ‘나는 교문 앞 스토거입니다’. 中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토론과 토의를 일상으로 하는 민주적 
자치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은 발표자가 교육주체와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현
실적 전략이 혁신이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셋째로 미래의 리더쉽은 공적 책무성을 강화
해야 한다. 교육 리더의 대부분은 교육공무원이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공무원
이라고 하고 교육과 관련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교육공무원이라고 한다. 교육
은 '個'에서 출발하지만 필연적으로 '共'을 지향한다. 교육은 자신의 앎을 타인과 공유하고
자 하는 열망과 타인을 통하여 자신의 앎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
는 것이다. 교육은 가르침이든 배움이든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그 진정
한 가치를 향유한 후에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 타인이 자신의 교
육적 환경이 되며, 동시에 자신도 타인의 교육적 환경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사욕(私慾)에서 벗어나 공적(公的) 존재가 된다. 진정으로 배움의 가치와 가르침의 가치를 
향유한 사람들만이 個를 넘어선 共을, 私를 넘어선 公을 지향할 수 있다. 요컨대, 진정한 
교육의 '원형적 체험'은 교육의 본질적 공공성의 기반이 된다. (서덕희,2009) 학교문화에서 
교사들은 학교장을 학교장은 교사들에게, 학교는 학부모에게 학부모는 학교에게 책임을 전
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공적 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리더들이 공적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4. 미래의 교육리더쉽과 학교장

흥덕고등학교장으로 근무하며 교사의 정체성이나 학생관, 학부모관을 비롯한 학교의 철학
과 비젼을 교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수시로 메시지를 활용하였다. 교사들을 격려하고 지
지하기도 하지만 때로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야 되는지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을 나
누고 공동실천을 하였다.  

#1
학교생활이 어려워 위탁 나간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햇살 좋은 봄날에 학교를 벗어

난다는 것만으로도 유쾌한(?) 일이지만 00이와 00이가 학교에서 보던 모습들과 많이 다르
고 다소 쑥스러워 하면서도 반가워하는 모습에 가슴 짠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게 어떤 존재
일까? ‘교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의 가슴 설레임이 아직 남아있는지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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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곤 합니다. 모두들 힘들다고 하고 사실, 나도 힘들다고 하소연도 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우리 학교로 전학 보내려고 하면서 혁신학교가 뭐 힘든 아이들 가려
서 받느냐고, 돈으로 하는 혁신학교는 누군 못하냐고 참 얼굴도 두껍게 비아냥거리는 주변 
사람들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내가 꿈꾸던,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당당하고 싶었던, 교사로
서의 자존심 곱씹으며 교무회의 시간에 일어나 큰 소리 내던 그 초심 마음에 담고 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만나자 다짐하곤 합니다. 모두들 학교가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사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탓하지만 학교 밖의 사람들이 학교와 교사를 바라볼 땐 변해도 
한참 더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수 차례 학부모들에게 우리의 수업을 공개하고 학부
모에게 평가받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어쩌지 못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 
‘교사’라는 이름만으로 학부모에게 권위를 인정받던 시대는 분명 아닙니다. 이제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가슴 아프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학
부모들에 대한 불평 보다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는 이렇게 학부모와 아이들을 만나자
고 제안하고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장의 판단이나 아이디어 보다 여러 선생님들의 
제안과 능동적 참여, 협업으로 가는 학교 그것이 우리 학교와 우리의 교육을 살리는 것이
라고 확신합니다.  

#2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평화교육 사례발표를 하였습니다. 집단으로 모인 교장선

생님들의 분위기는 대체로 냉소적입니다. 단위 학교 연구부에서 주관한 연수에 강의를 나가 
보아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의 발
표나 강의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자거나 딴짓하는데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느
낌과 비슷하지요. 특히 어제 아침에는 선도위원회에서 위탁교육이 결정된 부모들과 옥신각
신 한 뒤의 평화교육 사례발표라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오고 깊은 자괴감
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 큰 깨달음 다시 얻었습니다. 관념적인 주장이나 미사여구 가득한 말의 성찬
이 아니라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어루만지는 선생님들의 처절한 피땀만이 답이라는 확신입
니다. 모든 선생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치열하게 아이들을 만나는 자발성과 그 지혜를 옆 
선생님과 나누는 동료성이 답이지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자발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진정
한 자발성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실천하고 서로를 따
뜻이 감싸며 함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우리 학교의 문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그러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3
하루하루 아이들을 만나는 과정이 많이 힘드시지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생활지도 방식의 틀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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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고
민이 필요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의 방식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두발의 상태, 치마길이, 간단한 장신구 부착 여부 등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선
생님들은 아무도 안계실 듯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헌법의 
조항을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단지 교복을 입은 국민입니다. 학교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를 헌법에 부합하는, 행복한 삶을 누
릴 수 있는 공간, 친인권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친인권
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를  제
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이들을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통제하
고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텍스트의 내용만
을 전달하는 것은 이제 교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정한 분
야에서는 아이들이 오히려 교사들 보다 뛰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내용을 재구조
화하고 그것을 아이들과 고민하며 삶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선생
님들의 전문적인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 연수를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양한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한 수업 혁신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교육과정 구축이 필요합니다.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적성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똑 같은 일제식 수업을 듣는 것이 일정한 아이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며 수업하는 교사와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협동학습, 배움의 공동체 수업, 
참여소통의 수업 등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위한 고민들이 필요합니
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개별화 교육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셋째로 지금까지의 생활지도 문제는 훈육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결핍에 있다
고 보여집니다.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규정을 아이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규정을 제정하는데 아이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책무성도 높아집니다. 학교의 큰 단위에서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급회의의 상설화와 학급회의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
해진 시간에 꾸준히 학급회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로 참여와 소통의 학생 자치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제, 입학식과 졸업식과 기타 학교행사에서 아이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며 평가까지의 과정
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갖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내흡연,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 현안들에 대해서도 학생자치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
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교사들이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 존중, 배려 흥덕고등학교 교사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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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며칠 전 좋은 햇살 받으며 아이들 땀흘려 공차는 모습 보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보이지 않는 것에도 그리 감
사하며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하면서 문득 든 생각입니다. 교원업무경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과정이지요. 
지금껏 교사 본연의 일들을 여러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못하게 된다고 호소해왔고 교육청
에서 그 방법들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며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사실은 지난 해 
5월 어느 교육청에서 수업혁신을 위한 업무경감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싸이트를 개설했다
가 네티즌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싸이트를 폐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학과 놀토, 4시 반 
퇴근이라는 호조건을 갖고 있는 직업이 교사 말고 또 어디있냐?는 거지요. 다소 억울한 부
분이 없는 것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세상에서는 교사를 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살짝 두려워집니다. 행정전담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업무가 경감되었을 때 우리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수업과 평가를 통하여 아이들과 삶을 나누는 행복한 수업
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업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우리
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업무경감 이후 수업에 대한 불쑥 커진 부담을 스스로 감내하며 
교사로서의 자존감으로 행복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업을 만들 준비
가 되어 있으며 만약 그러한 수업을 여전히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이 크고 무겁게 가슴을 누릅니다. 선생님들
의 생각은 어떠세요?

#5
혹자는 혁신학교가 시스템 보다도 교사들의 열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개인의 헌신으로 움직여지는 혁신학교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
지도 않습니다. 구성원들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제도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적
인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 시스템은 시스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
어가는 것도 교사이고, 그 시스템을 바람직하게 운영해 나가는 주된 역할도 교사에게 있습
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하고 우리의 마음
이 하나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마음과 마
음으로 만나 뜻을 세우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들의 학교가 가장 우선으로 두
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요. 모두들 힘내시는 하루!! 

#6
날이 좀 풀렸지만 여전히 출근 길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차갑습니다. 학부모 총회로 모두

들 큰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 내 일 가리지 않고 웃으며 함께 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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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의 새로운 학교문화 중심에 내가 서있다는 느낌을 갖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저는 아침 일어나 어제 밤 늦도록 담임 샘들과 조금이라

도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복도에 서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시던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시 떠
올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눈 비비며 학교로 출발해야 할 만큼 아주 먼 거리에서 통
학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하시는 걱정, 지금까지 살아오며 부모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내
내 학교 잘 다녔던 아이들의 부모님이 하시는 걱정, 소위 일류대라고 불리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갖고 좋은 성적으로 입학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하시는 걱정, 무
단결석과 지각, 조퇴 그리고 흡연까지 언제 담임선생님에게 전화올지 조마조마하게하는 아
이들 부모님의 걱정, 지난 해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신입생들 많이 들어와 학교(교사)로의 
사랑과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2학년 부모님들의 걱정 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또 다른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 포기
하려는 아이들 보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함께 담겠습니
다. 아이들 곁에서 더 많은 시간 보내주고 싶지만 육아로 발발 동동구르는 선생님의 마음, 
수업시간 철없이 말대답하고 여전히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갖지 못
하고 생활하는 아이들 보며 답답해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함께 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래도 신나지 않으십니까? 힘들어도 투덜거릴 수 있는 든든한 동지들 옆에 많이 계시니

까...저는 그런데...그 선생님들 덕에 좌절 보다 희망의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 선생님
들은 어떠신지요? 힘내시고 오늘은 서로들 만나면 더 많이 웃어주고 화이팅 외쳐주자구요. 
고맙고..사랑합니다.^^

5. 나오는 말

왜곡된 학교운영원리가 지배하던 학교의 경쟁을 협력으로, 성적에서 성장으로 지시와 통
제에서 자율과 자치로 개인책임에서 공동책임의 학교로 바꾸어 간다는 것은 학교장의 소통
과 전문성에 입각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주적 회의체계와 운영원리를 통해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함께 실천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치활동 보장과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동체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구조와 운영 과정에서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들이 상호 소통하고 신뢰하며,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을 높여 전체적인 교육력을 강화하
는 것을 중시한다. 학교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수동화 작동 기제로서 
학교운영 시스템과 통제, 관리위주의 리더십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
다. 미래의 교육리더쉽은 결국 구성원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위해 새로운 절차와 방식을 검증하고 혁신을 조장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실패를 정상적으로 보고 실패의 경험을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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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로움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어야 한다. 학교가 성공한다는 것은 
우리교육의 본래성 회복을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성공을 의미한다. 학교의 성공은 경쟁과 
차별, 선별과 통제의 전근대적 학교를 존중과 배려,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로 변모시켜가
는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여정이다. 이 여정에 걸맞는 리더쉽은 구성원들과 함께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리더쉽이어야 한다. 서로의 마음을 울리며 그렇게 
하나 되어 학교를 구성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리더쉽이
어야 한다.


